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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1 .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 특징 , 의의

□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이래로 인류의 진보와 경제적 성장은 언제나 새로

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지

식의 힘이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지식의 중요성이나 지식이 경제사회발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과거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

는 제도와 관행 등 경제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진보의 속도 증가, 국제경쟁의 심

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라는 4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

며, 과거의 기술혁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

제·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경영방식은 물론 사회의

가치, 정체성, 문화와 시민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기반사회 '라는 표현도 사용되며 종래 산업자본시대를 대치

할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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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는 知識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

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란 논의의 대

상이 특정산업이나 특정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0세기말에 시

작되어 21세기 초반에는 보편화될 우리 경제전체의 새로운 모습을 의미

한다.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산업, 정보

통신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전문직종과 같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

중이 점차 증대하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는 경제를 말한

다.1)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은 힘에서 지력(from brawn to brain ) 으로

바뀌어 계획과 예정이 가능한 반복적 작업은 자동화되어 일자리를 보

장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직업의 영역은 확대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

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식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공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

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곧 富를 창출하는 결정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우위의 기본이 된다.

1)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OECD의 선진국들을 중

심으로 선진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

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들 연구의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산업·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

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가치 및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

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이었다. OECD국가들은 1970년대 이래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

하였고, 제조업내에서는 중·고위기술산업 (OECD분류)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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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비견할 수 있

는 패러다임전환적 사건임에 틀림없으나, 발전단계나 전환의 後行的 위

치에 있는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 국내

에서도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서, 지식경제가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거개념

(reference concept )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반해, 이를 단순한

용어의 유희나 일시적 유행으로 폄하하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이행은 산업혁명 이래 소위 제5의 슘페터

장기파동이란 형태로 이제 그 본격적인 전개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잠재적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급속히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된다.2)

2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갖는 의미

가 . 형성배경·과정

□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 시작되었으나 지식기반경제 실체의 대

두는 산업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하다(도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직접적 動因은 정보통신기술혁명,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세계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나타

난 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2) 과거 산업혁명기에 산업자본주의시대의 도래여부나 그 구체적인 기회 및 도전 요인을

감지하기 어려웠듯이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

한 통찰과 예견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이행기 내지 전환기에 나타나는 이러

한 인식시차 (t im e gap )의 문제는 C. P . Sn ow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음 (Sn ow , T w o

Cultures ,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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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지식기반경제의 대두과정

1) 정보통신혁명

□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혁명은 정보의 가공·처리비용

을 급격히 하락시켜, 경제주체들의 지식생산활동에 관련된 기술적·경제

적 제약을 해소시키고 있다.

1955- 1995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비용은 1/ 10,00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지식의 교환에 관한

거래비용(tr ansaction costs )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보·지식의 실

시간(real- time) 공유·확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경제주체들간의 긴밀한 교류로 인해 가용 정보·지식량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관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정보·지

식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정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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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 새롭고 다양한 상업적·기술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하면서 기업 외부와 연계를 강화

하는 등 기업간 조직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간 제휴와 정보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내는 물론 기업 외부의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조직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극단적 형태로 지식베이스를 확대

해 가는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이 등장하고 있다.

2)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기업의 R&D

투자도 증가하여,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을 위한 지적기반이 확장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의 기술적 애로요인이 해소되는 한편, 각

종설비의 개선과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R&D의 범주가 넓어지고 생산

성도 크게 증가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확산이 용이해짐으

로써 혁신과 모방이 가속화되어 기업간·국가간 혁신능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자원의 국제적 아웃소싱

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로 새로운 상품이나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정이란 것이 이제는 광범위한 시스템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기업들은 외부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관찰하는 한편, 새

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 고객, 경쟁자 및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네트워크을 형성해서 상호 협력

해야만 하도록 여건이 변하고 있다.

7



3) 경쟁의 세계화

□ 세계경제의 통합은 시장을 확대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전문성을 증

대시켜 노동의 국제간 분업을 보다 분명하게 만든다. 최근 선진국들의

산업활동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제품

생산보다 고숙련 및 하이테크 서비스에 기반한 생산으로 전환해 가고 있

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되고,

선진국의 GNP 중에서 고숙련 서비스가 창출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기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종전의 저

숙련·불루칼라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R&D에 관한 노력과 지식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사람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식

의 확산과 학습을 가능케 한다. 낮은 운송비용과 거래비용, 그리고

e- mail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품은 물론 사람과 아이디어

의 전달이 쉬워짐에 따라 상품이나 생산과정이 보다 빨리 그리고 쉽

게 모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하

는 기업들로서는 보다 빨리 혁신을 해야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노하

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좀더 우수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신기술이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 최근에는 R&D도 국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는 국제경쟁의 심화, 아이디어의 빠

른 전파, 빨라진 혁신 속도 및 노동의 국제간 분업 등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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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 경제성장에 따라 표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개개인의 취향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제품선택에

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차별화를 위한 서비스적 요소와 지식요소들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시장통합과 전반적인 소득상승으로 독창적인 지식자산에 기초

한 차별화제품, 환경친화적 제품, 기술집약적 첨단제품들의 상용화가

촉진되고 있다.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로 인하여 생산과정

에서는 물질적인 요소의 투입을 줄이는 대신 지식집약적인 기술혁신

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나 . 지식기반경제의 정책적 함의

□ 최근 선진국들의 산업구조·고용구조 변화추세는 다수 근로계층이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지식근로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ies )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의미

하는 정책적 함의는,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의 혁신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친화적 혹은 혁신친화적인 사회경제환경(국

가혁신체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행기 내지 구조변환기에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지식기반경제시

대의 도래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는 경제의 발전단계, 제

도·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경제주체별로 상이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현 발

전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화이기 때문에, 정보기술혁명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부문을 보강하거나, 지식자산의 축적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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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의 제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에 있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지식·정보화 사

회에 대비한 과제 이외에도 절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도래는 기

회라기 보다 커다란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有形資本(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窓을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적자본

및 제도적 자산을 전제로 하므로 개도국들이 유형자산의 열위를 지식

과 같은 고도의 무형자산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된 바는 없으나 향후 당분간 세계경제에는 종래와

같은 국가간 수렴(convergency)구도보다는 양극화(polarization ; divergence)

구도가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형투입요소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적이었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최소한의 구조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 물적자본의

축적/유치와 추가노동투입이라는 다분히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후진

국이 대선진국 격차를 줄이는 소위 catch - up과정이 가능하였다. 실

제 이러한 성격의 소위 선후진국간 조건적 수렴(conditional

contingency )'현상이 1990년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이 그

간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3) 그러나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 ation )효과가 크고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의

속성상, 지식자원의 부존량 및 그 활용성과에 관한 국가간 격차는 지

식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증폭

된다는 것이 양극화가설의 요체이다.

3)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A sian Dev elopm ent Bank , Em ergin g A sia : Chan ges and

Challen ges ,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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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은행(World Bank)도 지식과 기술혁신이 강조되는 근래의 환

경변화가 선·후진국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에 대한 개도국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대응전략을 촉구한 바 있다

(World Bank, Knowledge for Development , 1998/ 9).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양극화의 발생은 국가간뿐 아니라 경제주

체들간에 나타날 수 있다. 고소득 고용의 창출 등 지식경제시대의 잠재적

혜택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도,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의 도입·확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실제

그다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 실업의 증가, 다수 취약계층의 도태

등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의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불완전취업의 확산 등

고용의 질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 근본

적인 이유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아직은 정보·지식의 爆發과 유동적

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제호황 (New Economy Boom )속에 패러다임전환을 주도하고 있

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들 다수 한계계층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결속의 약화가 향후 미국경제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문제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은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의 발전단계

에서 볼 때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형 지식

집약적 활동이 본격화되기에는 지식이나 기술, 내수기반뿐만 아니라 제도

적 환경도 취약한 실정이다.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단시일내에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의 단층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

라서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을

11



분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지식자산, 산업기반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집약화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된 제도와 정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함

으로서 지식기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현실적 접근방식이 될 것

이다.

다 . 각 경제주체에게 주는 의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변화들을 포용하고 스스로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새로

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 개 인

□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형태는 힘에서 지력(from brawn to br ain ) 으

로 바뀌고, 노동절약적인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노

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축소되어 특정 노동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반

면, 지식집약적인 새로운 직업영역이 새롭게 확장되어 간다. 개별 노동

자들은 지식주도경제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각 개인은 지식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기초직업능력은 물론, 새로운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 업

□ 경쟁의 증가로 기업은 경쟁상대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역량은 브랜드, R&D수행능력 또는 종업원들의

암묵지(t acit knowledge)속에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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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지적자산들을 유지·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지식경영의 중요성).

□ 그리고 종업원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수 인

력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숙련기술

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식과 창의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요컨대, 기업들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시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혁

신,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의 개발, 관련 기업 및 조직들과의 협력체제구

축, 이를 원활히 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 학습조직의 활성화 및 신기

술의 도입 등을 중시하는 전략적 대응 등이다.

3) 투자자와 금융기관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잠재력은 종업원들의 지식을 포함하여, 측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

지 무형자산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는 측정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전달되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자산들의

이동이 더욱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개별 기업

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접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금공급자와 대출자간에 정보를 공유하

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정보의 독점에

기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비효율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금공급자로서는 외부의 기술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및 지식자산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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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부

□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하다. 그 까닭은 우선, 어느 시대에서든 경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은 정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는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크게 바뀜을 의미하고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는

틀을 정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지식기

반경제시대의 경제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식의 창출

및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을 정부역할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 그러나 지식기반시대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이전

보다 더 막중할 수 있다 . 이는 지식 , 기술 등 지식기반시대의 핵심기반

자산이 취약하며, 각종 제도, 정책적 환경이 지식기반시대보다는 과거 산

업자본시대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의 경우 특히 그렇다.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기에 형성된 낙후된 제도와 관행를 과

감히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의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시스템 고안

자 (system designer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정부들도

자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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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의 여건과 잠재력분석

1 . 지식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여건

가 . 기초지표분석

1) 지식의 투입-과정-산출 지표분석

가) 지표의 개념

□ 지식성과는 지식창출을 위한 투입과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의 수준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식투입

(input )지표와 지식성과(peformance)지표 , 그리고 지식과정(process )지

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투입지표는 지식의 형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와 질적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식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량(flow )지표와 지식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축적된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저량(stock )지표로 나

눌 수 있다.

지식성과지표는 지식에 의한 산출물의 양과 지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출(output )지표와 지식의 경제전반에 대한 역할과 비중을 나

타내는 지표인 영향(influence)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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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정지표는 지식이 형성되고 활용되는 과정이 얼마나 잘 정비되

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식 형성을 위한 하부 기반과 지원

체계의 구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프라지표와 특정 분야에서 획

득된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인 활용지표로 나누어진다.

<표 1> 지식 기반 현황 지표들의 구분

분 류 내 용

지식투입지표

유량지표

GDP대비 R&D 투자액
GDP대비 교육 지출액
사내 훈련 투자 지수

저량지표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인구 내 대졸자 비중

지식성과지표

산출지표
인구 만 명당 특허 등록 건수

인구 만 명당 논문 발표 건수

영향지표

지식의 경제 성장 기여도

제조업 부가가치내에서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GDP 대비 대외 기술료 수령액

지식과정지표

인프라지표

인구 백명당 컴퓨터

인구 천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연구개발인력 중 지원업무종사자 비중

대학생 100인당 교수의 수

활용지표
연구의 상업화 지수

대졸 여성의 취업률

나) 지식의 투입과 성과

□ 지식의 투입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다(표 2 참조).

지식유량지표 중 GDP대비 R&D투자비율은 2.79%로 일본(2.83%) 다

음으로 높으며, 교육지출비율은 6.2%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높다.

경쟁국인 대만, 싱가폴, 홍콩의 GDP대비 R&D투자는 각각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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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0.29%에 그치고 있다. 사내(社內)훈련투자가 충분한가에 대한

IMD설문조사 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5.44(최고=10, 최저=1)를 기

록하여 프랑스, 영국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식저량지표인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22.3명으로 24.3∼49.3명

인 선진국, 그리고 28.3명인 대만보다 낮지만, 대졸자 인구비중은 20%

로 프랑스보다 높고 영국 및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식투입지표들의 현황 비교(1997년 기준)

(단위: % )

지식유량지표 지식저량지표

R&D투자
(GDP대비)

교육지출*

(GDP대비)
사내훈련* *

(IMD조사지수)
연구원 비중* **

(인구 만명당)
대졸자 비중*

(인구내)

미 국 2.54 6.8 6.49 36.7 33

일 본 2.83 4.9 7.32 49.3 -

독 일 2.40 6.0 7.00 28.3 23

프랑스 2.26 6.7 5.93 26.5 19

영 국 1.90 - 5.85 24.3 21

한 국 2.79 6.2 5.44 22.3 20

기 타
대 만 1.92
싱가폴 1.49
홍 콩 0.29

대 만 28.3

주 : *) 1995년 기준, **) 가장 충분 = 10, 가장 미흡 = 1

***) 미국은 1993년, 독일은 1995년, 일본, 프랑스, 영국은 1996년, 한국은 1997년 수

치임

자료 : IMD, T he W orld Comp etit iv e Y earbook , 1999; OE CD , Hum an Capit al Inv estm ent ,

199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1997.

□ 반면 지식의 성과에서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출원) 건수를 보면 우리

나라는 19.5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3∼48건을

기록하고 있다 . 인구 만 명당 논문발표 건수는 우리나라가 2.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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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반면 선진 5개국은 6∼14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도 각각 4.1건, 6.6건, 7.4건씩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식영향지표 중 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볼 때, 1970- 1993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해 미국은 42%, 일본은 75%, 대만은 32%가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이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기술집약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선진 5개국이 11.2∼15.8%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8.2%

에 그쳤고 기술료 수령액 비율도 선진국이 0.15∼0.45%에 달하는 반

면 우리나라는 0.03%에 그치고 있다.

<표 3> 지식성과지표들의 현황 비교

(단위: 건,% )

지식산출지표 지식영향지표

특허출원*

(만명당 건)
논문발표* *

(만명당 건)

기술의 경제
성장기여도(%)

(1970- 93년)

지식집약산업
의 비중* * *

기술료 수령
(GDP대비)

미 국 47.7 11.3 42 15.8 0.37

일 본 42.6 6.0 75 14.5 0.13

독 일 18.9 8.9 - 11.2 0.45

프랑스 23.5 9.0 - 11.9 0.15

영 국 44.9 14.1 - 13.9 0.25

한 국 19.5 2.2 14 8.2 0.03

기 타
대 만 4.1
싱가폴 6.6
홍 콩 7.4

대 만 32

주: *) 1996년 기준, **) 1997년 기준, ***) 1995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관련 주요통계 지표분석 결과 , 199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

구활동조사보고 , 1998; 박익수, 과학기술 목표관리 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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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과정

□ 지식의 투입에 비해 성과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지식의 형성·활용을 위

한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식

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식의 형성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체계와 각종 인프라의 구축이 지식형성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지식형성이 떨어지는 것은 지식인프라와 지식형성

지원체제가 낙후되어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인프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컴퓨터는 150대로

선진국 5개국 평균 327대에 비해 크게 적으며, 인구 천명당 인터넷 호스

트 수도 4.22대로 선진 5개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적은 실정이다.

인적인프라의 경우, 대학생 100명당 교수 수도 3.1명에 불과해 영국의

18.2명, 독일의 6.1명, 미국의 6.0명, 일본의 5.5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창출된 지식의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을 볼 때, 학문적 연구성과들이

기업에 의해 상업화되는 정도나 대학에서 형성된 지식이 실제 경제활

동을 위해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연구성과가 기업에 의해 신제

품으로 상업화되는 정도에 관한 WEF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는 3.92점에 머물러 미국의 5.62점, 일본의 4.96점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졸 여성(30∼44세)중 취업 여성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49%로

미국의 81%, 독일의 82%, 프랑스의 79%, 영국의 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고급인력의 유휴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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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식과정지표들의 현황 비교
(단위: % )

지식인프라지표 지식활용지표

인구천명당
컴퓨터수

(1998)

인구천명당
인터넷호스트
수(1998)

연구지원업
무종사자비
중(1998)

대학생
100명당
교수 수
(1996)

연구결과
의 상업화
지수

*

(1997)

R&D투자
중 대학의
비중
(1997)

대졸여성
(30-44세)
의 취업율

(1995)
미 국 499 87.15 - 6.0 5.62 14.3 81

일 본 272 11.03 19.8( 97) 5.5 4.96 14.8( 96) -

독 일 268 14.91 26.6( 93) 6.1 - 17.4 82

프랑스 273 7.84 - - - 17.1 79

영 국 323 22.63 28.7( 93) 18.2 - 19.5( 96) 81

한 국 150 4.22 7.2( 97) 3.1 3.92 10.4 49

기 타
대 만 178
싱가폴 344
홍 콩 310

대 만 16.71
싱가폴 13.45
홍 콩 20.09

대만 4.4

주 : *) 가장 충분 = 10, 가장 미흡 = 1
자료 : IMD (1999); OECD Hum an Capital Inv estm ent , 1998;과기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1998;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한국의국가혁신체제 1998; W orld E conom ic F orum (1998)

라) 종 합

□ 선진 5개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상대지수를 보면, 지식투입

지수는 평균 90.2을 기록한 반면 지식성과지수는 평균 30.0, 지식과정지수

는 평균 45.9로 나타나 지식창출체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 지식관련지표의 상대지수(선진 5개국 평균 = 100)

투입

지수

유량지수 저량지수
평균

R&D투자 교육지출 사내훈련 연구원비중 대졸자비중

117.2 101.6 83.5 65.4 83.3 90.2

성과

지수

산출지수 영향지수
평균

특허출원 논문발표 성장기여도 기술산업비중 기술료 수령

54.9 3.4 23.9 57.0 11.1 30.0

과정

지수

인프라지수 활용지수
평균

컴퓨터 호스트 지원인력 교수수 상업화 대학R&D 취업률

45.8 14.7 28.8 34.6 74.1 62.6 60.7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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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평가(Nationa l Knowledge Assess ment)모형의 지표분석

가) 방법론

□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은 국가의 지식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국가지식평

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① 동기부여(motivation) ② 창조(creation) ③ 접근(access)

④ 체득(assimilation ) ⑤ 확산(diffusion ) ⑥ 활용(use)의 관점에서 평

가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지식형성을 위한 물적 요인이외에 리더쉽,

부패 및 관료주의, 사회의 개방성 등 지식활동의 동기와 환경을 규

정하는 정치·사회·문화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6> 지식평가모형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대상항목

지식활동의 동기

(Motivation )

·문화·정치적 환경, ·경제적 동기부여

·국가·경영자의 리더쉽, ·지적재산권 보호

·관료주의 ·부패 ·혁신적 사회문화

지식창조 (Creation)
·기초지식 ·혁신적지식(innovation ),

·개량적지식(improvement )

지식에의 접근

(Access )

·정보인프라, ·언어 (특히 영어),

·사회의 개방도

지식의 체득

(A ssimilation )

·정보의 질, ·관리자의 역량과 경영문화,

·주요 지식종사자/기관의 인적자원,

·교육기관, 연구소, Knowledge Park의 발전도
지식의 확산

(Diffusion )
·지식의 유통 구조, ·산업단체의 구성 기능, ·기타
지식의 흐름과 전달수단

지식의 활용

(Use)

·기업, 교육시스템, 의료서비스, 금융분야의 분야별
지식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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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지식현황 평가 결과4)

① 지식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수준(Motivation):

□ 법률체계,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청렴도,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4개 항

목에 촛점을 맞춘 평가결과는 거의 전 항목에 걸쳐 미국, 캐나다, 싱가폴

에 비해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

히 뒤져 있다.

<표 7> 동기부여/국가의 효율성(1997)5)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법률체계 4.88 7.19 3.92 3.24 8.2 5.25 6.55

투명성 5.75 6.6 2.65 3.24 7.56 4.99 5.35

공정성·청렴도 6.15 8.25 2.67 2.55 7.84 3.91 2.67

지적새산권 보호 7.44 7.33 5.83 3.95 7.44 6.71 4.76

자료: S .I. Chang (1998)에서 재인용, 원자료: IMD (1998), T he W orld Economic F orum (1998)

② 지식의 창조(creation) 활동

□ R&D 및 과학기술관련 인력과 투자의 절대규모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대국에 비해 격차가 현저하나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특히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내 경쟁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이나 상대적 규모의 면에서 대체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

4) 이하는 Suk - In Chang (1998)의 분석결과를 원용한 것이다.
5 ) 각각 항목에 대한 원래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체계: Is the legal fram ew ork

supportiv e of the com pet itiv en ess of the economy in y our country ? 2) 투명성: Does
th e gov ernm ent com m unicat e it s int ention s su cces sfully in y our country ? 3) 청렴도:
Im proper pract ices (such as bribery or corrupt ion ) do n ot ex ist in the public sph ere
in y our country ; 4) 지적재산권: Do int ellectual property right s be adequat ely
prot ect ed in y our country ?. 이조사에 관한 표 모두에 나타나는 점수는 해당 설문에
대한 답변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10=매우 그렇다 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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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기술개발 활동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총 R&D투자1 ) 184.7 9.6 153.2 13.5 1.3 5.1 3.9

(% of GDP) (2.42) (1.60) (2.98) (2.79) (1.37) (1.86) (0.48)

총 R&D 인력2 ) 962.7 129.4 948.1 152.2 11.1 79.4 1667.7

과학자기술자 비중
3 ) 3,732 2,322 5,677 2,636 2,512 1,700 537

주: 1) 10억불; 1996 2) F T E 기준; 1,000명, 1996. 3) 인구100만명 당, 1981- 95.
자료: IMD (1998)

③ 지식에의 접근(Access) 및 체화(Ass imilation)

□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체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정규교육체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보급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대비한 교육투

자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이나 T V, 전화 등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보급율

은 세계수준 이상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매체의 보급율은 최근의

급속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표 9> 첨단 정보퉁신매체 인프라(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정보퉁신투자 성장률*1 ) 0.40 0.36 0.46 1.42 0.52 1.28 1.86

컴퓨터 보급율2 ) 450.2 363.7 227.7 123.9 315.5 146.5 5.08

인터넽 호스트 컴퓨터2 ) 35.20 37.70 10.70 3.76 28.80 3.65 0.15

인터넽 사용자 (1997)2 ) 203.4 148.9 63.1 15.1 141.2 28.5 0.15

주: 1) GDO대비 비중의 1994- 1996년간 연평균 증가율. 2) 인구 1000명당 숫자.
자료: S .I. Chang (1998), 원자료: IMD (1998), Juliu sse and P et aka - Juliu s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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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흡수·체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사내훈련체제

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규 교육기관의 효율성은 미

국, 싱가포르 등 선도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교육기관 및 학습능력 (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인당 교육투자 (USD, '94) 1,298.4 1,331.9 1,298.9 314.8 763.5 630.2 10.7

학업성과 (수학) 500 527 605 607 643 n .a . n .a .

교육체제의 효율성 5.08 5.33 3.98 3.79 7.08 5.84 4.29

사내훈련 5.06 5.16 7.07 6.14 6.64 5.74 4.63

자료: 앞의 표와 동일6)

④ 지식의 확산(Diffus ion)과 활용(Use)

□ 지식의 확산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 주요경쟁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가 기업에게 전파되어 상

품화되는 경로가 취약할 뿐 아니라, 기업간 기술협력 또한 활발치 못

해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11> 기관간·부문간 지식의 확산 수준(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연구성과의 상업화* 5.62 4.57 4.96 3.92 4.45 4.4 3.1

기업간 기술협력** 5.08 5.33 3.98 3.79 7.08 5.84 4.29

자료: * W orld Econ om ic F orum (1998), ** IMD (1998)

6) 수학성적은 1995년 치뤄진 T IM S S 국제표준학력고사에 있어서의 증힉교 2학년생의 수

학평균성적임. 교육체제의 효율성 및 사내교육에 관한 점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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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 지식 및 정보의 활용에서도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한 경영자의 활용능력 전반이 뒤쳐져

있어 작업현장의 학습환경과 문화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표 12> 지식정보의 활용 환경(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경영자의 능력
1 ) 6.19 5.87 4.56 4.08 5.44 6.22 2.52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5.96 6.01 4.61 4.31 6.31 5.35 3.02

정보의 가용성
3 ) 6.55 6.45 5.78 4.69 6.15 5.52 4.02

다) 종 합

□ 국가지식평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지식체화능력은 세

계적 수준이지만 지식에 대한 접근 , 지식의 확산 , 그리고 지식의 활용

을 위한 조직내 문화 등에서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크게 뒤져 있다.

지식의 투입-과정-산출지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기반의

문제점이 투입보다는 과정 측면에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국가지식

평가모형에 의한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동시

에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의 확산과 활용 , 접근 , 그리고 이를 둘러

싼 제도적 환경에서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 부문별 주요 장애요인 ( IM D분석)

□ IMD는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1) 국내경제 2) 국제화 3) 정부 4) SOC

5) 과학기술 6) 인력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종 통계자료나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및 종합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98년 현재 46개국중 35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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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문별 경쟁력 국제비교

(IMD 조사대상 46개국중 순위)

국가

부문

5대 선진국 동아시아 경쟁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말레이
시아

거시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S OC

기업

과학기술

인력

1

1

13

1

1

1

1

8

19

5

10

6

17

18

17

25

21

8

36

7

7

20

3

21

36

10

42

16

14

23

4

23

15

34

27

23

21

24

2

11

34

46

34

45

31

34

28

22

2

2

1

10

15

2

9

1

8

32

14

19

26

7

7

18

3

24

3

28

24

22

24

34

종합순위 1 14 17 20 23 35 2 19 23

자료 : IMD, "T he W orld Com pet it iv enes s y earbook ", 1998에서 재편성

□ 부문별로 볼 때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부문은 국제화(46개국중 46위)와

금융부문(46개국중 45위)이다.

<표 14>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취약요소

주요취약요소

거시경제 지하경제(44), 구조조정수준(36), 경상수지적자(45)

국 제 화
정부조달의 개방성(45), 대외이미지(42),개방적 사회문화 (46)
유입FDI(저량34), 국제J/ V (45), 외국인투자(제한 34, 유인42)

정 부
가격규제(46), 노동규제(35), 법률체계 (45) 경쟁법(37), 투명성 (43)
정부효율성(정책입안 39, 의사결정 40), 정치체제(45)

금 융
외국자본시장에의 접근(45), 외국기관에의 개방(46)
자본비용(45), 이자율(43), 중앙은행 기능(44), 벤쳐자본(42), 금융규제(45)

SOC 분배시스템 (46), 첨단정보기술보급도(41)

기 업 이사회의 역할 (46), 창업(43), 노사관계(43), 사회적책임(42), 공신력(45)

과학기술 기술협력 (41), 기술개발·응용 (39), 지적재산권보호도 (38)

인 력 학생/교사비율 (대학41; 중등39), 기회의 형평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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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식국가 한국 , 무엇이 문제인가 (여론주도층 설문조사 )

가 . 조사목적

□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야별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므로 국가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실적으로도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작업은 KDI의 의뢰를 받아서 매경연구소가 조사원 면접방식을 통

해 학계, 산업계, 금융계, 정부인사 등 156명을 대상으로 1999년 6∼7

월에 실시하였다.

나 . 조사결과 요약

□ 첫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인적자원과 창의적

지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개발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제도의 혁신에 정책의 가장 큰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둘째, 지식기반경제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창의성

으로서 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제도의 경직성에 있으며 특히

대학입시로 인한 중등교육에 문제점에 많다고 보고 있다.

□ 셋째, 지식창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업주도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산학협동이 부진한 요인도 연구진의

현장감 부족과 인적교류가 미진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넷째 , 지식제고에 대한 학자의 기여에 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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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 다섯째, 정부의 혁신성이 민간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관료화된 조직풍토에 있으므로 개선책으로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여섯째,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에서는 전자정보통신을, 서비스부문에

서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 주요 조사결과

※ 주요 조사결과의 내용은 [별첨] 참조.

3 . 우리 경제의 잠재력 검토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하려면 산업·기술·인력 등 실물경제기반과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한 우리

의 입지여건에 관한 동태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가 . 산업·기술 기반

□ 제조업의 산업별 구조는 5대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과 유사한 분포를 이루어 화학, 전기 전자, 운수장비, 기계, 정밀 과학기

기 등의 산업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지식집약

화 정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 직종별 취업구

조, 수출입구조 등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보인다.

1994년 현재 이들 산업의 비중(부가가치)은 선진국과 유사하여 55∼

60%, 수출비중은 70∼80%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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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이며

수출구조에서도 전자, 철강, 통신장비 , 섬유 등 자본집약적 최종제품

의 비중이 높은 반면 , 선진국은 기계, 화학 등 중간재·자본재 비중

이 높다 .

<표 15> 주요산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94)

(미국 제조업=100.0)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한 국
한국/
최상위국

▶ 제 조 업

▶ 6대 산업

섬유의복

화학제품

기 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과학기기

100.0

109.4

52.5

151.6

106.7

149.2

94.3

86.9

104.9

104.6

31.4

148.7

94.2

133.1

120.7

100.7

91.1

93.8

56.0

134.9

76.2

92.0

94.5

63.6

100.6

105.6

67.2

156.5

94.2

107.2

87.2

102.1

55.5

55.7

33.5

91.0

47.5

49.2

54.0

42.6

66.9

64.5

46.8

91.0

71.2

77.8

62.6

79.8

49.7

44.4

19.8

60.8

44.3

51.2

57.1

31.1

0.47

0.41

0.29

0.42

0.34

0.34

0.61

0.30

주 : 생산성=(실질부가가치액/취업자수)/대미달러환율. 단, 일본엔화의 1994년도 대미환율

은 일본내에서 적정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123 엔/달러를 사용.

자료 : OECD, T he OECD ST AN Datab ase for Indu stry An aly sis , 1997.에서 재구성

□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를 보이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과정과 산업구조의

낙후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의 산업활동은 대체적으로 상품기획 응용연구

등 가치연쇄(value- chain )중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활동 또는 제품에 집

중되어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모방생

산이나 생산공정의 개량·개선을 위주로 하는 활동 및 제품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현재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러한 누적적인 기술

역량의 축적과정을 통해 지식집약적 경제활동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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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지식집약화의 격차 개념도

□ 한국 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모방기술에 의한 투자주도의 성장단계에

서 혁신주도의 성장단계로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 등 주력산업

의 선도기업들은 80년대 말부터 모방적 연구개발전략(imit ative R&D

str ategy )에서 방어적 연구개발전략(defensive R&D strategy )으로 전환하

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고기술의 핵심부품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빠른 속도로 증대하는 동시에 해외 연구개발, 선진

국 기업인수에 의한 기술획득,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연구개발

의 세계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근년에는 해외 연구소의 설립이 급증하였고 미국내 특허등록

에서 세계 제8위(96년)로 부상하였고 고기술의 신제품 개발 성공사례

가 증가하였으며 신제품 출시에서 선진국과 시차가 단축되는 등 성과

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부문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기술성

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도 신차개발능력의 향상 등 기술능

력이 상당히 배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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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동차를 제외한 국내산업의 혁신능력은 아직 빈약한 수준에

처해 있으나 산업전반에 걸친 배양노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1991∼96년 동안 R&D투자는 연평균 21.2% 증가하여 미국

(2.8%), 일본(1.8%), 독일(1.4%)보다 증가율에서는 월등하게 높다.

<표 16> 주요국 R&D 비교

R&D증가율
(1991∼96)

R&D(1996)
(억달러)

GDP대비 R&D (%) 매출액대비R&D
(기업체, 1996)

1992 1996 전산업 제조업

미 국 2.83 1847 2.78 2.54 - 3 .13 )

일 본 1.83 1386 2.94 3.00 2.8 3 .4

독 일 1.39 531 2.48 2.26 4.03 ) -

프랑스 2.686 ) 3591 ) 2.42 2.341 ) 4.82 ) -

영 국 3.636 ) 2261 ) 2.18 2.051 ) - -

한 국 2 1 .2 1 135 2 .08 2 .7 9 2 .4 2 .8

주 : 1) 1995년 2) 1994년 3) 1993년 4) 1992년 5) 1991년 6) 1990∼95년

자료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개발활동조사 , 1997.

□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1980년 당시 미국

의 약 30%에 불과하던 생산성은 1996년 현재 미국의 약 62%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7)

7) 국제비교를 위한 생산성지수는 기준환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본과 독일의 생

산성도 환율변동에 따라 급격히 변함. 독일의 경우 85년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

은 환율이 80년 1.82마르크에서 85년 2.94마르크로 급격히 평가절하된 결과이며, 90년

독일과 일본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독일은 85년 2.94에서 90년 1.62마르크

로, 일본은 85년 239엔에서 90년 145엔으로 평가절상된 결과임. 그러므로 양국의 특정

년도에 있어 대미생산성의 절대 수준은 제한적 의미만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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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국제비교(1970- 1996)
(단위 : % )

년도별 생산성 생산성증가율(CAGR)

70 75 80 85 90 96 70- 80 80- 90 90- 96 70- 96

미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 6.5 4.5 6.7

한 국 17.4 20.1 30.3 27.5 46.2 61.5 14.5 11.0 9.6 12.0

일 본 38.8 54.0 76.1 64.0 100.3 106.3 15.9 9.4 5.5 10.9

독 일 53.8 80.2 99.5 55.5 94.9 95.8 15.2 6.0 4.6 9.1

주 : 명목환율, 노동자일인당 명목부가가치 기준. 연도별 생산성은 미국(=100)에 대한 상대계수.
자료 : OECD, ST AN D/ B, 1999.

□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화학산업 등은 오랜 숙련을 요하거나 기초연구 의

존도가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이므로 단기간의 획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다

국적기업들과 제휴가 맺어질 경우 경쟁력 도약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성

장·고용창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섬유 등 중소기업형 재래산업에서도 기존의 생산위주의 활동에 지

식·기술이 부가될 경우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잠재적 지식산업 부

문이 될 수 있다.

나 . 인적자원 기반

□ 현재 직종별 취업구조에서 지식근로계층인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선진국

보다 낮고 단순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낙후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인적

자원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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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직종별 취업구조 국제비교(1995)

전문 기술
단순생산 기타 직종

제조업 농업 판매서비스 행정사무

미 국

독 일
1 )

일 본

한 국
2 )

17.65

17.50

12.28

8.43

25.29

32.90

34.76

31.92

2.92

3.70

5.64

14.56

25.66

20.90

24.18

28.23

28.48

25.00

23.13

16.87

자료 : ILO, Int ernat ional Labor St at istics , 각년도.

□ 그러나 이러한 취업구조의 낙후성은 산업구조의 지식집약도가 낙후되어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하며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빈약에서 기인한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주입식 교육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교육성취도는 세계적 수준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기초적 학습

능력 내지 흡수능력(absorptive capability )이 매우 높아 향후 지식기반경

제로 발전하는데 기반을 이룰 인적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산업인력면에서도 이미 70년대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실업교

육 및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능인력 및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인적자원의 분포(교육수준, 학업성취도 등)

가 또한 균질적이어서 사회성원간 수평적 네트워킹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식사회에서 강조되는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Networked

Intelligence)에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

지적되는 교육·인력개발체제상의 문제점에 못지 않게 개개인의

학습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학습환경과 학습동기가

조성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향후 외국기업

의 국내진출이 증가하고 각종 선진 제도·관행이 국내에 파급·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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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해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19>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인당 GDP( 94기준, 한국=100) 100 450 323 216 313

초급대학이상 진학율(%) 30.8 - 34.9 23.6 11.6

평균교육 년수( 94기준,년) 11.16 - 12.7 12.8 13.9

고등교육인구비율( 95기준,%) 3.41 1.98 3.35 1.27 2.29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지식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 1998

다 . 입지적 여건

□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입지여건은 세계 어느 나라

에 비해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시아지역은 향후 미

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며 범세계적 사업재

배치를 추진하는 歐美선진업체의 아시아지역 진출노력이 가속화되는 가

운데 아시아경제권의 지역분업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 .

한국은 선진국 기업들의 아시아시장에 대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리

적·산업적 입지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 최고의 유망시장인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으로 미국·유럽 기업들

의 진출이 확대되면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완하여 줄 제

품개발 생산 A/ S 등에 관한 협력업체나 지역내 거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 우리 산업은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그 동안의 생산경험을 통해 축적

된 기술력과 연관산업 등으로 이들 다국적기업들과 보완성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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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아시아시장의 지역내 분업이 형성되면 국내 산업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고기술 제품의 생산과 공

정의 개량, 상업화 연구개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들 활동분야에서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① 일본에 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의 성과가 떨어지지

만 이들의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상당히

있으며, ②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조달하거나 배후의

연관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산업 중 상업화 연구개발이 활발한 전기 전자, 그리고 제품 및

공정의 개량·개선 능력을 보유한 중장비 등 자본재산업 등은 향후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8)

<표 20> 한 일 중 3국의 아시아내 경쟁우위 비교

상품화연구 제품공정개량개선고기술제품 생산 저기술제품생산

일 본 ◎ ◎ △ ×

한 국 △ ○ ◎ ×

중 국 × × △ ○

주 : ◎ 강한 우위, ○ 우위, △ 중간, × 열위

8) 부즈-알렌보고서 ( 97)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우리경제의 형국을 선진국에 대한 기술장

벽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갖혀버린 nutcracker 양상에 빗대어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선진국간의 경합이나 지역분업체제를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간의 연합구도, 산업

별 특이요인 등을 고려치 않은 평면적인 견해임. 예를 들어 구미선진국의 진출을 고려

한 동북아의 지역분업구조 내에서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은 일본에 뒤진다 는

우리 경제에 대한 nut cracker적 인식은 가격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보다 앞선

다 는 逆nut crack er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기업활동을 둘러싼 각종 거래비용

(t ran saction s cost ) 및 제도적 자산(in st itut ion al capit al)의 면에서 우리는 구미업체의

아시아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경합국이라 볼 수 있는 중국보다 아직은 크게

앞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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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 동안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외국인투자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현재 우리의 외국인투자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1>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잔액(1996년)

(단위:% )

독 일 5.9 싱가포르 72.4 인도네시아 25.0

프랑스 10.1 한 국 2.6 말레이시아 48.6

영 국 20.5 대 만 7.3 필리핀 10.4

미 국 8.3 중 국 24.7 태 국 11.6

Ⅲ . 지식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전환기는 구패러다임하에서 후발적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현재의 취약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함께, 체계적이

고 일관된 방향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위한 핵

심기초여건들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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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전전략의 기본골격

□ 우리의 취약점은 ① 지식, 기술,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요소자원 격차 (input - resources gap)문제가 있고 ② 시장경제

질서 등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제시스템이 낙후된 제

도격차(institutional gap)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기회요인 및 잠재력은 ① 고부가 지식집약적 활동의 지역거점으

로서 다국적기업이 동북아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점, ② 이들의 활동을

국내에 유인할 수 있는 종합적 입지우위 및 선진 지식·기술기반을

흡수·소화할 수 있는 학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③ 그리고

경제위기를 계기로 가능하게 된 사회의 주요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

정/개혁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이러한 기회요인과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전략의 핵심은

①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 ② 과감한 개방전략으로

선진지식과 제도를 수용하고, 다국적기업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내

생적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어

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지식·경영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

서는 이들의 자본과 지식을 활용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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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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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장경제 기초질서의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과제를 해결하는 것

이 아니라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기초질서의 확립이 곧 지식기반경제의 바탕이며 핵심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투자, 과학기술투자 등 지식활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기초

질서와 여건을 갖추고(예를 들면, 경쟁정책의 확립, 규제의 최소화와 정책의

투명성, 유연한 노동시장, 개방적 비즈니스환경, 금융중개기능의 선진화

등), 사회체제 전반을 보다 지식친화적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당사자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는 지식

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지식기반경제시대 최대의 시스템자산이며, 기업 유

치를 위한 입지여건조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본과 사람,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역설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지역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산과 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

하는 요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조치는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고

하고 선진적 시장경제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지속적

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 우리와 선진국과의 절대적 수준의 차이인 자원격차(resources gap)를 우

리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개발년대

의 오랜 기간에 걸쳐 폐쇄적 발전모형을 고수하여 온 결과, 연구개발·경

영혁신능력, 시장경제체제 등 고도의 시스템 자산을 우리 스스로 축적하

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이들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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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들이 체화되어 있는 인력이나 조직과의 직접적인 교류 내지 공동

의 작업체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선

진다국적기업 유치를 主軸으로 하여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

형의 자산 모두를 최대한 국내에 유입·활용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는 국내기업의 투자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효과는 물론,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화학 등에 대한 수

입대체를 통해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국내기술센터에 고용되는 국내연구진의 학습효과를 통해 연

구능력 배양 및 연구개발을 위한 組織資産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다국

적기업이 어디에서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식자원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9)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들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내적 기반과 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선진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시키고 이들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촉매자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위해서는 해외기술과 자본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기업들 가운데 내생적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지적자본의 육성을 통하여 국내인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

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식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와 해외고급인력의 유치

등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선진기업들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육성하여 이들이 국제경쟁과 안정성장의 중요한 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9) 지식자본주의 혁명 pp.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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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이지만,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유발되므로 제조업의 지식집약화와 경쟁력강화는 한 나라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 특히 한국의 경우는 다른 아

시아 국가들 보다 비교우위가 생산기술면에 있는 점을 감안, 제조업과 제

조업관련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0)

□ 이상의 거시적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동력을 확충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2 .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

□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이

상당히 보완·개선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경

제적 전환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식·기술

의 창출능력이 빈약하고 지식의 확산·활용를 위한 산업기반이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여, 이러한 전환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식집약화로 이

어질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식집약화를 위해

서는 다음의 3가지 영역의 현안과제가 중요하다.

입지여건 및 산업·기술·인력기반 강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시장 활성화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10)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조차도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서비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체제는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며, 자국 제조업제품에 대한 선진국

가들의 강력한 수요만이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보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함. 따라서 싱

가포르는 서비스부문의 거점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제조업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기로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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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지여건 및 산업·기술·인력기반 강화

1) 지식의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먼저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정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GDP대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며,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청년층)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배출된 인력의 질은

열악하므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에 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학은 인재·지식의 공급에서 가장 중추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학개혁 없이는 연구개발투자를 증가하여도 우리

사회의 지식창출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

산업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

를 개편해야 한다. 지식의 창출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

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결정

구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인력양성이 산업수요와 유리되어 있어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한 후 재

교육을 시켜야 하는 실정이며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체

계를 산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개선하고, 산

업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

록 인력양성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42



□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간교육을 창의적이

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획일적이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만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벗어나, 기초 인지능력, 커뮤니케이션 능

력, 협동심 등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고, 수

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을 모색하며,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재정체제의 개편(교육부와 노동부의 업무통합,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행·재정상의 통합 등), 국립대학·사립학교제

도의 개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식창출을 촉진시키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직과목, 교육방법, 교사연

수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방법이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

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중심의 교육제도를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제도로 확장·재정립하

여 전생애에 걸친 순환교육체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컴퓨터 문해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직업훈련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탈피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훈

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 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

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지식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대외협력 강화노력을 지원하

는 한편, 대학의 경쟁풍토 조성을 위하여 외국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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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사설기관 포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

외기관의 국내설립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지식의 확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 메카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이

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은 제

거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 기술 및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이 기업을 설립할 경우 , 이는

가장 효과적인 지식확산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지식기반경제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벤쳐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 매개체를 설립하고, 기업 연구기관 대학간 원활한 인적

교류를 통하여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 혁신경쟁이 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추가 정보의 신속한 파

악과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한 지역단위로 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

력한 중앙집중적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혁신체제

를 구축하고, 산업의 지역집적화를 유도하여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들이 군집하여 생산공정은 물론 서비스기능을 분업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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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간재, 지식, 정보 등 생

산요소의 유연한 이동과 효율적 결합이 요구되므로 제조업지원 서비스산

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 유통 물류, 통신, 사업서비스 등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에 인재, 물자, 자금, 기술, 경영 노하우, 정보 등의 생산요소(경

영자원)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개기능의 충분한

발휘는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공헌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

의 발달은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나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시장 활성화

1)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를 추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고속·고도화된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흡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

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앞당겨야 한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식확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D/ B정비·창출, 기존 전산망의

통합 등, 기존의 국내 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하는 데 필

요한 정보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

고 있는 부문간·기능간 정보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지식

관리체제의 구축으로 공공과 민간에 산재된 지식자원을 통합·연계시

켜야 한다.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고용창출

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보기술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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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상호 협력

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 중심의 법적인 기본 틀을

만들고,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하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근로자와 학생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자

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식시장 활성화

□ 정보·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산에 관한

투자 및 거래가 증대하고 새로운 지식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형성기의 불확실성과 지식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시장실패의 위험

과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창출

및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 지식자산평가제도 , 인적자산회계제도 , 新정보·지식상

품 등에 관련한 새로운 지식시장의 운행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규범, 표준, 관행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의 수요와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국내표준과 규범을 제시하고 제도화하

여 시장형성과 지식자산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방송, 통신, 컨텐트

가 융합된 멀티미디어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를 보완하

고 경쟁정책법, 특허법 등 각종 법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서비스부문의 확장, 무형지식상품의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에 관한 국제적 논의, 벤치마킹 사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46



다 .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최근의 개방화조치와 구조조정으로 계기로 향후 전산업에 걸친 구조변화

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실업문제, 소득격차문제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식

의 격차와 숙련의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이러한 퇴출의 위험성은 비단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어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

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 안정성은 사회전체의 지식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요건이

다. 높은 인구밀도, 평등주의적 의식 등 우리 고유의 사회문화환경을

고려할 때 소득격차에 따른 부작용(사회적 결속의 와해, 일탈적 사회

행위)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탈복지사회라는 세계적 추세속에 종래와 같이 사후적 결과에 대한

소득보전에 초점을 둔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

로,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지식·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평생교

육·훈련제도의 효율화 등 소득원천에의 접근과 지적역량 제고에 초

점을 맞춘 사전적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정립해 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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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지식기반경제 이행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 여론주도층들은 지식기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인프

라 구축' (27.9%), 교육제도 혁신 (14.7%), 국민의식개혁(10.1%)의 응답비율

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전반적인 지식수준의 향상

이 가장 중요하며(46.0%), 첨단기술의 습득·창출·활용(27.5%), 고급인력

의 개발(25.6%)이라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48



[도 5]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5점 만점)을 묻는 설문에서

인력·노동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식기반경제 대응을 위한 인력개발체계

혁신(4.51점), 교육제도 및 커리큐럼 개혁(4.40점), 노동시장 유연성의 혁

신적 제고(4.04점), 인센티브 제도 혁신(4.04점) 등으로 중요성 인식이 높

았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혁

신 및 투자 강화(4.51점), 국가정보화 인프라 구축(4.48점), 과학기술과 산

업촉진(4.19점) 등이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이

는 우리나라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데 과학기술과 노동인력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도 6 참조).

벤처 및 중소기업의 발전여건 조성 및 지원강화(4.03점), 산학협동체계

혁신 및 촉진(3.93점), 전 산업의 지식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혁

신(3.77점), 선진국형 산업집적체 조성(3.77점) 인데 다른 부문과는 달리

낮게 나타났다(도 6 참조).

기업과 관련된 요인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4.27점), 기업 등 조직 내 지식경영 도입 및 시행(4.16점)으로서 구조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다(도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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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지식기반경제 이행에 필요한 요인들의 중요성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시장원리 발현을 위한 규제혁파 및 정부기

능 조정(4.41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마스터 플랜 수

립(3.96점), 국민의식개혁 캠페인(3.64점) 등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

은 높게 나타났다(도 6 참조).

□ 여론주도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능력(복수 응답)으로

[도 7]에서 보듯이 창의력(90.4%)을 꼽았고, 혁신능력(73.6%), 커뮤니케이

션 능력(44.1%), 외국어 능력(31.2%), 기초지식기능(29.7%) 순으로 중요하

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개인의 핵심능력

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창의력과 함께 혁신능력이 절대적이므로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창의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함

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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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능력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 양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는 교육제도의 경직성(59.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방법의 부적절성

(18.2%), 교육내용의 현실성 미흡(12.6%), 교직자의 능력 및 자질부족

(6.9%) 등을 지적했다(도 8 참조).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주체보

다는 제도의 경직성과 함께 교육방법의 부적절성이 창의성 배양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 8] 창의적 인간양성의 가장 큰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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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창출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각 과제별로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할 사항으로는 학력보다는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4점 만

점에 3.2점), 정부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제해결능력 우대풍토 조성(3.2점),

인센티브 제도 및 조세제도 지원(3.1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

도적 장치 마련(2.9점)을 시급한 사항으로 여겼다(도 9 참조). 따라서 문

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체계의 구축과 이를 우대하는 사회풍토 및

제도적 지원이 지식창출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도 9] 지식창출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각 과제별 시급성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교육단계로

는 단연 중·고등학교 단계를 응답자중 68.3%가 선택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대학교육(15.5%), 초등교육(10.6%),

평생교육(3.1%)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도 10 참조). 따

라서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과 함께 대학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여론주도

층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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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인재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교육단계

□ 지식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과제별 시급성 (4점 만점)에 대

해서는 [도 11]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난립된 대학 교육기관의 과감한 통폐합과 자율권 부여(2.9점)를 가장 시

급한 개혁과제로 선택했고, 제도교육(민간자율)과 평생교육(정부)간 역할

분담(2.7점),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참여 허용(2.6

점),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 및 평등 대우 보장(2.6점) 등을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규제의 원천적 해체(2.3점),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2.4점) 등

이 낮은 점수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식창출능

력의 제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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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지식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과제별 시급성

□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별 시급성(4점 만점)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공(3.2점), IT 기반조성(3.2점), 지식공유를

보장하는 조직 재구축(3.2점)이 지식서열주의 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조직

내 학습풍토 고양(2.8점)보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지식

서열주의의 도입보다는 지식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12 참조).

[도 12]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별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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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창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증진을 위

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는(도 13 참조) 우선순위조정 및 연계강화

(26.3%)가 가장 우선되고, 사업추진시 경쟁촉진과 인센티브제도 강화

(20%), 연구개발 두뇌집단의 육성책 강화(14.4%), 사전기획 및 선정 강화

(12.5%), 사후평가제도의 개선(10.6%), 기술지식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

개·이전기능 강화(8.8%) 등을 지적했다. 오피니언리더들은 정부의 연구

개발사업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추진이 분야별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 추진보다는 경쟁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효과를 올

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도 13]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 개선방안은 기업주도의 연구 유도(35.6%), 지식

의 공유·상용화 체계 구축(26.9%), 국가 기술선정 및 자원집중(18.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피니언리더들은 쓸모 있는 지식 즉, 상업화

되는 신기술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주도의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여기

고 있으며, 정부는 지식공유/상용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도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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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 산학협력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 연구내용의 현

장감 부족(32.9%), 상호인력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26.6%),

대학의 지식이전 메커니즘 미흡(15.2%), 대학의 정체성(7.6%)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산학협력 부진의 최대요인이 대학연구내용의

현장감 부족과 대학의 지식이전 메커니즘의 미흡 등 주로 대학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의 교류

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도 15 참조).

[도 15] 산학협력이 부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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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34.4%)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산학공동연구의 활성화(7.5%)는 조세 및 금융지원(17.4%)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17.3%)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도 1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도 16]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 학자들의 실용적 지식제공 기여도의 질문에 응답자중 64.6%가 미흡

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고, 그저 그렇다와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각각

응답자중 21.1%와 11.8%가 선택했다. 따라서 여론주도층의 80%이상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사회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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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학자들의 실용적 지식제공 기여도

□ 학자들의 기여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산학연계 연구프

로젝트의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인프라 부

족(22.8%), 산업연구 참여의지 부족(21.4%), 자질부족(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학연계 연구프로젝트의 부족과 연구 인프라 부족이 학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의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

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도 18 참조).

[도 18] 국내학자 기여저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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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해야할 분야로서 순수기초과학 연구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사업(24%), 5∼10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한 미래원천기

술의 개발(22.8%), 1∼5년 후 실용화가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22.6%)이

강조되었다. 기타로는 산업현장기술 혹은 애로기술의 지원(14.9%), 보

건·에너지·환경 등 공공복지기술의 개발(14.3%) 등을 꼽았다 (도 19

참조).

[도 19] 향후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분야

□ [도 20]에서 보듯이 향후 혁신능력 극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야 할 연

구개발 주체는 대학이 주체가 되야 한다고 응답자중 41%가 생각하고 있

고, 대기업(22.4%), 출연연구기관(18.6%), 중소기업(16.8%) 등의 순서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지식창출과 혁신능력 극대화를 위한 주체가 되

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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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혁신능력 극대화 연구개발 주체

□ [도 21]에서 보듯이 범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국가에서 제공할 지

식과 정보의 종류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55%), 과학·학술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25.6%), 교육·복지· 문화

분야의 지식과 정보(13.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도 21]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지식과 정보

60



□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보 인프라

의 구축과 개선(63.7%),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23.3%) 등이고, 뒤

쳐진 부문으로는 초·중등교육 및 직업훈련정책(33.5%), 정부 운영의 정

보화와 지식집약도 강화(20.6%) 등으로 조사되었다(도 22 참조).

[도 22] 정부의 역할 평가

□ 지식기반사회에서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

해서는 [도 23]에서 보듯이 민간을 벤치마킹하며 뒤따르는 조직(72.6%),

민간의 혁신을 오히려 방해(18.5%), 민간의 혁신을 적극 돕는 조직(8.9%)

이라는 순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나라 여론주도층은 느

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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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정부 관리에 대한 평가

□ 이러한 정부의 혁신유도 능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채위

주로 관료화되고 굳어진 조직풍토 때문이라고 62.6%가 대답하였고, 그밖

에 공무원집단의 전반적인 지식, 학습능력부족(18.7%), 공무원집단의 집

단 이기주의(11.6%)를 꼽았다(도 24 참조). 즉,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조

직풍토에 의해 사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혁신유도능력도 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도 24] 정부의 혁신유도능력 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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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들의 지식부족 해소방안으로는 [도 25]에 나타나듯이 57.6%가

고위공직자의 과감한 외부채용을 선택해 정부조직의 외부개방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들과 민간인들간의 대화채널

의 활성화(22.2%),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연구단체 파견의 제도화

(15.2%)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도 25] 고위공직자 지식부족 해소방안

□ 지식산업들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5: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높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2: 별로 높

지 않다 1: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식기반 1차 산업에서 첨단작물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첨단양식

(3.59점), 첨단축산(3.14점), 첨단영림(2.98점)순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식기반 제조업중 전자·정보통신기기산업이 4.54점으로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밀화학(3.71점), 신소재(3.59),

메카트로닉스(3.57점), 정밀기기(3.50점), 생물(3.40점), 원자력(3.26), 우

주항공(3.03점), 환경(3.03점)순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오피니언 리

더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도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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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지식기반 제조업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서비스업이 4.35점으로 가장 높아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소프트웨어(3.61),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3.33), 데이터베이스(3.30), 광고(3.21), 문화산업(3.20), 디자인(3.20), 방

송(2.95), 컨설팅(2.91), 의료(2.90), 교육서비스(2.71), 금융·보험(2.51)순

으로 경쟁력 전망을 하였다.

[도 27]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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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1 .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 특징 , 의의

□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이래로 인류의 진보와 경제적 성장은 언제나 새로

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지

식의 힘이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지식의 중요성이나 지식이 경제사회발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과거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

는 제도와 관행 등 경제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진보의 속도 증가, 국제경쟁의 심

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라는 4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

며, 과거의 기술혁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

제·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경영방식은 물론 사회의

가치, 정체성, 문화와 시민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기반사회 '라는 표현도 사용되며 종래 산업자본시대를 대치

할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3



□ 지식기반경제는 知識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

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란 논의의 대

상이 특정산업이나 특정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0세기말에 시

작되어 21세기 초반에는 보편화될 우리 경제전체의 새로운 모습을 의미

한다.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산업, 정보

통신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전문직종과 같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

중이 점차 증대하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는 경제를 말한

다.1)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은 힘에서 지력(from brawn to brain ) 으로

바뀌어 계획과 예정이 가능한 반복적 작업은 자동화되어 일자리를 보

장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직업의 영역은 확대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

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식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공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

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곧 富를 창출하는 결정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우위의 기본이 된다.

1)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OECD의 선진국들을 중

심으로 선진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

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들 연구의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산업·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

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가치 및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

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이었다. OECD국가들은 1970년대 이래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

하였고, 제조업내에서는 중·고위기술산업 (OECD분류)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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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비견할 수 있

는 패러다임전환적 사건임에 틀림없으나, 발전단계나 전환의 後行的 위

치에 있는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 국내

에서도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서, 지식경제가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거개념

(reference concept )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반해, 이를 단순한

용어의 유희나 일시적 유행으로 폄하하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이행은 산업혁명 이래 소위 제5의 슘페터

장기파동이란 형태로 이제 그 본격적인 전개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잠재적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급속히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된다.2)

2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갖는 의미

가 . 형성배경·과정

□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 시작되었으나 지식기반경제 실체의 대

두는 산업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하다(도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직접적 動因은 정보통신기술혁명,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세계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나타

난 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2) 과거 산업혁명기에 산업자본주의시대의 도래여부나 그 구체적인 기회 및 도전 요인을

감지하기 어려웠듯이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

한 통찰과 예견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이행기 내지 전환기에 나타나는 이러

한 인식시차 (t im e gap )의 문제는 C. P . Sn ow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음 (Sn ow , T w o

Cultures ,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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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지식기반경제의 대두과정

1) 정보통신혁명

□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혁명은 정보의 가공·처리비용

을 급격히 하락시켜, 경제주체들의 지식생산활동에 관련된 기술적·경제

적 제약을 해소시키고 있다.

1955- 1995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비용은 1/ 10,00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지식의 교환에 관한

거래비용(tr ansaction costs )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보·지식의 실

시간(real- time) 공유·확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경제주체들간의 긴밀한 교류로 인해 가용 정보·지식량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관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정보·지

식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정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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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 새롭고 다양한 상업적·기술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핵심역량 배양에 집중하면서 기업 외부와 연계를 강화

하는 등 기업간 조직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간 제휴와 정보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내는 물론 기업 외부의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조직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극단적 형태로 지식베이스를 확대

해 가는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이 등장하고 있다.

2)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기업의 R&D

투자도 증가하여,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을 위한 지적기반이 확장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의 기술적 애로요인이 해소되는 한편, 각

종설비의 개선과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R&D의 범주가 넓어지고 생산

성도 크게 증가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확산이 용이해짐으

로써 혁신과 모방이 가속화되어 기업간·국가간 혁신능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자원의 국제적 아웃소싱

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로 새로운 상품이나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정이란 것이 이제는 광범위한 시스템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기업들은 외부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관찰하는 한편, 새

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 고객, 경쟁자 및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네트워크을 형성해서 상호 협력

해야만 하도록 여건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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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의 세계화

□ 세계경제의 통합은 시장을 확대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전문성을 증

대시켜 노동의 국제간 분업을 보다 분명하게 만든다. 최근 선진국들의

산업활동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제품

생산보다 고숙련 및 하이테크 서비스에 기반한 생산으로 전환해 가고 있

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되고,

선진국의 GNP 중에서 고숙련 서비스가 창출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기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종전의 저

숙련·불루칼라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R&D에 관한 노력과 지식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사람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식

의 확산과 학습을 가능케 한다. 낮은 운송비용과 거래비용, 그리고

e- mail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품은 물론 사람과 아이디어

의 전달이 쉬워짐에 따라 상품이나 생산과정이 보다 빨리 그리고 쉽

게 모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하

는 기업들로서는 보다 빨리 혁신을 해야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노하

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좀더 우수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신기술이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 최근에는 R&D도 국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는 국제경쟁의 심화, 아이디어의 빠

른 전파, 빨라진 혁신 속도 및 노동의 국제간 분업 등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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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 경제성장에 따라 표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개개인의 취향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제품선택에

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차별화를 위한 서비스적 요소와 지식요소들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시장통합과 전반적인 소득상승으로 독창적인 지식자산에 기초

한 차별화제품, 환경친화적 제품, 기술집약적 첨단제품들의 상용화가

촉진되고 있다.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로 인하여 생산과정

에서는 물질적인 요소의 투입을 줄이는 대신 지식집약적인 기술혁신

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나 . 지식기반경제의 정책적 함의

□ 최근 선진국들의 산업구조·고용구조 변화추세는 다수 근로계층이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지식근로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ies )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의미

하는 정책적 함의는,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의 혁신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친화적 혹은 혁신친화적인 사회경제환경(국

가혁신체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행기 내지 구조변환기에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지식기반경제시

대의 도래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는 경제의 발전단계, 제

도·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경제주체별로 상이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현 발

전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화이기 때문에, 정보기술혁명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부문을 보강하거나, 지식자산의 축적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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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의 제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에 있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지식·정보화 사

회에 대비한 과제 이외에도 절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도래는 기

회라기 보다 커다란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有形資本(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窓을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적자본

및 제도적 자산을 전제로 하므로 개도국들이 유형자산의 열위를 지식

과 같은 고도의 무형자산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된 바는 없으나 향후 당분간 세계경제에는 종래와

같은 국가간 수렴(convergency)구도보다는 양극화(polarization ; divergence)

구도가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형투입요소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적이었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최소한의 구조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 물적자본의

축적/유치와 추가노동투입이라는 다분히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후진

국이 대선진국 격차를 줄이는 소위 catch - up과정이 가능하였다. 실

제 이러한 성격의 소위 선후진국간 조건적 수렴(conditional

contingency )'현상이 1990년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이 그

간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3) 그러나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 ation )효과가 크고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의

속성상, 지식자원의 부존량 및 그 활용성과에 관한 국가간 격차는 지

식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증폭

된다는 것이 양극화가설의 요체이다.

3)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A sian Dev elopm ent Bank , Em ergin g A sia : Chan ges and

Challen ges ,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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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은행(World Bank)도 지식과 기술혁신이 강조되는 근래의 환

경변화가 선·후진국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에 대한 개도국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대응전략을 촉구한 바 있다

(World Bank, Knowledge for Development , 1998/ 9).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양극화의 발생은 국가간뿐 아니라 경제주

체들간에 나타날 수 있다. 고소득 고용의 창출 등 지식경제시대의 잠재적

혜택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도,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의 도입·확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실제

그다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 실업의 증가, 다수 취약계층의 도태

등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의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불완전취업의 확산 등

고용의 질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 근본

적인 이유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아직은 정보·지식의 爆發과 유동적

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제호황 (New Economy Boom )속에 패러다임전환을 주도하고 있

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들 다수 한계계층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결속의 약화가 향후 미국경제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문제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은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의 발전단계

에서 볼 때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형 지식

집약적 활동이 본격화되기에는 지식이나 기술, 내수기반뿐만 아니라 제도

적 환경도 취약한 실정이다.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단시일내에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의 단층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

라서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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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지식자산, 산업기반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집약화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된 제도와 정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함

으로서 지식기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현실적 접근방식이 될 것

이다.

다 . 각 경제주체에게 주는 의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변화들을 포용하고 스스로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새로

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 개 인

□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형태는 힘에서 지력(from brawn to br ain ) 으

로 바뀌고, 노동절약적인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노

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축소되어 특정 노동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반

면, 지식집약적인 새로운 직업영역이 새롭게 확장되어 간다. 개별 노동

자들은 지식주도경제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각 개인은 지식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기초직업능력은 물론, 새로운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 업

□ 경쟁의 증가로 기업은 경쟁상대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역량은 브랜드, R&D수행능력 또는 종업원들의

암묵지(t acit knowledge)속에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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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지적자산들을 유지·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지식경영의 중요성).

□ 그리고 종업원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수 인

력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숙련기술

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식과 창의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요컨대, 기업들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시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혁

신,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의 개발, 관련 기업 및 조직들과의 협력체제구

축, 이를 원활히 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 학습조직의 활성화 및 신기

술의 도입 등을 중시하는 전략적 대응 등이다.

3) 투자자와 금융기관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잠재력은 종업원들의 지식을 포함하여, 측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

지 무형자산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는 측정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전달되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자산들의

이동이 더욱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개별 기업

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접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금공급자와 대출자간에 정보를 공유하

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정보의 독점에

기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비효율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금공급자로서는 외부의 기술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및 지식자산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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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부

□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하다. 그 까닭은 우선, 어느 시대에서든 경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은 정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는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크게 바뀜을 의미하고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는

틀을 정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지식기

반경제시대의 경제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식의 창출

및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을 정부역할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 그러나 지식기반시대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이전

보다 더 막중할 수 있다 . 이는 지식 , 기술 등 지식기반시대의 핵심기반

자산이 취약하며, 각종 제도, 정책적 환경이 지식기반시대보다는 과거 산

업자본시대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의 경우 특히 그렇다.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기에 형성된 낙후된 제도와 관행를 과

감히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의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시스템 고안

자 (system designer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정부들도

자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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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의 여건과 잠재력분석

1 . 지식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여건

가 . 기초지표분석

1) 지식의 투입-과정-산출 지표분석

가) 지표의 개념

□ 지식성과는 지식창출을 위한 투입과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의 수준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식투입

(input )지표와 지식성과(peformance)지표 , 그리고 지식과정(process )지

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투입지표는 지식의 형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와 질적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식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량(flow )지표와 지식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축적된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저량(stock )지표로 나

눌 수 있다.

지식성과지표는 지식에 의한 산출물의 양과 지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출(output )지표와 지식의 경제전반에 대한 역할과 비중을 나

타내는 지표인 영향(influence)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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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정지표는 지식이 형성되고 활용되는 과정이 얼마나 잘 정비되

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식 형성을 위한 하부 기반과 지원

체계의 구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프라지표와 특정 분야에서 획

득된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인 활용지표로 나누어진다.

<표 1> 지식 기반 현황 지표들의 구분

분 류 내 용

지식투입지표

유량지표

GDP대비 R&D 투자액
GDP대비 교육 지출액
사내 훈련 투자 지수

저량지표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인구 내 대졸자 비중

지식성과지표

산출지표
인구 만 명당 특허 등록 건수

인구 만 명당 논문 발표 건수

영향지표

지식의 경제 성장 기여도

제조업 부가가치내에서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GDP 대비 대외 기술료 수령액

지식과정지표

인프라지표

인구 백명당 컴퓨터

인구 천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연구개발인력 중 지원업무종사자 비중

대학생 100인당 교수의 수

활용지표
연구의 상업화 지수

대졸 여성의 취업률

나) 지식의 투입과 성과

□ 지식의 투입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다(표 2 참조).

지식유량지표 중 GDP대비 R&D투자비율은 2.79%로 일본(2.83%) 다

음으로 높으며, 교육지출비율은 6.2%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높다.

경쟁국인 대만, 싱가폴, 홍콩의 GDP대비 R&D투자는 각각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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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0.29%에 그치고 있다. 사내(社內)훈련투자가 충분한가에 대한

IMD설문조사 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5.44(최고=10, 최저=1)를 기

록하여 프랑스, 영국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식저량지표인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22.3명으로 24.3∼49.3명

인 선진국, 그리고 28.3명인 대만보다 낮지만, 대졸자 인구비중은 20%

로 프랑스보다 높고 영국 및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식투입지표들의 현황 비교(1997년 기준)

(단위: % )

지식유량지표 지식저량지표

R&D투자
(GDP대비)

교육지출*

(GDP대비)
사내훈련* *

(IMD조사지수)
연구원 비중* **

(인구 만명당)
대졸자 비중*

(인구내)

미 국 2.54 6.8 6.49 36.7 33

일 본 2.83 4.9 7.32 49.3 -

독 일 2.40 6.0 7.00 28.3 23

프랑스 2.26 6.7 5.93 26.5 19

영 국 1.90 - 5.85 24.3 21

한 국 2.79 6.2 5.44 22.3 20

기 타
대 만 1.92
싱가폴 1.49
홍 콩 0.29

대 만 28.3

주 : *) 1995년 기준, **) 가장 충분 = 10, 가장 미흡 = 1

***) 미국은 1993년, 독일은 1995년, 일본, 프랑스, 영국은 1996년, 한국은 1997년 수

치임

자료 : IMD, T he W orld Comp etit iv e Y earbook , 1999; OE CD , Hum an Capit al Inv estm ent ,

199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1997.

□ 반면 지식의 성과에서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출원) 건수를 보면 우리

나라는 19.5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3∼48건을

기록하고 있다 . 인구 만 명당 논문발표 건수는 우리나라가 2.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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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반면 선진 5개국은 6∼14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도 각각 4.1건, 6.6건, 7.4건씩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식영향지표 중 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볼 때, 1970- 1993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해 미국은 42%, 일본은 75%, 대만은 32%가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이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기술집약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선진 5개국이 11.2∼15.8%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8.2%

에 그쳤고 기술료 수령액 비율도 선진국이 0.15∼0.45%에 달하는 반

면 우리나라는 0.03%에 그치고 있다.

<표 3> 지식성과지표들의 현황 비교

(단위: 건,% )

지식산출지표 지식영향지표

특허출원*

(만명당 건)
논문발표* *

(만명당 건)

기술의 경제
성장기여도(%)

(1970- 93년)

지식집약산업
의 비중* * *

기술료 수령
(GDP대비)

미 국 47.7 11.3 42 15.8 0.37

일 본 42.6 6.0 75 14.5 0.13

독 일 18.9 8.9 - 11.2 0.45

프랑스 23.5 9.0 - 11.9 0.15

영 국 44.9 14.1 - 13.9 0.25

한 국 19.5 2.2 14 8.2 0.03

기 타
대 만 4.1
싱가폴 6.6
홍 콩 7.4

대 만 32

주: *) 1996년 기준, **) 1997년 기준, ***) 1995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관련 주요통계 지표분석 결과 , 199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

구활동조사보고 , 1998; 박익수, 과학기술 목표관리 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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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과정

□ 지식의 투입에 비해 성과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지식의 형성·활용을 위

한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식

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식의 형성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체계와 각종 인프라의 구축이 지식형성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지식형성이 떨어지는 것은 지식인프라와 지식형성

지원체제가 낙후되어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인프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컴퓨터는 150대로

선진국 5개국 평균 327대에 비해 크게 적으며, 인구 천명당 인터넷 호스

트 수도 4.22대로 선진 5개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적은 실정이다.

인적인프라의 경우, 대학생 100명당 교수 수도 3.1명에 불과해 영국의

18.2명, 독일의 6.1명, 미국의 6.0명, 일본의 5.5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창출된 지식의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을 볼 때, 학문적 연구성과들이

기업에 의해 상업화되는 정도나 대학에서 형성된 지식이 실제 경제활

동을 위해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연구성과가 기업에 의해 신제

품으로 상업화되는 정도에 관한 WEF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는 3.92점에 머물러 미국의 5.62점, 일본의 4.96점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졸 여성(30∼44세)중 취업 여성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49%로

미국의 81%, 독일의 82%, 프랑스의 79%, 영국의 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고급인력의 유휴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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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식과정지표들의 현황 비교
(단위: % )

지식인프라지표 지식활용지표

인구천명당
컴퓨터수

(1998)

인구천명당
인터넷호스트
수(1998)

연구지원업
무종사자비
중(1998)

대학생
100명당
교수 수
(1996)

연구결과
의 상업화
지수

*

(1997)

R&D투자
중 대학의
비중
(1997)

대졸여성
(30-44세)
의 취업율

(1995)
미 국 499 87.15 - 6.0 5.62 14.3 81

일 본 272 11.03 19.8( 97) 5.5 4.96 14.8( 96) -

독 일 268 14.91 26.6( 93) 6.1 - 17.4 82

프랑스 273 7.84 - - - 17.1 79

영 국 323 22.63 28.7( 93) 18.2 - 19.5( 96) 81

한 국 150 4.22 7.2( 97) 3.1 3.92 10.4 49

기 타
대 만 178
싱가폴 344
홍 콩 310

대 만 16.71
싱가폴 13.45
홍 콩 20.09

대만 4.4

주 : *) 가장 충분 = 10, 가장 미흡 = 1
자료 : IMD (1999); OECD Hum an Capital Inv estm ent , 1998;과기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1998;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한국의국가혁신체제 1998; W orld E conom ic F orum (1998)

라) 종 합

□ 선진 5개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상대지수를 보면, 지식투입

지수는 평균 90.2을 기록한 반면 지식성과지수는 평균 30.0, 지식과정지수

는 평균 45.9로 나타나 지식창출체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 지식관련지표의 상대지수(선진 5개국 평균 = 100)

투입

지수

유량지수 저량지수
평균

R&D투자 교육지출 사내훈련 연구원비중 대졸자비중

117.2 101.6 83.5 65.4 83.3 90.2

성과

지수

산출지수 영향지수
평균

특허출원 논문발표 성장기여도 기술산업비중 기술료 수령

54.9 3.4 23.9 57.0 11.1 30.0

과정

지수

인프라지수 활용지수
평균

컴퓨터 호스트 지원인력 교수수 상업화 대학R&D 취업률

45.8 14.7 28.8 34.6 74.1 62.6 60.7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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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평가(Nationa l Knowledge Assess ment)모형의 지표분석

가) 방법론

□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은 국가의 지식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국가지식평

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① 동기부여(motivation) ② 창조(creation) ③ 접근(access)

④ 체득(assimilation ) ⑤ 확산(diffusion ) ⑥ 활용(use)의 관점에서 평

가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지식형성을 위한 물적 요인이외에 리더쉽,

부패 및 관료주의, 사회의 개방성 등 지식활동의 동기와 환경을 규

정하는 정치·사회·문화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6> 지식평가모형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대상항목

지식활동의 동기

(Motivation )

·문화·정치적 환경, ·경제적 동기부여

·국가·경영자의 리더쉽, ·지적재산권 보호

·관료주의 ·부패 ·혁신적 사회문화

지식창조 (Creation)
·기초지식 ·혁신적지식(innovation ),

·개량적지식(improvement )

지식에의 접근

(Access )

·정보인프라, ·언어 (특히 영어),

·사회의 개방도

지식의 체득

(A ssimilation )

·정보의 질, ·관리자의 역량과 경영문화,

·주요 지식종사자/기관의 인적자원,

·교육기관, 연구소, Knowledge Park의 발전도
지식의 확산

(Diffusion )
·지식의 유통 구조, ·산업단체의 구성 기능, ·기타
지식의 흐름과 전달수단

지식의 활용

(Use)

·기업, 교육시스템, 의료서비스, 금융분야의 분야별
지식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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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지식현황 평가 결과4)

① 지식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수준(Motivation):

□ 법률체계,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청렴도,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4개 항

목에 촛점을 맞춘 평가결과는 거의 전 항목에 걸쳐 미국, 캐나다, 싱가폴

에 비해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

히 뒤져 있다.

<표 7> 동기부여/국가의 효율성(1997)5)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법률체계 4.88 7.19 3.92 3.24 8.2 5.25 6.55

투명성 5.75 6.6 2.65 3.24 7.56 4.99 5.35

공정성·청렴도 6.15 8.25 2.67 2.55 7.84 3.91 2.67

지적새산권 보호 7.44 7.33 5.83 3.95 7.44 6.71 4.76

자료: S .I. Chang (1998)에서 재인용, 원자료: IMD (1998), T he W orld Economic F orum (1998)

② 지식의 창조(creation) 활동

□ R&D 및 과학기술관련 인력과 투자의 절대규모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대국에 비해 격차가 현저하나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특히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내 경쟁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이나 상대적 규모의 면에서 대체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

4) 이하는 Suk - In Chang (1998)의 분석결과를 원용한 것이다.
5 ) 각각 항목에 대한 원래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체계: Is the legal fram ew ork

supportiv e of the com pet itiv en ess of the economy in y our country ? 2) 투명성: Does
th e gov ernm ent com m unicat e it s int ention s su cces sfully in y our country ? 3) 청렴도:
Im proper pract ices (such as bribery or corrupt ion ) do n ot ex ist in the public sph ere
in y our country ; 4) 지적재산권: Do int ellectual property right s be adequat ely
prot ect ed in y our country ?. 이조사에 관한 표 모두에 나타나는 점수는 해당 설문에
대한 답변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10=매우 그렇다 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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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기술개발 활동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총 R&D투자1 ) 184.7 9.6 153.2 13.5 1.3 5.1 3.9

(% of GDP) (2.42) (1.60) (2.98) (2.79) (1.37) (1.86) (0.48)

총 R&D 인력2 ) 962.7 129.4 948.1 152.2 11.1 79.4 1667.7

과학자기술자 비중
3 ) 3,732 2,322 5,677 2,636 2,512 1,700 537

주: 1) 10억불; 1996 2) F T E 기준; 1,000명, 1996. 3) 인구100만명 당, 1981- 95.
자료: IMD (1998)

③ 지식에의 접근(Access) 및 체화(Ass imilation)

□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체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정규교육체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보급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대비한 교육투

자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이나 T V, 전화 등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보급율

은 세계수준 이상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매체의 보급율은 최근의

급속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표 9> 첨단 정보퉁신매체 인프라(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정보퉁신투자 성장률*1 ) 0.40 0.36 0.46 1.42 0.52 1.28 1.86

컴퓨터 보급율2 ) 450.2 363.7 227.7 123.9 315.5 146.5 5.08

인터넽 호스트 컴퓨터2 ) 35.20 37.70 10.70 3.76 28.80 3.65 0.15

인터넽 사용자 (1997)2 ) 203.4 148.9 63.1 15.1 141.2 28.5 0.15

주: 1) GDO대비 비중의 1994- 1996년간 연평균 증가율. 2) 인구 1000명당 숫자.
자료: S .I. Chang (1998), 원자료: IMD (1998), Juliu sse and P et aka - Juliu s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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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흡수·체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사내훈련체제

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규 교육기관의 효율성은 미

국, 싱가포르 등 선도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교육기관 및 학습능력 (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인당 교육투자 (USD, '94) 1,298.4 1,331.9 1,298.9 314.8 763.5 630.2 10.7

학업성과 (수학) 500 527 605 607 643 n .a . n .a .

교육체제의 효율성 5.08 5.33 3.98 3.79 7.08 5.84 4.29

사내훈련 5.06 5.16 7.07 6.14 6.64 5.74 4.63

자료: 앞의 표와 동일6)

④ 지식의 확산(Diffus ion)과 활용(Use)

□ 지식의 확산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 주요경쟁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가 기업에게 전파되어 상

품화되는 경로가 취약할 뿐 아니라, 기업간 기술협력 또한 활발치 못

해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11> 기관간·부문간 지식의 확산 수준(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연구성과의 상업화* 5.62 4.57 4.96 3.92 4.45 4.4 3.1

기업간 기술협력** 5.08 5.33 3.98 3.79 7.08 5.84 4.29

자료: * W orld Econ om ic F orum (1998), ** IMD (1998)

6) 수학성적은 1995년 치뤄진 T IM S S 국제표준학력고사에 있어서의 증힉교 2학년생의 수

학평균성적임. 교육체제의 효율성 및 사내교육에 관한 점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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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 지식 및 정보의 활용에서도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한 경영자의 활용능력 전반이 뒤쳐져

있어 작업현장의 학습환경과 문화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표 12> 지식정보의 활용 환경(1997)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경영자의 능력
1 ) 6.19 5.87 4.56 4.08 5.44 6.22 2.52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5.96 6.01 4.61 4.31 6.31 5.35 3.02

정보의 가용성
3 ) 6.55 6.45 5.78 4.69 6.15 5.52 4.02

다) 종 합

□ 국가지식평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지식체화능력은 세

계적 수준이지만 지식에 대한 접근 , 지식의 확산 , 그리고 지식의 활용

을 위한 조직내 문화 등에서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크게 뒤져 있다.

지식의 투입-과정-산출지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기반의

문제점이 투입보다는 과정 측면에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국가지식

평가모형에 의한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동시

에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의 확산과 활용 , 접근 , 그리고 이를 둘러

싼 제도적 환경에서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 부문별 주요 장애요인 ( IM D분석)

□ IMD는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1) 국내경제 2) 국제화 3) 정부 4) SOC

5) 과학기술 6) 인력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종 통계자료나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및 종합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98년 현재 46개국중 35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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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문별 경쟁력 국제비교

(IMD 조사대상 46개국중 순위)

국가

부문

5대 선진국 동아시아 경쟁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말레이
시아

거시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S OC

기업

과학기술

인력

1

1

13

1

1

1

1

8

19

5

10

6

17

18

17

25

21

8

36

7

7

20

3

21

36

10

42

16

14

23

4

23

15

34

27

23

21

24

2

11

34

46

34

45

31

34

28

22

2

2

1

10

15

2

9

1

8

32

14

19

26

7

7

18

3

24

3

28

24

22

24

34

종합순위 1 14 17 20 23 35 2 19 23

자료 : IMD, "T he W orld Com pet it iv enes s y earbook ", 1998에서 재편성

□ 부문별로 볼 때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부문은 국제화(46개국중 46위)와

금융부문(46개국중 45위)이다.

<표 14>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취약요소

주요취약요소

거시경제 지하경제(44), 구조조정수준(36), 경상수지적자(45)

국 제 화
정부조달의 개방성(45), 대외이미지(42),개방적 사회문화 (46)
유입FDI(저량34), 국제J/ V (45), 외국인투자(제한 34, 유인42)

정 부
가격규제(46), 노동규제(35), 법률체계 (45) 경쟁법(37), 투명성 (43)
정부효율성(정책입안 39, 의사결정 40), 정치체제(45)

금 융
외국자본시장에의 접근(45), 외국기관에의 개방(46)
자본비용(45), 이자율(43), 중앙은행 기능(44), 벤쳐자본(42), 금융규제(45)

SOC 분배시스템 (46), 첨단정보기술보급도(41)

기 업 이사회의 역할 (46), 창업(43), 노사관계(43), 사회적책임(42), 공신력(45)

과학기술 기술협력 (41), 기술개발·응용 (39), 지적재산권보호도 (38)

인 력 학생/교사비율 (대학41; 중등39), 기회의 형평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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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식국가 한국 , 무엇이 문제인가 (여론주도층 설문조사 )

가 . 조사목적

□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야별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므로 국가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실적으로도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작업은 KDI의 의뢰를 받아서 매경연구소가 조사원 면접방식을 통

해 학계, 산업계, 금융계, 정부인사 등 156명을 대상으로 1999년 6∼7

월에 실시하였다.

나 . 조사결과 요약

□ 첫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인적자원과 창의적

지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개발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제도의 혁신에 정책의 가장 큰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둘째, 지식기반경제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창의성

으로서 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제도의 경직성에 있으며 특히

대학입시로 인한 중등교육에 문제점에 많다고 보고 있다.

□ 셋째, 지식창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업주도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산학협동이 부진한 요인도 연구진의

현장감 부족과 인적교류가 미진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넷째 , 지식제고에 대한 학자의 기여에 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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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 다섯째, 정부의 혁신성이 민간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관료화된 조직풍토에 있으므로 개선책으로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여섯째,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에서는 전자정보통신을, 서비스부문에

서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 주요 조사결과

※ 주요 조사결과의 내용은 [별첨] 참조.

3 . 우리 경제의 잠재력 검토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하려면 산업·기술·인력 등 실물경제기반과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한 우리

의 입지여건에 관한 동태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가 . 산업·기술 기반

□ 제조업의 산업별 구조는 5대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과 유사한 분포를 이루어 화학, 전기 전자, 운수장비, 기계, 정밀 과학기

기 등의 산업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지식집약

화 정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 직종별 취업구

조, 수출입구조 등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보인다.

1994년 현재 이들 산업의 비중(부가가치)은 선진국과 유사하여 55∼

60%, 수출비중은 70∼80%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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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이며

수출구조에서도 전자, 철강, 통신장비 , 섬유 등 자본집약적 최종제품

의 비중이 높은 반면 , 선진국은 기계, 화학 등 중간재·자본재 비중

이 높다 .

<표 15> 주요산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94)

(미국 제조업=100.0)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한 국
한국/
최상위국

▶ 제 조 업

▶ 6대 산업

섬유의복

화학제품

기 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과학기기

100.0

109.4

52.5

151.6

106.7

149.2

94.3

86.9

104.9

104.6

31.4

148.7

94.2

133.1

120.7

100.7

91.1

93.8

56.0

134.9

76.2

92.0

94.5

63.6

100.6

105.6

67.2

156.5

94.2

107.2

87.2

102.1

55.5

55.7

33.5

91.0

47.5

49.2

54.0

42.6

66.9

64.5

46.8

91.0

71.2

77.8

62.6

79.8

49.7

44.4

19.8

60.8

44.3

51.2

57.1

31.1

0.47

0.41

0.29

0.42

0.34

0.34

0.61

0.30

주 : 생산성=(실질부가가치액/취업자수)/대미달러환율. 단, 일본엔화의 1994년도 대미환율

은 일본내에서 적정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123 엔/달러를 사용.

자료 : OECD, T he OECD ST AN Datab ase for Indu stry An aly sis , 1997.에서 재구성

□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를 보이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과정과 산업구조의

낙후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의 산업활동은 대체적으로 상품기획 응용연구

등 가치연쇄(value- chain )중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활동 또는 제품에 집

중되어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모방생

산이나 생산공정의 개량·개선을 위주로 하는 활동 및 제품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현재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러한 누적적인 기술

역량의 축적과정을 통해 지식집약적 경제활동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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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지식집약화의 격차 개념도

□ 한국 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모방기술에 의한 투자주도의 성장단계에

서 혁신주도의 성장단계로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 등 주력산업

의 선도기업들은 80년대 말부터 모방적 연구개발전략(imit ative R&D

str ategy )에서 방어적 연구개발전략(defensive R&D strategy )으로 전환하

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고기술의 핵심부품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빠른 속도로 증대하는 동시에 해외 연구개발, 선진

국 기업인수에 의한 기술획득,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연구개발

의 세계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근년에는 해외 연구소의 설립이 급증하였고 미국내 특허등록

에서 세계 제8위(96년)로 부상하였고 고기술의 신제품 개발 성공사례

가 증가하였으며 신제품 출시에서 선진국과 시차가 단축되는 등 성과

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부문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기술성

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도 신차개발능력의 향상 등 기술능

력이 상당히 배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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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동차를 제외한 국내산업의 혁신능력은 아직 빈약한 수준에

처해 있으나 산업전반에 걸친 배양노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1991∼96년 동안 R&D투자는 연평균 21.2% 증가하여 미국

(2.8%), 일본(1.8%), 독일(1.4%)보다 증가율에서는 월등하게 높다.

<표 16> 주요국 R&D 비교

R&D증가율
(1991∼96)

R&D(1996)
(억달러)

GDP대비 R&D (%) 매출액대비R&D
(기업체, 1996)

1992 1996 전산업 제조업

미 국 2.83 1847 2.78 2.54 - 3 .13 )

일 본 1.83 1386 2.94 3.00 2.8 3 .4

독 일 1.39 531 2.48 2.26 4.03 ) -

프랑스 2.686 ) 3591 ) 2.42 2.341 ) 4.82 ) -

영 국 3.636 ) 2261 ) 2.18 2.051 ) - -

한 국 2 1 .2 1 135 2 .08 2 .7 9 2 .4 2 .8

주 : 1) 1995년 2) 1994년 3) 1993년 4) 1992년 5) 1991년 6) 1990∼95년

자료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개발활동조사 , 1997.

□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1980년 당시 미국

의 약 30%에 불과하던 생산성은 1996년 현재 미국의 약 62%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7)

7) 국제비교를 위한 생산성지수는 기준환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본과 독일의 생

산성도 환율변동에 따라 급격히 변함. 독일의 경우 85년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

은 환율이 80년 1.82마르크에서 85년 2.94마르크로 급격히 평가절하된 결과이며, 90년

독일과 일본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독일은 85년 2.94에서 90년 1.62마르크

로, 일본은 85년 239엔에서 90년 145엔으로 평가절상된 결과임. 그러므로 양국의 특정

년도에 있어 대미생산성의 절대 수준은 제한적 의미만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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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국제비교(1970- 1996)
(단위 : % )

년도별 생산성 생산성증가율(CAGR)

70 75 80 85 90 96 70- 80 80- 90 90- 96 70- 96

미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 6.5 4.5 6.7

한 국 17.4 20.1 30.3 27.5 46.2 61.5 14.5 11.0 9.6 12.0

일 본 38.8 54.0 76.1 64.0 100.3 106.3 15.9 9.4 5.5 10.9

독 일 53.8 80.2 99.5 55.5 94.9 95.8 15.2 6.0 4.6 9.1

주 : 명목환율, 노동자일인당 명목부가가치 기준. 연도별 생산성은 미국(=100)에 대한 상대계수.
자료 : OECD, ST AN D/ B, 1999.

□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화학산업 등은 오랜 숙련을 요하거나 기초연구 의

존도가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이므로 단기간의 획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다

국적기업들과 제휴가 맺어질 경우 경쟁력 도약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성

장·고용창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섬유 등 중소기업형 재래산업에서도 기존의 생산위주의 활동에 지

식·기술이 부가될 경우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잠재적 지식산업 부

문이 될 수 있다.

나 . 인적자원 기반

□ 현재 직종별 취업구조에서 지식근로계층인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선진국

보다 낮고 단순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낙후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인적

자원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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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직종별 취업구조 국제비교(1995)

전문 기술
단순생산 기타 직종

제조업 농업 판매서비스 행정사무

미 국

독 일
1 )

일 본

한 국
2 )

17.65

17.50

12.28

8.43

25.29

32.90

34.76

31.92

2.92

3.70

5.64

14.56

25.66

20.90

24.18

28.23

28.48

25.00

23.13

16.87

자료 : ILO, Int ernat ional Labor St at istics , 각년도.

□ 그러나 이러한 취업구조의 낙후성은 산업구조의 지식집약도가 낙후되어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하며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빈약에서 기인한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주입식 교육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교육성취도는 세계적 수준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기초적 학습

능력 내지 흡수능력(absorptive capability )이 매우 높아 향후 지식기반경

제로 발전하는데 기반을 이룰 인적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산업인력면에서도 이미 70년대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실업교

육 및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능인력 및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인적자원의 분포(교육수준, 학업성취도 등)

가 또한 균질적이어서 사회성원간 수평적 네트워킹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식사회에서 강조되는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Networked

Intelligence)에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

지적되는 교육·인력개발체제상의 문제점에 못지 않게 개개인의

학습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학습환경과 학습동기가

조성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향후 외국기업

의 국내진출이 증가하고 각종 선진 제도·관행이 국내에 파급·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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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해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19>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인당 GDP( 94기준, 한국=100) 100 450 323 216 313

초급대학이상 진학율(%) 30.8 - 34.9 23.6 11.6

평균교육 년수( 94기준,년) 11.16 - 12.7 12.8 13.9

고등교육인구비율( 95기준,%) 3.41 1.98 3.35 1.27 2.29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지식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 1998

다 . 입지적 여건

□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입지여건은 세계 어느 나라

에 비해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시아지역은 향후 미

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며 범세계적 사업재

배치를 추진하는 歐美선진업체의 아시아지역 진출노력이 가속화되는 가

운데 아시아경제권의 지역분업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 .

한국은 선진국 기업들의 아시아시장에 대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리

적·산업적 입지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 최고의 유망시장인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으로 미국·유럽 기업들

의 진출이 확대되면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완하여 줄 제

품개발 생산 A/ S 등에 관한 협력업체나 지역내 거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 우리 산업은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그 동안의 생산경험을 통해 축적

된 기술력과 연관산업 등으로 이들 다국적기업들과 보완성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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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아시아시장의 지역내 분업이 형성되면 국내 산업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고기술 제품의 생산과 공

정의 개량, 상업화 연구개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들 활동분야에서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① 일본에 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의 성과가 떨어지지

만 이들의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상당히

있으며, ②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조달하거나 배후의

연관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산업 중 상업화 연구개발이 활발한 전기 전자, 그리고 제품 및

공정의 개량·개선 능력을 보유한 중장비 등 자본재산업 등은 향후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8)

<표 20> 한 일 중 3국의 아시아내 경쟁우위 비교

상품화연구 제품공정개량개선고기술제품 생산 저기술제품생산

일 본 ◎ ◎ △ ×

한 국 △ ○ ◎ ×

중 국 × × △ ○

주 : ◎ 강한 우위, ○ 우위, △ 중간, × 열위

8) 부즈-알렌보고서 ( 97)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우리경제의 형국을 선진국에 대한 기술장

벽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갖혀버린 nutcracker 양상에 빗대어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선진국간의 경합이나 지역분업체제를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간의 연합구도, 산업

별 특이요인 등을 고려치 않은 평면적인 견해임. 예를 들어 구미선진국의 진출을 고려

한 동북아의 지역분업구조 내에서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은 일본에 뒤진다 는

우리 경제에 대한 nut cracker적 인식은 가격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보다 앞선

다 는 逆nut crack er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기업활동을 둘러싼 각종 거래비용

(t ran saction s cost ) 및 제도적 자산(in st itut ion al capit al)의 면에서 우리는 구미업체의

아시아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경합국이라 볼 수 있는 중국보다 아직은 크게

앞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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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 동안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외국인투자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현재 우리의 외국인투자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1>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잔액(1996년)

(단위:% )

독 일 5.9 싱가포르 72.4 인도네시아 25.0

프랑스 10.1 한 국 2.6 말레이시아 48.6

영 국 20.5 대 만 7.3 필리핀 10.4

미 국 8.3 중 국 24.7 태 국 11.6

Ⅲ . 지식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전환기는 구패러다임하에서 후발적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현재의 취약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함께, 체계적이

고 일관된 방향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위한 핵

심기초여건들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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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전전략의 기본골격

□ 우리의 취약점은 ① 지식, 기술,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요소자원 격차 (input - resources gap)문제가 있고 ② 시장경제

질서 등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제시스템이 낙후된 제

도격차(institutional gap)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기회요인 및 잠재력은 ① 고부가 지식집약적 활동의 지역거점으

로서 다국적기업이 동북아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점, ② 이들의 활동을

국내에 유인할 수 있는 종합적 입지우위 및 선진 지식·기술기반을

흡수·소화할 수 있는 학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③ 그리고

경제위기를 계기로 가능하게 된 사회의 주요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

정/개혁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이러한 기회요인과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전략의 핵심은

①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 ② 과감한 개방전략으로

선진지식과 제도를 수용하고, 다국적기업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내

생적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어

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지식·경영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

서는 이들의 자본과 지식을 활용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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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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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장경제 기초질서의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과제를 해결하는 것

이 아니라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기초질서의 확립이 곧 지식기반경제의 바탕이며 핵심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투자, 과학기술투자 등 지식활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기초

질서와 여건을 갖추고(예를 들면, 경쟁정책의 확립, 규제의 최소화와 정책의

투명성, 유연한 노동시장, 개방적 비즈니스환경, 금융중개기능의 선진화

등), 사회체제 전반을 보다 지식친화적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당사자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는 지식

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지식기반경제시대 최대의 시스템자산이며, 기업 유

치를 위한 입지여건조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본과 사람,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역설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지역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산과 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

하는 요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조치는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고

하고 선진적 시장경제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지속적

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 우리와 선진국과의 절대적 수준의 차이인 자원격차(resources gap)를 우

리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개발년대

의 오랜 기간에 걸쳐 폐쇄적 발전모형을 고수하여 온 결과, 연구개발·경

영혁신능력, 시장경제체제 등 고도의 시스템 자산을 우리 스스로 축적하

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이들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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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들이 체화되어 있는 인력이나 조직과의 직접적인 교류 내지 공동

의 작업체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선

진다국적기업 유치를 主軸으로 하여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

형의 자산 모두를 최대한 국내에 유입·활용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는 국내기업의 투자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효과는 물론,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화학 등에 대한 수

입대체를 통해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국내기술센터에 고용되는 국내연구진의 학습효과를 통해 연

구능력 배양 및 연구개발을 위한 組織資産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다국

적기업이 어디에서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식자원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9)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들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내적 기반과 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선진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시키고 이들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촉매자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위해서는 해외기술과 자본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기업들 가운데 내생적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지적자본의 육성을 통하여 국내인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

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식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와 해외고급인력의 유치

등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선진기업들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육성하여 이들이 국제경쟁과 안정성장의 중요한 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9) 지식자본주의 혁명 pp.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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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이지만,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유발되므로 제조업의 지식집약화와 경쟁력강화는 한 나라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 특히 한국의 경우는 다른 아

시아 국가들 보다 비교우위가 생산기술면에 있는 점을 감안, 제조업과 제

조업관련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0)

□ 이상의 거시적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동력을 확충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2 .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

□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이

상당히 보완·개선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경

제적 전환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식·기술

의 창출능력이 빈약하고 지식의 확산·활용를 위한 산업기반이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여, 이러한 전환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식집약화로 이

어질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식집약화를 위해

서는 다음의 3가지 영역의 현안과제가 중요하다.

입지여건 및 산업·기술·인력기반 강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시장 활성화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10)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조차도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서비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체제는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며, 자국 제조업제품에 대한 선진국

가들의 강력한 수요만이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보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함. 따라서 싱

가포르는 서비스부문의 거점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제조업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기로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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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지여건 및 산업·기술·인력기반 강화

1) 지식의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먼저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정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GDP대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며,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청년층)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배출된 인력의 질은

열악하므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에 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학은 인재·지식의 공급에서 가장 중추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학개혁 없이는 연구개발투자를 증가하여도 우리

사회의 지식창출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

산업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

를 개편해야 한다. 지식의 창출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

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결정

구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인력양성이 산업수요와 유리되어 있어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한 후 재

교육을 시켜야 하는 실정이며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체

계를 산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개선하고, 산

업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

록 인력양성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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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간교육을 창의적이

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획일적이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만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벗어나, 기초 인지능력, 커뮤니케이션 능

력, 협동심 등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고, 수

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을 모색하며,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재정체제의 개편(교육부와 노동부의 업무통합,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행·재정상의 통합 등), 국립대학·사립학교제

도의 개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식창출을 촉진시키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직과목, 교육방법, 교사연

수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방법이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

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중심의 교육제도를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제도로 확장·재정립하

여 전생애에 걸친 순환교육체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컴퓨터 문해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직업훈련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탈피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훈

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 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

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지식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대외협력 강화노력을 지원하

는 한편, 대학의 경쟁풍토 조성을 위하여 외국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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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사설기관 포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

외기관의 국내설립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지식의 확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 메카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이

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은 제

거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 기술 및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이 기업을 설립할 경우 , 이는

가장 효과적인 지식확산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지식기반경제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벤쳐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 매개체를 설립하고, 기업 연구기관 대학간 원활한 인적

교류를 통하여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 혁신경쟁이 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추가 정보의 신속한 파

악과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한 지역단위로 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

력한 중앙집중적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혁신체제

를 구축하고, 산업의 지역집적화를 유도하여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들이 군집하여 생산공정은 물론 서비스기능을 분업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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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간재, 지식, 정보 등 생

산요소의 유연한 이동과 효율적 결합이 요구되므로 제조업지원 서비스산

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 유통 물류, 통신, 사업서비스 등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에 인재, 물자, 자금, 기술, 경영 노하우, 정보 등의 생산요소(경

영자원)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개기능의 충분한

발휘는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공헌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

의 발달은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나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시장 활성화

1)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를 추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고속·고도화된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흡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

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앞당겨야 한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식확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D/ B정비·창출, 기존 전산망의

통합 등, 기존의 국내 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하는 데 필

요한 정보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

고 있는 부문간·기능간 정보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지식

관리체제의 구축으로 공공과 민간에 산재된 지식자원을 통합·연계시

켜야 한다.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고용창출

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보기술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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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상호 협력

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 중심의 법적인 기본 틀을

만들고,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하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근로자와 학생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자

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식시장 활성화

□ 정보·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산에 관한

투자 및 거래가 증대하고 새로운 지식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형성기의 불확실성과 지식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시장실패의 위험

과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창출

및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 지식자산평가제도 , 인적자산회계제도 , 新정보·지식상

품 등에 관련한 새로운 지식시장의 운행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규범, 표준, 관행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의 수요와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국내표준과 규범을 제시하고 제도화하

여 시장형성과 지식자산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방송, 통신, 컨텐트

가 융합된 멀티미디어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를 보완하

고 경쟁정책법, 특허법 등 각종 법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서비스부문의 확장, 무형지식상품의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에 관한 국제적 논의, 벤치마킹 사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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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생산성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최근의 개방화조치와 구조조정으로 계기로 향후 전산업에 걸친 구조변화

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실업문제, 소득격차문제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식

의 격차와 숙련의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이러한 퇴출의 위험성은 비단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어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

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 안정성은 사회전체의 지식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요건이

다. 높은 인구밀도, 평등주의적 의식 등 우리 고유의 사회문화환경을

고려할 때 소득격차에 따른 부작용(사회적 결속의 와해, 일탈적 사회

행위)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탈복지사회라는 세계적 추세속에 종래와 같이 사후적 결과에 대한

소득보전에 초점을 둔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

로,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지식·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평생교

육·훈련제도의 효율화 등 소득원천에의 접근과 지적역량 제고에 초

점을 맞춘 사전적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정립해 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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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지식기반경제 이행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 여론주도층들은 지식기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인프

라 구축' (27.9%), 교육제도 혁신 (14.7%), 국민의식개혁(10.1%)의 응답비율

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전반적인 지식수준의 향상

이 가장 중요하며(46.0%), 첨단기술의 습득·창출·활용(27.5%), 고급인력

의 개발(25.6%)이라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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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5점 만점)을 묻는 설문에서

인력·노동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식기반경제 대응을 위한 인력개발체계

혁신(4.51점), 교육제도 및 커리큐럼 개혁(4.40점), 노동시장 유연성의 혁

신적 제고(4.04점), 인센티브 제도 혁신(4.04점) 등으로 중요성 인식이 높

았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혁

신 및 투자 강화(4.51점), 국가정보화 인프라 구축(4.48점), 과학기술과 산

업촉진(4.19점) 등이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이

는 우리나라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데 과학기술과 노동인력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도 6 참조).

벤처 및 중소기업의 발전여건 조성 및 지원강화(4.03점), 산학협동체계

혁신 및 촉진(3.93점), 전 산업의 지식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혁

신(3.77점), 선진국형 산업집적체 조성(3.77점) 인데 다른 부문과는 달리

낮게 나타났다(도 6 참조).

기업과 관련된 요인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4.27점), 기업 등 조직 내 지식경영 도입 및 시행(4.16점)으로서 구조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다(도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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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지식기반경제 이행에 필요한 요인들의 중요성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시장원리 발현을 위한 규제혁파 및 정부기

능 조정(4.41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마스터 플랜 수

립(3.96점), 국민의식개혁 캠페인(3.64점) 등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

은 높게 나타났다(도 6 참조).

□ 여론주도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능력(복수 응답)으로

[도 7]에서 보듯이 창의력(90.4%)을 꼽았고, 혁신능력(73.6%), 커뮤니케이

션 능력(44.1%), 외국어 능력(31.2%), 기초지식기능(29.7%) 순으로 중요하

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개인의 핵심능력

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창의력과 함께 혁신능력이 절대적이므로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창의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함

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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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능력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 양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는 교육제도의 경직성(59.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방법의 부적절성

(18.2%), 교육내용의 현실성 미흡(12.6%), 교직자의 능력 및 자질부족

(6.9%) 등을 지적했다(도 8 참조).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주체보

다는 제도의 경직성과 함께 교육방법의 부적절성이 창의성 배양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 8] 창의적 인간양성의 가장 큰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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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창출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각 과제별로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할 사항으로는 학력보다는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4점 만

점에 3.2점), 정부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제해결능력 우대풍토 조성(3.2점),

인센티브 제도 및 조세제도 지원(3.1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

도적 장치 마련(2.9점)을 시급한 사항으로 여겼다(도 9 참조). 따라서 문

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체계의 구축과 이를 우대하는 사회풍토 및

제도적 지원이 지식창출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도 9] 지식창출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각 과제별 시급성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교육단계로

는 단연 중·고등학교 단계를 응답자중 68.3%가 선택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대학교육(15.5%), 초등교육(10.6%),

평생교육(3.1%)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도 10 참조). 따

라서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과 함께 대학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여론주도

층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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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인재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교육단계

□ 지식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과제별 시급성 (4점 만점)에 대

해서는 [도 11]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난립된 대학 교육기관의 과감한 통폐합과 자율권 부여(2.9점)를 가장 시

급한 개혁과제로 선택했고, 제도교육(민간자율)과 평생교육(정부)간 역할

분담(2.7점),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참여 허용(2.6

점),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 및 평등 대우 보장(2.6점) 등을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규제의 원천적 해체(2.3점),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2.4점) 등

이 낮은 점수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식창출능

력의 제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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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지식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과제별 시급성

□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별 시급성(4점 만점)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공(3.2점), IT 기반조성(3.2점), 지식공유를

보장하는 조직 재구축(3.2점)이 지식서열주의 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조직

내 학습풍토 고양(2.8점)보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지식

서열주의의 도입보다는 지식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12 참조).

[도 12]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별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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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창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증진을 위

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는(도 13 참조) 우선순위조정 및 연계강화

(26.3%)가 가장 우선되고, 사업추진시 경쟁촉진과 인센티브제도 강화

(20%), 연구개발 두뇌집단의 육성책 강화(14.4%), 사전기획 및 선정 강화

(12.5%), 사후평가제도의 개선(10.6%), 기술지식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

개·이전기능 강화(8.8%) 등을 지적했다. 오피니언리더들은 정부의 연구

개발사업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추진이 분야별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 추진보다는 경쟁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효과를 올

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도 13]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 개선방안은 기업주도의 연구 유도(35.6%), 지식

의 공유·상용화 체계 구축(26.9%), 국가 기술선정 및 자원집중(18.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피니언리더들은 쓸모 있는 지식 즉, 상업화

되는 신기술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주도의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여기

고 있으며, 정부는 지식공유/상용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도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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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 산학협력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 연구내용의 현

장감 부족(32.9%), 상호인력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26.6%),

대학의 지식이전 메커니즘 미흡(15.2%), 대학의 정체성(7.6%)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산학협력 부진의 최대요인이 대학연구내용의

현장감 부족과 대학의 지식이전 메커니즘의 미흡 등 주로 대학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의 교류

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도 15 참조).

[도 15] 산학협력이 부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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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34.4%)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산학공동연구의 활성화(7.5%)는 조세 및 금융지원(17.4%)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17.3%)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도 1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도 16]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 학자들의 실용적 지식제공 기여도의 질문에 응답자중 64.6%가 미흡

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고, 그저 그렇다와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각각

응답자중 21.1%와 11.8%가 선택했다. 따라서 여론주도층의 80%이상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사회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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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학자들의 실용적 지식제공 기여도

□ 학자들의 기여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산학연계 연구프

로젝트의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인프라 부

족(22.8%), 산업연구 참여의지 부족(21.4%), 자질부족(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학연계 연구프로젝트의 부족과 연구 인프라 부족이 학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의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

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도 18 참조).

[도 18] 국내학자 기여저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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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해야할 분야로서 순수기초과학 연구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사업(24%), 5∼10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한 미래원천기

술의 개발(22.8%), 1∼5년 후 실용화가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22.6%)이

강조되었다. 기타로는 산업현장기술 혹은 애로기술의 지원(14.9%), 보

건·에너지·환경 등 공공복지기술의 개발(14.3%) 등을 꼽았다 (도 19

참조).

[도 19] 향후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분야

□ [도 20]에서 보듯이 향후 혁신능력 극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야 할 연

구개발 주체는 대학이 주체가 되야 한다고 응답자중 41%가 생각하고 있

고, 대기업(22.4%), 출연연구기관(18.6%), 중소기업(16.8%) 등의 순서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지식창출과 혁신능력 극대화를 위한 주체가 되

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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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혁신능력 극대화 연구개발 주체

□ [도 21]에서 보듯이 범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국가에서 제공할 지

식과 정보의 종류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55%), 과학·학술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25.6%), 교육·복지· 문화

분야의 지식과 정보(13.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도 21]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지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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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보 인프라

의 구축과 개선(63.7%),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23.3%) 등이고, 뒤

쳐진 부문으로는 초·중등교육 및 직업훈련정책(33.5%), 정부 운영의 정

보화와 지식집약도 강화(20.6%) 등으로 조사되었다(도 22 참조).

[도 22] 정부의 역할 평가

□ 지식기반사회에서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

해서는 [도 23]에서 보듯이 민간을 벤치마킹하며 뒤따르는 조직(72.6%),

민간의 혁신을 오히려 방해(18.5%), 민간의 혁신을 적극 돕는 조직(8.9%)

이라는 순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나라 여론주도층은 느

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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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정부 관리에 대한 평가

□ 이러한 정부의 혁신유도 능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채위

주로 관료화되고 굳어진 조직풍토 때문이라고 62.6%가 대답하였고, 그밖

에 공무원집단의 전반적인 지식, 학습능력부족(18.7%), 공무원집단의 집

단 이기주의(11.6%)를 꼽았다(도 24 참조). 즉,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조

직풍토에 의해 사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혁신유도능력도 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도 24] 정부의 혁신유도능력 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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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들의 지식부족 해소방안으로는 [도 25]에 나타나듯이 57.6%가

고위공직자의 과감한 외부채용을 선택해 정부조직의 외부개방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들과 민간인들간의 대화채널

의 활성화(22.2%),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연구단체 파견의 제도화

(15.2%)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도 25] 고위공직자 지식부족 해소방안

□ 지식산업들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5: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높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2: 별로 높

지 않다 1: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식기반 1차 산업에서 첨단작물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첨단양식

(3.59점), 첨단축산(3.14점), 첨단영림(2.98점)순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식기반 제조업중 전자·정보통신기기산업이 4.54점으로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밀화학(3.71점), 신소재(3.59),

메카트로닉스(3.57점), 정밀기기(3.50점), 생물(3.40점), 원자력(3.26), 우

주항공(3.03점), 환경(3.03점)순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오피니언 리

더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도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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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지식기반 제조업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서비스업이 4.35점으로 가장 높아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소프트웨어(3.61),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3.33), 데이터베이스(3.30), 광고(3.21), 문화산업(3.20), 디자인(3.20), 방

송(2.95), 컨설팅(2.91), 의료(2.90), 교육서비스(2.71), 금융·보험(2.51)순

으로 경쟁력 전망을 하였다.

[도 27]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전망

64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목 차

Ⅰ .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1 .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의 교육적 의미 67

2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68

3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 69

4 .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한국교육의 기초여건 종합분석 69

5 . 선진국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응한 교육 전략 71

Ⅱ .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방안

1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합하는 인력정책의 방향 전환 75

2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의 개편 77

3 .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93



Ⅰ .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1 .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의 교육적 의미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성·가공·

축적·활용할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

는 창의적 인력 양성이 중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향후 우리 교육 체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① 기존의 상황 적응

적 인간에서 상황 주도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②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전수하는 체제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는 체제로, ③ 공급자 위

주의 교육 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 체제로, ④ 학교 중심의 종국적

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중심으로, ⑤ 교육의 평등성 추구에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⑥ 정부주도의 인력 개발에서 민간주도의 인력 개

발로, ⑦ 교육(교육부)과 훈련(노동부)의 분리에서 교육과 훈련의 효율적

연계로, ⑧ 학교 중심 인력 양성 체제에서 양성 통로와 방법의 다변화 체

제로, ⑨ 지식과 정보의 독과점 체제에서 공유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교육정책의 중점방향은 창의적 인간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 윈리를 교육경영에 도

입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기지로서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

화하고,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수시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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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 종전의 산업사회에서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여 그에 맞는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강조되었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의 창출 능력이 강조됨.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know

how ),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원을 발견할 수 있는 정보원에 관한 지식

(know where, know who) 및 비판적 지식(know why) 등이 필요함.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창의력, 정보 능력,

기초 기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임.

창의력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정보 능력(information capability ) : 지식기반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보

통신기술(ICT )에 기반한 사회로서 정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기초 기능(basic skills) : 지식기반경제에서도 전통적인 기초 기능인 3Rs

(Reading, wRiting, aRithmetic)는 여전히 모든 직업에서 필수적인 기능임.

커뮤니케이션 능력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일터

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신 능력, 외국어

능력, 다국적 문화 이해 능력, 설득 및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등을 포함하는 협동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한층 더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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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

□ 창의적 인간 : 문제를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간, 지식을 수

용하기보다는 생성하는 인간, 상황 적응적이기보다는 상황 주도적인 인

간, 수동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인간, 기계적인 인간보다는 융통성 있는

인간, 혁신적 인간, 곧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이 요구됨.

□ 평생학습하는 인간 :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사회, 일과 학습과 놀이가

통합되는 사회,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암기

하기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능력과 평생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보

수하여 자신의 고용가능능력(employability )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하는

인간이 요구됨.

□ 더불어 사는 인간 : 지식기반경제사회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재인 지

식의 공유에 기반하는 지식 공동체 사회이며, 삶의 공간이 자기 고장과

나라를 넘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지구촌 사회이므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은 물론 인류의 복지와 미래까지 함께 염려하고 경쟁하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인간, 세계

표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세계 시민이 요구됨.

4 .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한국교육의 기초여건 종합분석

□ IMD 세계경쟁력보고서(1999)의 인력부문 평가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취

학률, 사회의 가치관 등은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교육의 경쟁력,

교육제도의 경쟁력과 초·중등 교원당 학생수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교육부문에서는 중등교육 취학률이 2위, 고등교육 취학률이 6위로 각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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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지만, 교육제도 경쟁력(44위), 고등교육 경쟁력(47위), 초·중등교

육 단계의 교원당 학생수(44위, 42위)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것은 부분적인 지표간의 비교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이 양적 측면

에서는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교육제도

도 경쟁력을 갖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우리의 열악한 교육체제의 경쟁력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싱가폴(3위), 대만(4위) 등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고, 동남아의 태국

(33위)이나 중국(39위)보다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고등교육 경쟁력도 싱가폴 3위, 대만 6위보다 현저히 낮고, 중국

42위, 태국 43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교육여건은 교원당 학생수로 비교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과밀

학급, 과대규모학교 등으로 우리 나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임.

교육제도가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투입에 비해 교육산

출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과정이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교육정책 전반이 평준화 정책과 같은 평등 이념

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체제내에서 교육기관간에 경쟁풍토가 조성

되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나라 학생들의 교육성취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T IMSS 조사(1995년)에 의하면, 우리 나라 4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

위(611점), 과학 성적은 1위(597점)이고,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위

(607점), 과학 성적은 4위(565점)로, 두 교과 성적이 모두 상위 수준임.

□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의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대학교육에서의 성취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성취 수준만 못하고, 대학원 과정이나 학위취득 이후

의 성취수준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그 결과, 우리 나라

1998년 과학논문인용지수(SCI)는 미국의 1/ 25, 영국, 일본, 독일의 1/ 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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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불과하여 논문편수로 볼 때, 비교대상국중 16위이고, 1만명당 논문

수는 33위에 머무르고 있음.

□ 이것은 우리 나라 학생들이 암기식 교육에 익숙하여 창의성을 요하는 새

로운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은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특히 이

점은 앞으로의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라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이 요청됨.

□ 이상과 같은 한국 교육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하기 위

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 교육체제내에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임.

5 . 선진국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응한 교육 전략

가 . 영 국

□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 Excellence in Schools , T 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ain 등의 정책을 수립함.

1) 학교교육을 통한 수월성 추구

□ 지식기반경제는 우수한 노동력, 두뇌에 기반한 경제이므로, 교육개혁의

제일 원칙은 수월성의 추구이고,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 부문에 자유

경쟁과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 주요 교육개혁 방안은 교육 수준 제고, 책무성 강화,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유아교육의 강화, 중등학교의 현대화, 국가 전략 차원

에서의 정보통신 교육 강화, 가정교육 강조 및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 강

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산학

연계 및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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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

□ 신 영국 건설을 위한 교육 르네상스 (T 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 ain )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 형성 전

략으로, 성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학습과 일터와의 연계 강화, 개별 학습

구좌제의 설치·운영, 청소년 교육연한 상향 조정을 위한 교육 투자 확

대, 성인 기초교육 충실, 공부하는 일터 분위기 조성, 자격인증제 확립,

성인학습자 주간 제정, 국가교육정보망(NGfL: National Grid for

Learning )의 구축·운영 등을 제시함.

3) 지식기반경제백서와 교육

□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은 3C, 즉 능력(Capability ), 협동(Cooper ation ), 경쟁

(Competition)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잘 형성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인력면에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

(knowledge), 숙련(skill), 창조력(creativity )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한 전략으로 혁신과 모험을 하려는 영국의 역량 강화, 지식 기반

(특히 과학과 공학)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수준(educational standards)을

높임으로써 노동력의 숙련과 능력 개선, 기업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과 연

구개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것임.

□ 근로자의 정보활용능력 증진 방안으로,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디지털 기

술(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전달, 국가학습망 구축 운영, 정보무산자

(information - have- nots )의 출현 방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음.

나 . 캐나다

□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정책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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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세계의 도래와 지식 근로자 유치 방안으로 정보고속도로 건설, 지

식기반사회의 과제, 고급 기술인력 유치 등을 제시함.

□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을 수리력(numer acy ), 문해력(literacy ),

컴퓨터 활용 능력(computeracy )으로 보고, ① 2000년까지 온라인 캐나다

건설, ② 전자 상거래 구축, ③ 지능형 지역사회 건설, ④ 온라인 정부 서

비스 제공, ⑤ 캐나다 고유의 컨텐츠 온라인 탑재, ⑥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계된 캐나다를 세계에 연결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고급 기술인력 유치 방안으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인턴제, 하계방학 기간 동안의 일시 취업,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지역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맞춤식 교육 훈련

제공 등과 같은 산학연계 증대 방안과, 사내 훈련 프로그램, 교육 휴가제

등 유연한 근로 조건, 혁신적인 인적자원 경영 전략, 개별화된 맞춤식 전

문성 개발 프로그램, 평생학습 전략, 세금 감면, 취업 및 생활 여건에 대

한 정확한 정보 제공, 홍보 및 세일즈 확대, 이민을 통한 지식 근로자 유

치, 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의 고급기술인력 유치 전략을 수립함.

다 . 일 본

□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개혁 전략을 物과 心이 균형 잡힌 「富國有德」국

가 건설, 사회체제 개혁과 연계된 교육개혁, 학교교육의 병폐를 시정하는

교육개혁 등으로 설정함.

교육개혁 방향은 ① 지식편중의 풍조와 지식주입형의 교육을 개혁하

여, 정의감과 윤리관 등의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는 교육을 중시함과

더불어 권리와 자유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에 동반하는 의무와 책

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각시키고, ② 전후의 지나친 평등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아동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③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로 기초연구와 첨단과학기

술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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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창조적 인재육성과 첨단과학기술, 학술과 문화 진

흥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을 목표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

해서 교육과학기술성 을 설치하기로 결정·추진중임.

□ 교육개혁 방안은 국립대학 개혁, 규제 완화, 지방분권화, 정보 공개 등이

고, 교육 정보화 및 평생교육 진흥 방안으로 학습 수요의 환기,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능력학습 성과의 평가 등을 제시함.

라 . 싱가포르

□ 싱가포르 경쟁력 위원회(CSC: Committee on Singapore ' s Competitiveness )

가 1998년 11월에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

ness』를 제시함.

□ 이중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략은 다섯번째 전략인 핵심 경쟁력으로서

인적자본, 지적자본의 육성 인 바, 이 전략은 종합적인 인적자본 개발, 해

외 우수 인적자본 유치, 평생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노동가치

및 윤리 중진, 원만한 노·사·정 삼각관계 유지에 주안점을 둠.

□ 산업(Industry ) 21 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이 1998년 7월에 제시한 21세기 지식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청사진

으로서, 동 계획 중 교육 부문 계획의 핵심은 2010년까지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세계 10대 명문대학을 싱가포르에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세계적

수준의 교육 거점(a worldclass education hub)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IT 2000 의 교육 분야 종합 계획이 생각하는 학교, 공부하는 국

가 (T hinking Schools , Learning Nation )를 모토로 하는 교육 정보화

종합 계획(T he Master Plan for IT in Education ) 의 한 방안으로

PRIME (Progr amme for Rebuilding and Improving Existing Schools )

사업으로 Intelligent School 구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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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방안

1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합하는 인력정책의 방향 전환

가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산출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고등교육 취학률, 엄청난 공·사교육비 지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등 교육투입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인력의 질적 수준이나 연구 산출 등과

같은 교육산출은 그다지 높지 않음

□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교육

현행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 개발

과 문제해결 능력이 취약함

-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가공·활용하기 위한 교육

이 간과되고 있음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미흡 등은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그 결과 교육의 유용성을 낮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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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는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자인 학습자들간의 경쟁만을 유발하고, 공급자(학교, 교

사)간에는 경쟁이 없어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도 평생학습제도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어

서 교육은 여전히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중심 교육관으로 학력과 학벌에 의한 인간평가관이 만연되고 있

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평생학습사회의 조기 실현을 저해하고 있음

나 . 정책방향

□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기본능력의 중점 신장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기초 기능, 정보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심 등을 강조하여 반영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방법 및 입시제도를 포함한 평

가방법의 쇄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교육기관 유형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습자의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선택 폭 확대

- 교육기관간 경쟁 유도

교육기관 운영 전반(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수요자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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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체제의 확립

취학전교육부터 학교교육을 거쳐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체제 확립

직장인 및 성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교육사업의 민영화와 기관 운영의 자율화 확대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거나 특별회계제도 도입

대학 및 각급학교의 설립·폐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공·사립학교의 운영 자율화 확대

2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의 개편

가 .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체제 도입

1) 현황

□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체제가 지식정보의 급속한 변화추

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

□ 우리 고유의 지적 기반이 학교교육에 별반 투입되지 않고 있음.

□ 신지식 생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과 교육이 단절되어 있음.

□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신지식에 재빨리 적응함은 물론 나름대로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활용능력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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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의 선단(front - line)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한 R&D 기관의

지식창출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함.

□ 수요자(산업체, 지역사회 등)의 다양하고 다원화된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

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정책방향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학습체제를 구축함.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조정, 대학과 산업체가 직접

적인 연계를 가져 급속하게 변모하는 기술변화 시대에 있어서 산

업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함.

□ 궁극적으로 교육체제가 지력·창조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는 기

능과 지식을 창출 확산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급 학교

의 학습체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함.

3) 정책방안

가)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한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강화

□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내용 도입

창의력, 정보활용 능력, 기초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심 등 지

식기반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내용 적극 도입

문학, 예술, 문화, 역사, 지리, 과학, 커뮤니케이션(어학), 수학 등의 지

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보유하며, 동시에 이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사

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특히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인터넷 확산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강

화 및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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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지적 기반(전통예술, 전통기술, 국학분야)을 교육내용에 적극적

으로 포함하며,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지식발전이 가장 빠르리라고 예상

되는 정보기술 및 매체, 신기술, 생태학·환경공학, 국제경제와 일의

세계, 사회적 변화 및 지식관리 등의 분야의 전공 및 교육과정을 확대함.

□ 학습방법의 변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교육 방법면에서 교사나 동료 또는 학부모의 지도에 의한 개별 교

수·학습의 일상화

현실세계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 생애교육과정

(curriculum for life)을 강조하며, 학교수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함. 학생들은 팀의 일원으로서 협동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개발하며 개

별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다양한 학급편성과 교수방법을 제공함. 발표수

업, 토론학습, 협력학습,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중심의 자기주

도력 신장 도모

□ 정보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교육효과의 증진

정보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직접적 도움 없이 정보원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학습의 문호를 열어 주며, 교사들은 기

술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

보기술의 연수를 의무화함. 원격학습이 교사들의 현직교육에 광범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원격연수시스템을 활성화함.

□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고 프로그램의 도입

사고기술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사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함. 사

고프로그램은 창의력, 평가, 기억 등 8개 주요 사고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학, 과학, 지리, 역사 등 기존의 과목들에 사고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교과과정을 진행함. 특히 상상력 키우기를 위해

명상(瞑想)과 같은 형태의 교육방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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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수준의 교육성취기준 설정 및 평가 방식의 개선

□ 교육과정에 기초한 국가 교육성취기준의 설정

□ 수준별 교육의 확대 실시 및 수행(performance)중심 평가의 확산

모든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교과별로 학습자의 성취수

준과 학습능력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심화학습이 가능

하도록 공통 교과서를 축소하고 집중 선택과정의 폭을 확대함.

□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과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교과전담교실을 확보하

고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함.

다) 영재교육의 체계화

□ 유아 교육단계부터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재아를 발굴하여 교육

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영재교육 프로그

램을 활성화함.

특수 재능영역의 전문가에게 일대일로 교육받는 사사 (m entor )제를

도입함.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 를 설치하여 초·중등학교의 우수학생에

대해 수학 및 과학분야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영재교육

센터 , 과학고,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등 우수 이공계 대학(원)으

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과학영재교육 실시

라) 대학입학제도 재검토

□ 대학입학 전형자료에서 학생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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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개인의 이수과목, 성취수준, 인성 등을 신뢰되고 공정하게 기

술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함. 교내·외 교육프로그램에서 창의성을 발

휘한 정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이를 전형에 반영함.

□ 전형 대상의 다양화 및 학생 창의성을 중점 반영하는 특별전형 확대

실시

전형대상을 고교 1- 2학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고 전형요

소 또한 학력이나 성적에서 탈피하여 경험중심입학(experience based

admission ), 재능중심선발(talent based selection ), 기회나 형평을 고려

한 개방적 선발(open admission )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함. 또한 고등

학교 전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질과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학을 허용하는 예약 입학제

나 예비 선발제도 활성화함.

나 . 경쟁 원리에 따른 교육경영 체제의 도입

1) 현황

□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미흡하였음.

□ 이러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교육 공급자들은 경쟁적 상황속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으며, 효과적 학교 (effective school)를 만들기

에 주력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관행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경

우가 많았음.

□ 사학의 경우도 운영상의 자율권이 없어 학교교육 목표,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철학 등에서 공립학교와 차이를 가지고 있지 못함. 이러한 점들은 교

육소비자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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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대학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

정한 경쟁체체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2) 정책방향

□ 단위학교의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

경영을 유도함.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줌으로써, 공립학교와 차별

성 있는 방향으로 육성함.

□ 고등교육은 특히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의 설립과 퇴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와 규제를 완화함.

3) 정책방안

□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확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생

선발 및 수업료 결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함.

- 자립형 사립고교 :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에 학생선발, 교

육과정 운영, 학교조직, 교원 인사 등의 제반사항에 자율권을 부여

함. 학생등록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 부담의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여 재단의 전입금 증대가 필요함.

- 준 자립형 사립고교 : 국가의 감독을 받되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확

대된 학교로 학생 선발권에서 자율권을 갖고, 국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학생정원, 학교조직편제 등에 있어 재량권을 부

여함. 학생등록금은 교육부의 기준을 따르되, 특성화 개별화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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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의 특성화 유도

각각의 고등학교는 과학, 수학, 외국어, 인문, 정보, 예 체능, 직업기술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함.

학교의 명칭도 정보고, 영상고, 방송고, 디자인고, 음악고, 미술고, 국악

고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화 명칭을 활용하도록 함.

□ 다양한 대안학교의 설치

학교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탈규제학교 , 자율운영학교 , 협약학

교 (한국판 차터스쿨)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경영

의 재량 확대로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를 유도함.

□ 사학운영의 자율성 증대

학교법인 운영을 위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예컨대 학교법인

의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설립상의 경직

성을 완화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정관에 상세한 규정을 두게

하고 법률에서는 이를 삭제하도록 함.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설치기준 을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

써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학에 대해

서는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사법상의 규정을 적용시키고 그 범

위를 증가시켜 나감으로써 사립학교가 가진 사법인성(private corporations)

을 제고함.

사립대학의 경우 내적인 장치의 설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대학평의원회 는 총학장 후보 선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학과 설치와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이사회와 총

학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일정 수에 해당하는 이사의 추천,

기타 대학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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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진입 및 퇴출의 유연화

대학설립을 위한 실체적 요건과 함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해 나감.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인의 경우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민간의 대학투자 의욕을 제고하여 경쟁력있는 대학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대학 퇴출시 투자한 재산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투자한 재산의 일부를 투자자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외국대학들의 국내 대학 진입을 위한 각종 유인책 강화를 통하여 이

들이 원활하게 국내 대학과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

산업체의 대학 설립 및 대학의 산업체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함.

□ 국립대학의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 예산 회계제도를 특별회계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적 운

영을 용이하도록 하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학이사회를 설치하여

예·결산, 직제 개편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함.

국립대학의 인력관리를 총량 관리체제 로 전환하여 총정원 내에서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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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현황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통합하고, 학생들이 정보

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도록 돕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 현재 OECD 회원국중 노동인구대비 교원인력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한국

2.8%, OECD 국가평균 5.5%). 따라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를 막론하고 제일 많아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많음. 이는 우수교

원 유치 및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경력과 연공위주의 교원 인사 관행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연구활동

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1999년 7월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라 집단이해에 대한 관심을 우선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교육수요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예상됨.

2) 정책방향

□ 지식기반경제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 교원을 적극 유치

토록 함.

□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교육의 실천, 특히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

육실시에 따라 필요하게 될 자질있는 교원의 충원 및 계속학습의

요구 증대에 따른 인사제도를 마련함.

유능한 교원을 유인하고 자질이 부족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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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방안

□ 교원 직급 다단계화(career ladder )에 의한 새로운 교원직급체계를 도입하

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능력과 열의를 가진 교원을 우대함.

교수의 직급체계와 유사하게 교원의 직급도 다단계화하여 처음에는

수습교원으로 시작한 후, 경력과 평가에 따라 교원, 주임교사Ⅰ, 주임

교사Ⅱ, 수석교사 등으로 직급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보수의 증가도

상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지식-숙련급 체계(knowledge- or skill- based pay )의 부분적인 도입

지식-숙련급체계는 교원의 지식과 숙련의 세가지 유형—교과과정과

전문지식에서의 깊이, 폭(교과과정 개발, 상담지도 등과 같이 직접적

인 교육 이외의 영역),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숙련 등—의 요소에 의

하여 보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지식-숙련급 체계의 요소들은 현재의

보수체계에 덧붙여 부가될 수도 있고, 현재의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교육

혹은 경력요소 중 하나를 대체하거나 이들 둘 다를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채용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뿐만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 교원 중에도

계약제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파격적인 조건으

로 임용함.

□ 공립학교 교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시·도별 여건에 맞게 교원을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교원인력

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영함. 또한 각 시·도가

자치적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및 수당 등의 유인책에 대해 교원노조와

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앙의 부담을 더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구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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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순환근무제도 폐지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특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원

의 순환근무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교원의 업적을 학교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평가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결과를 해당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평가

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원들에게 집단성과급(group- based performance

aw ards ) 혹은 집단유인급(collective incentive- pay plans)의 보너스를

제공함.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강조되는 협동심을 기르고 개별 성과급의 적용

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경쟁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원들의 공

동작업의 산물로서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함. 집단적 인센티브 제도는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 결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둠.

□ 대학 유형별로 상이한 교수평가제도 적용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의 기능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함.

연구중심 대학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혜 실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는 연구실적을 평가 항목에서

최소화 함.

□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 실시 및 신규임용의 공정성 확보

대학교수 65세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임용제의 의하여 채용된 신규

교수들의 경우 정년 심사에 의하여 종신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조교수-부교수-교수의 획일적 단계 규정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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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업적주의의 인사 관

행을 정착시킴.

자연 과학 및 이공 분야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2∼3년간의 박

사후 연구과정 혹은 산업체 근무 경력을 이수하도록 함.

대학교원 신규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심사제를 강화함.

□ 탄력적 교수초빙제도 운영

강의 연구 및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

외 우수 연구그룹의 참여자를 일정기간 초빙하는 방문 교수제도를 활

성화함.

라 .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및 책무성 제고

1) 현황

□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및 대학생 인구의 다양화에 따라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매우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학들은 이에 적

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이 많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의 창

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그 결과, 대학인력의 주요 소비자인 기업의

경우도 배출된 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음.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전공의 제공이나 학사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설치 및 학사 운영이 대학의 편의나 교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연구·생산활동이 밀접한 연계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으로

써 창출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그 결과가 전환되어 다시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순환의 고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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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평가는 공급자 위주의 평가이며, 획일적이고 양적 투입 요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적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계열을 고려한 전

문적인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함.

2) 정책방향

□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사 운영을 학교의 행정적 편의

나 교수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 중심으로 전환함.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요자

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평가를 실시함.

3) 정책방안

□ 사회적 수요의 적극적 반영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 부여

획일적이고 학과 통합 위주의 학부제 운영을 지양하고 대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전공영역을 재

구조화함.

지식기반 사회에서 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화 부문, 생명공

학 및 유전공학, 생태학, 국제관계학 등의 학문 분야에 대한 전공영역

을 강화해 나감.

연계전공, 복합전공, 학생디자인 전공, 무전공, 전공 트랙제, 주문형 전

공 등 다양한 전공 운영 소트프웨어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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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기회의 확대

성인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직장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한 고등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강화함.

산업체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특히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의 경우는 주문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화해 나감.

□ 대학 리콜(recall)제도의 도입

실직자가 다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대학 리콜 제도를 도입함.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활동 지원

대학의 지식 창출을 위한 의욕을 보다 고취하고, 창출되는 지식과 연

구결과가 현실 사회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함.

벤처 기술 분야에 대한 동아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업으로까지 유

도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 결과가 정식 교육과정과 연계를 갖도록

함.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활동 결과 산출된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 지

원 및 특허를 받은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대학 평가 체제의 개선

학문 분야별 평가제도의 정착 및 평가 결과의 공개, 정량적 평가 및

투입 요인 위주의 평가에서 질적 평가 및 과정 평가로 평가 방식을

개선함.

대학평가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문자 요구의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감.

장기적으로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회와 연

구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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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인증제 를 도입함.

□ 국제화에 부응하는 대학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환,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 공동의 학

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일정기간 동안 교류 대학에서 현지 수업 및 연구활동을 의무화하는

세계 경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학과의 연계전공, 복합전공 제도를 강

화함.

마 .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지식 창출력 증대

1) 현 황

□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취학률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

에서는 세계수준과 큰 차이가 있음. 가장 큰 요인은 대학의 연구기능 취

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연구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 창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나, 대학원 교육이 빈약하고 연구기반이

구축되지 못하여 지식 창출은 물론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여건임.

□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지원을 하고는 있

으나 연구비의 절대규모가 부족하고, 기초학문을 위한 지원액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수월성 위주의 지원보다는 균등 배분 위주의 지원으로 비용

과 효과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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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 기초학문을 육성하도록 중점 지원함.

□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은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

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방식을 합리화함.

□ 지식의 확산 속도를 가속시키고, 학문의 세계와 현장의 기술이

밀접한 연계를 갖게 하여 이것이 생산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3) 정책방안

□ 기초학문의 전략적 육성

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다양한 학문발전의 기

초가 되는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중점지원의 방식(picking looser

strategy )의 적용

기초학문 분야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의

교환 및 통합을 통한 육성

기초학문 분야의 전공 학생을 위한 학부→대학원→박사후 과정→연구

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도 의 실시

기초학문 분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이 용

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입학 보증제」및 「특별 전형제」등

의 실시

□ 연구지원 및 평가 체제의 개선

대학연구비의 중앙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연구비 배분 관행을 균등배

분에서 업적과 경쟁체제를 통한 배분방식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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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공개를 통한 평가의 일반화와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

을 통한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을 강화함.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개재하는 것을 위주로 한

결과 위주의 평가에서 반드시 연구결과의 지식이전에 대한 평가 항목

이 포함되도록 함.

동료에 의한 연구계획서 평가(peer - group evaluation )를 지양함.

□ 지역거점 지식단지 (knowledge cluster ) 구축을 통한 연구기능 강화

연구기관, 벤처 기업체, 교육기관등이 한 울타리에 설치되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한 복합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가 .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제도 재구조화

1) 현 황

□ 평생교육은 체계적인 학교교육과 달리 사회 각 부문에서 필요에 따라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이 미

흡하거나 결여되어 있음.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출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기본 틀에 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확장·재정립하여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공인

하는 기본 골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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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을

망라하는 평생교육체제를 제도화함.

□ 일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학교제도에 상응하도록 각 단계

별로 위치시키고 이를 성적 또는 학점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구비

토록 함.

□ 각 단계별 학습경험 결과에 따라 국가 및 민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방안

□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제도를 재구조화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입 및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의 학습 가이드 역할 수행

□ 방송통신교육체제에 중학교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통신학습 체

제 구비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대학원 신설

□ 중학교부터 대학원 단계까지 사이버교육체제 구비

기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이를 학점 또는 이수단위 이수로 인정

□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 자격 취득 방법을 개방형 경쟁 체제로 전환

평생학습 과정이수자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 학점은행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학점은행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함.

중·장기적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과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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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교육 체제

성인교육

노인교육

각종단체의교육활동

직장인연수과정

성

인

사

회

교

육

고등교육

대학원
특수대학원

산업대학교

각종학교

방
송
대
학
원

사
이
버
대
학
원

학점은행

대 학 원
장

년

사

회

교

육

방

송

대

사

이

버

대

학

학점은행

독 학 사

시간제등록

대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국민기본교육

고등학교
(각종학교)

(기술학교)

(산업체부설학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

방

통

고

사

이

버

고

검

정

고

시

직

업

훈

련

기

관

청

소

년

사

회

교

육

중학교

방

통

중

사
이
버
중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유치원 (유 아 원) 유아

사회

교육(보 육 원)

* 학습자의 교육훈련기관간 수평적 이동이 가능

: 향후 설치 대상 평생교육 기관

: 향후 중점 확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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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 구좌제의 도입·운영

1) 현 황

□ 학교교육과 달리 성인의 평생 경험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체제가 구비

되어 있지 못함.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므로 근로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이들의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교육구좌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구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

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 경험을 종합하여 누적·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

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또한 교육구좌제는 교육 투자를 위한

신용 대출의 근거 자료 내지 취업자를 위한 교육 재정 지원 장치로도 활

용됨.

2) 정책방향

□ 국가 인력 활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평생에

걸친 교육 및 학습경험 결과를 누가 기록하는 국가 공증제를 도

입함.

□ 교육 및 학습경험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취업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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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방안

□ 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기업주,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교육구좌

제를 도입하여 실시함.

□ 자격증 취득희망자, 비숙련직, 중소업체 근로자, 재취업 희망자, 교육연한

이 낮은 자 등 교육적 필요가 우선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기

업·정부 삼자가 공동으로 구좌 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중 학습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계좌 개설을 지원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학습 결과의 누가 기록화 및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함.

교육활동 결과와 취업과의 연계 시스템 운영

□ 교육구좌제에 의한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교육구좌제에 의한 교육활동비를 교육비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

고용보험에서 교육비용 지원

다 .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대폭 확충

1) 현 황

□ 대학 진학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

되어 있으며, 한번 대학에 진학하면 전일제 수업에 의해 주어진 일정기간

내에 졸업을 해야 함.

□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은 국민의 인식 부족, 기업

주의 협조 부족으로 운영 실적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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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전공 영역을 이수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

□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업체에 근무한 후 다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순환 교육체제를 구축함.

3) 정책방안

□ 정원 자율화 대학에 한정하고 있는 시간제 운영 대학을 전 대학으로 확

대·실시하고 정원 규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시간제 학생만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설치함.

□ 졸업 기간 상한제를 철폐하고 재학중 산업체 근무 체제 구비 및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을 정규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함.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이수 결과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라 . 사이버 평생교육 체제 구축·운영

1) 현 황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교육망, 도서관망, 행정망, 상용망 등 각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원스톱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 체

제 구축이 요청됨.

□ 고등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이 더 이상 학교현장

(on - site)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교육만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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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

이버 교육 체제를 수립함.

□ 시간, 장소에 제약없이 원하는 학습자 누구에게나 고등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을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함.

3) 정책방안

□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 기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연결하여 거

대한 사이버 평생학습공동체 건설

에듀넷에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평생학습 종합

DB를 개발·보급하는 등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 신지식인 운동 차원에서의 성인 컴퓨터 문해교육 실시

□ 사이버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교육 기회 제공

마 .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평생학습 추진 체제 정비

1) 현 황

□ 현재 평생학습 체제는 주관 부처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

부 등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평생교육의 성격상 민간 단체(NGO) 등 국가보다는 민간에 의해 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EU, 영국, 일본 등이 평생학습의 시발점

으로서 역점을 두고 성인교육 주간 제정, 성인교육의 해 제정, 평생학습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등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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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통합하여 일관성과 통합성 있는 정책을 추

진하도록 함.

□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를 구축

함.

3) 정책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제반 정책을 강화하고 성인의 교육체

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비함.

□ 수직적·수평적 평생학습 추진 체제를 구축함.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 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

센터, 시 군 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운영함.

수평적으로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성

□ 일반 성인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충함.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성인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

□ 매년 전국민의 평생학습 의식 고취를 위해 특정 달을 평생학습의 달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2000년도 초반의 특정 연도를 평생교육의 해로 선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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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知識人의 育成方案

– 직업훈련제도의 개혁과 지식자본의 측정과

보고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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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지식기반경제와 노동시장

1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지식의 중요성과 정책의 필요성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핵

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있음.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나 기술의 진보가 기여하는 비중은 증가할 전망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이란 생산요

소의 고유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달리 희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전달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snowball effect )해짐으로써 수확체증, 외부

경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지식의 외부성으로 인하여 지식 투자의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사

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시장 메커

니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음.

□ 지식 활용의 중요성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창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식의 확산과

활용임. 지식의 창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경우 지식의 외부효

과, 공공재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임.

103



또한 정보화의 진전이 지식기반 사회로 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정보화가 지식사회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님. 지식은 부분적

으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

하기 위해서는 학습비용이 수반됨.

2 .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 지식스톡의 증가와 고용창출

지식의 창출과 확산된 지식의 흡수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지식스톡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음.

첫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으로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그러나 새로운 상품이 기존 상품을 대체할

경우 기존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함.

둘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대체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로 인하여 비용이 절감됨으

로써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따라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규

모효과)가 상반되게 작용을 하게 됨.

이론적으로는 기술이나 지식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

게 나타나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보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고용 및 숙련구조의 변화

인적자본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로 인해 자본이나 기술진보는 저기능

인력과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고급 인적자원과는 보완적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따라 고학력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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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연평균 취업증가율

자료 : OECD, OECD Dat a on Skills : Em ploym ent by In du stry an d Occupat ion ,

ST I W orkin g P aper s , 1998

3 . 지식기반경제와 우리 나라 노동시장

□ 우리 나라 인력의 잠재력

취업구조 면에서 고학력화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

장에서는 고학력자 임금수준의 상대적 하락, 하향취업 등의 현상이 나

타났지만, 외국과 비교하여 크지 않음. 이는 고학력자의 공급만 증가

한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와 지식집약화로 인하여 고학력자에 대한 수

요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판단됨.

그러나 고학력화 등 양적인 지식투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배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지식의 성

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1) 또한 분야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급불

1) 이는 지식투자지표인 GDP대비 R&D투자비율(2.79% )이나 교육지출비율 (6.2% ), 대졸자

인구비중 등은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나 성과지표인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 건수(19.5건)나 인구 만 명당 논문발표 건수(2.2건) 등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

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970∼1993년간 미국은 42% , 일본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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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인력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지 못할 경우 이러한 한계는 향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걸

림돌로 작용할 것임.

□ 최근 고용동향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적지표에

서 개선의 기미가 뚜렷하나, 그 내용을 보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3월에 임금근로자중 절반을 넘어섰고 그

이후 계속 비중 증가),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단념한 비

경제활동인구중 능력도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른바 실망실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적 지표에서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음.

산업구조가 소프트화되고 직업이 다양화되는 선진사회에서는 파트타

임근로, 계약직 등 자발적인 비정규고용이 증대할 수 있으나, 우리 나

라의 경우 비정규고용의 증대는 이러한 선진경제화에 따른 추세라기

보다는 실업대란 이후의 공공근로,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따른 임시고

용의 확산과 기업의 정규직 채용기피 등에 따른 비자발적인 현상으로

서 고용불안정의 반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의 실업대책은 실업자수 감소 등 고용의 양적지표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고용의 질의 개선,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빈곤

및 복지와 연계한 적극적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한데, 이

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의 양

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대만은 32%이나 우리 나라는 14%이고,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기술집약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도 선진 5개국이 11.2∼15.8%를 차지한 반면 우리 나라는 8.2% , 기술료 수령액

비율도 선진국이 0.15∼0.45%에 달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0.03%에 그치고 있다 (IMD,

T h e W orld Com petit iv en ess Yearbook , 1999; OECD, Hum an Capit al Inv estm ent ,

1998;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관련 주요통계 지표분석 결과 , 1999; 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1998; 박익수, 과학기술 목표관리 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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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

1997 1998
1998 1999

1/ 4 2/ 4 3/ 4 4/ 4 1/ 4 2/ 4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21,662

(2.0)

21,106

(1.4)

556

(30.8)

21,456

(- 1.0)

19,994

(- 5.3)

1,461

(162.8)

20,940

(- 1.0)

19,762

(- 3.6)

1,179

(82.8)

21,725

(- 0.9)

20,244

(- 5.3)

1481

(169.8)

21,646

(- 1.0)

20,049

(- 6.3)

1597

(239.8)

21,511

(- 0.8)

19,924

(- 5.7)

1587

(182.9)

20,854

(- 0.4)

19,105

(- 3.3)

1749

(48.3)

21,797

(0.3)

20,362

(0.6)

1435

(- 3.1)

참 가 율

실 업 률

62.2

2.6

60.7

6.8

59.5

5.6

61.5

6.8

61.1

7.4

60.5

7.4

58.6

8.4

61.0

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향후 전망

성장률 둔화와 기술진보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은 종전보다 크게 줄어

들 전망임. 그러나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상당히 변화하여 고학력, 고

기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보통신 기술

의 발달,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여

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내 취업구조 변화를 지식집약적인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

로 분류하여 보면, 지식집약적인 고기술 산업에서의 취업비중은 증가

하는 반면 저기술 산업에서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중 역시 감소

하고 있음.

직종별 분포에 있어 사무직을 고숙련사무직(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저숙련사무직(사무관련직, 판매관련직, 서비스관련직)으로 구분하고,

생산직도 농림어업 및 생산관련직으로 구분하여 취업자 비중을 전망

해 보면 전문기술직 ,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107



[그림 2] 향후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단위 : % )

주: 고기술 산업은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일반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계제품, 정밀기계제품 등이며, 저기술 산업은 음식료품, 섬유·

의복, 목재·나무제품, 종이·종이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제품,

기타제조업 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6

[그림 3] 직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1995년 2010년)

(단위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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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식기반경제하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지식격차의 확대에 따른 실업의 확대, 노동시장

의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지식집약화로 고기술산

업, 고학력 직종에서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남에 따라 인력의 질

적 수급 불일치(skill mismatch )가 확대되어 실업의 증가, 소득격차의 확

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임.

숙련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아울러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유럽의

경우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의 장기실

업화 비중이 높음.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미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실

업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소득격차, 특히 학력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

대되고 있음.

<표 2>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

(단위 : % )

실업구조(1997) 임금격차(D9/ D1)

실업률
장기
실업률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8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연간
변화폭

미국 4.9 8.7 10.0 5.0 2.7 3.18 4.35 0.027

영국 7.1 38.6 12.2 7.4 3.7 2.45 3.31 0.020

독일 9.7 47.8 13.3 7.9 4.9 2.38 2.25 - 0.013

프랑스 12.4 41.2 14.0 8.9 6.5 3.39 3.43 0.002

일본 3.4 21.8 2.59 2.77 0.012

OECD 7.3 32.7 12.3 6.5 4.2

주: 1) 장기실업률은 전체 실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2) D1은 임금 10분위수 중 1분위, D9는 임금 10분위수 중 9분위를 의미함.

자료: OECD, E mp loy m en t Outlook , 199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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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훈련제도의 개혁

1 . 인력개발의 의의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체화된 인력의 양성

과 개발이 중요시됨.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해 지식의 창출 못지 않게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식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의 배양이 요청됨.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에 체화된 지식과 방법지(know-

how )는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

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대두.

지식의 외부성 및 수확체증 특성에 의해 지식의 창출 및 혁신이 가속

화됨에 따라 전문기술직 등의 지식노동이 성장하고, 다수의 지식근로

자(knowledge worker ) 형성.

한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지식격차의 확대에 따라 선·후진국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노동시장의 양극화 확대, 인력의 질적 수급 불일

치(skill mismatch )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발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지식은 경쟁우

위, 취업능력, 고용안정의 핵심적인 토대가 됨. 이러한 변화에 국가·

기업·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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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아니면 실업·고용불안·소득격차가 확대할 것인가가 좌우

될 것임.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개발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

행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적 성장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불

평등과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투

자적인 의의를 가짐.

2 . 개혁 방향

□ 정부주도·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인

력을 양성하는 소극적 인력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경제주체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지식집약화와 지식의 확

산·활용을 촉진하는 적극적 인력개발정책 추구

정부는 훈련의 공급자, 규제자로부터 시장순응적인 유인을 통해 지식

집약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촉진자 역할로 전환

훈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

함. 특히 기업은 훈련의 적합성·현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

로자(단체)는 훈련의 사회적 통용력 제고 및 기업 외부의 근로자에 대

한 훈련기회 제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의 흡수능력을 배양하는 제도적 환경

을 구축함.

일반교육을 통한 기초 직업능력의 확보와 함께 계속훈련을 통한 평생

학습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인력개발 활성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력개발의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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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한편, 훈련 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인 훈련체계를 구축함.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변화의 불

확실성에 따른 위기도 함께 가지고 있음.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지식 격차

는 지속적인 실업과 소득격차를 통해 양극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이

에 지식격차의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안

정과 사회적 통합 증대에 기여함.

□ 근로자가 보유하거나 획득한 지식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립함으로

써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구축함.

노동력이 보유하거나 인력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인적 자원에 대한 과소 투자나 훈련시장의 비효율화를 가져올

것임. 신호기제와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정보흐름의 개선은 시장기능

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의 습득을 촉진하게 될 것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근로자·훈련기관간의 개방적이고 협력

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함.

무형적인 지식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참여

와 협력은 지식의 습득·흡수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관건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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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력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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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의 흡수능력 기반 취약

훈련공급자 위주의 경직적 훈련체제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 실시

지식기반산업분야 등 미래유망직종의 개설 미흡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1회적 양성훈련, 단능공 중심의 훈

련, 생산직 위주의 훈련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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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미흡

- 98년 전체 피보험자 527만명 중 11.2%인 59만명이 수혜

근로생애와 연계한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의 미흡

- 직업교육, 양성훈련, 재직자 향상 또는 전직훈련, 실업자 훈련, 계속

교육훈련 등 근로생애와 연계한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이 미흡

- 96년 성인의 계속 교육훈련 참여율은 17.4%로 OECD 주요국의

40%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어 수요자의 훈련 유인 저해, 직

업훈련의 실효성 저하

□ 지식격차 해소 취약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 저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노정

- 98년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취업률은 19.8%

- 실업자 직업훈련이 고학력·저연령 실업자에게 치중하여 저학력·

고연령 실업자들의 훈련 참여율이 저조함. 취업능력 제고가 긴요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저학력자 등은 훈련받을 여력이 없어 공공근

로사업 등으로 몰리는 형편임.

중소기업의 낮은 훈련참여율

- 98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참여율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사업내직업훈련 0.1% 16.3%

교육훈련 0.9% 10.2%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교육훈련비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크게 뒤떨어져 인력의 질적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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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의 인정·보상 측면에서 미흡

취업정보, 직업정보, 교육훈련, 노동시장동향 등 정보 부족 및 경력개

발관련 상담기능의 미비로 교육훈련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노정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기능을 하는 자격제도의 기능 미흡으로 선발 및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연계될 수 없어 수요자의 훈련 유인 미흡

- 자격제도의 사회적 통용성 미흡

- 자격검정이 급변하는 산업계수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

격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간 괴리 발생

- 학교 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미흡

개인의 지적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로 인력개발에 대

한 동기유인 미흡

□ 추진체계의 연계·협력 부족

정부부처간,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간 공유와 정책추진의 연계 미흡

기업·경제단체 등 산업계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미흡

- 법제상 인력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참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

제 운영 면에서 노사정 동수의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기능이 심의 내지 자문수준에 그치고 있음.

4 . 주요 정책과제

가 . 지식의 흡수능력 배양

□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기초한 훈련과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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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보급을 통해 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개발의 효율화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질

적 수준 제고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능 제고 및 운영방식 개편

기본적으로 훈련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의 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한하여 참여하는 등 훈련에 있어서 민간

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기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공공훈련부문에

의 민간참여를 촉진하며, 단계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기관부터 민영

화 추진

□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지원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훈련투

자 확대 유도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

맞춤식 훈련의 확대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

민간 직업훈련산업의 육성

- 정부는 필요한 훈련에 대해 자금만을 지원하고, 훈련수행은 민간과

공공이 모두 참여하는 등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서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훈련체제 개편

-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교육훈련상담, 직업교육훈련, 근로자파견

등을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종합인력개발회사 설립

- 외국 인력개발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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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개인 주도적인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비용지원, 유급교육훈

련 휴가제의 도입 등 고용보험 규정 개정 및 국민연금 등과 연계검토

- 개인훈련휴가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근로자(특히 중소기업 근로

자)의 자발적 훈련으로 평생취업능력을 유지·제고토록 지원

직업훈련비 대부제를 활성화하여 훈련휴가권의 실효성 제고

□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을 동반한 훈련바우처제도의 전면 도입을 통해

훈련생 선택 폭 확대, 훈련기관간 경쟁 촉진을 통한 질 높은 훈련 유도

□ 성과연계적 훈련지원체계의 확립

직무수행능력·취업능력의 향상 등의 훈련성과(output )에 기초한 훈련

기관의 인정·지정, 훈련비용의 차등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의 자

율적인 경쟁을 유도

- 취업률 또는 취업 3개월후 근속률(직장 정착률), 기능습득 정도(자

격증 취득률), 훈련내용에 대한 훈련생·산업체의 사후 만족도, 특

정 정책 목표·대상에의 부합 정도 등의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

-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접근 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

나 . 지식격차의 해소

□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훈련생 특성별로 특화된 훈련(t arget - specific training )으로 전환

- 실업자에 대한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을 통해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Individual T raining Plan )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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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 특성별로 적합한 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인력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 실업자 집단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훈련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훈련생 가운데

중점 실업자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훈련과정의 평가지표에 포함

훈련수요에 부응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 기업의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맞춤식

훈련 확대

- 지역별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요적합적이며, 훈

련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훈련과정 개설 유도

향후의 고부가가치 창조형 일자리 수요에 대비하여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현재의 복잡한 실업자 직업훈련제도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고

용촉진훈련을 제외하고 그 외 실업자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으로 통합

□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의 활성화

-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설치·운영 및 다양한 훈련모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 활성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의 최저한도를 설정하여 현실화

□ 취업애로계층의 인력개발지원

여성,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실업위험이 큰 중고령자 등의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특성화된 훈련 실시 및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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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식의 인정·보상체계 구축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훈련의 효율

적인 정보전달체계 확립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참여 확대

-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통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 자격검정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양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 사내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식집약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개선

자격체제와 교육훈련체제의 연계를 강화

-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확대를 위해 학점은행제 활성화

□ 직업능력인증제 도입

다양한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직업능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식

근로자화 촉진

학점은행제의 활성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증제 도입

개인의 모든 유형의 학습 및 교육훈련 경력을 체계적으로 누적 기록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구좌제의 도입 검토

□ 능력을 중시하는 인력관리제도의 구축

인력개발조직인증제(예 : 영국의 Investor in People, 싱가폴의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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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의 구축 유인

채용·배치·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학력이나 연공보다는 실력과 능력

개발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시행

라 . 참여적 네트워크의 구축

□ 분권화·지방화·특성화를 통한 인력개발의 효율화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에 기초한 훈련과정의 승인·평가는 한정적

인 인적·물적·정보 자산의 공유를 촉진하게 될 것임(직업교육훈련

협의회, 훈련과정선정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등).

한편 정책수립·집행의 분권화가 국가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노동시장 정보의 교류,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제도, 성과에

따른 지원체계 등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노사참여적 능력개발

훈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각급 네트워크에 노

사 참여의 확대

- 노사합의에 의한 능력개발은 수요적합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취업능력의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 가

능케 하는 기초가 될 것임.

노사 합의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내 직업능력개

발 담당자제도를 선임 활용토록 적극 유도

120



Ⅲ . 지식자본의 측정과 보고제도의 도입

1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자본의 측정과 보고제도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마련하는 사회

적 인프라임. 그 대표적인 제도는 지식이 체화된 인적자원 가치의 측정·

회계·평가를 통하여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인적자원회계

(Human Resource Accounting )를 들 수 있음.

□ 매출액 순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의 측정과 보고제도에 관한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1998.11)에 따르면,

인적자원을 포함한 지적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인지하

고 있으나, 대외적 인정이나 가치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남.

인적자원회계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53.0%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85.6%)이 인적자원 측정의 어려움을 들

고 있어 인적자원회계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는 인적자본의

식별 및 가치 측정이 주요한 선결과제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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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적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인지도

(단위 : % )

그렇다 아니다

은행대출시 전문인력 능력수준 고려 여부 22.9 77.1

주주들의 전문인력 양성·개발 언급 여부 30.1 69.9

전문인력수에 따른 경상이익 증가 여부 55.1 34.9

<표 4> 인적자원회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 )

찬 성 반 대 인적자원
측정의 어려움

회사의
기밀공개

도입여건
미성숙

기타

53.0 47.0

(100.0) (85.6) (7.3) (1.8) (5.3)

2 . 정책과제

□ 1999년 6월의 OECD 심포지엄에서도 결론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지식자본의 측정과 보고제도의 도입을 위하여는 식별, 측정에서는 물론

보고와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제도적

으로 강제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단계적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 및 민

간과 연구기관에서의 자율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가 . 재무제표상의 보충적 주석사항에 인적자원가치 주요 항목 부기

우선은 현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상의 보충적 주석사항에 인

적자원 및 무형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유도해 가면서, 보다 정교

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함께 보다 완전한 재무제표에의 통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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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인적자원회계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업적용에 대한 타당성 추진

새로운 재무보고 기준 설정 및 표본기업에서의 시범개발·적용.

보고를 뒷받침할 회계감사의 수준 다양화, 측정 및 보고에 따라 발생

하게 될 비용(세금, 배당권, 소송에 노출될 우려 등)에 대비한 안전망

또는 보전책의 확보

HRA 공시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다 .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확대 등 신용자산으로서의 위상 제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에 준하는 담보능력

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지식신용사회가 정착되도록 유도

무형자산에 대하여 물적자산과 똑같이 세무상의 상각, 손비인정 허용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무형자산의 보유, 활용 및 증식을 주요 경영성과

의 항목으로 포함

라 . 능력개발과 사회보험과의 연계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인적자원회계제도와 연계하여 인적자원투자를

유도. 즉, 개인별 인적자원계정을 교육보조금, 훈련교환권(T r aining

Voucher )등 평생학습과 연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교육투자를 연계시켜

개인별 종합 인적자원계정(Account )을 개설하고, 각 개인의 교육, 훈

련, 의료,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카페테리아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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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새로운 環境變化와 科學技術의 役割

1 . 技術發展과 經濟構造의 變化

□ 경제활동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 21세기에 기업과 국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 즉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

는 능력, 이른 바 혁신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 인류문명사를 보면 경제사회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기술(T echnology )이

었으며, 21세기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 소비행태 등 經濟構造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음.

생산되는 제품/서비스에 知識 集積度가 높아져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비 및 생산활동이 증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형의 설비투자 중심에서 기술개발 등

무형의 지식투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기술지식·정보의 접근과 가공에 대한 비용절감 등으로 생산방식과

경영기법 및 마케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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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FDI)의 증대, 생산요소의 해외조달(outsourcing ), 기업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연구개발의 국제화 등 경제활동의 세계

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세계 경제의 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생활정보

망의 확충 및 자동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문화와 여가생활 등에 대한 욕

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2 . 科學技術의 役割과 發展方向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변화는 각각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 때문

에 그 변화를 종속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하

는 것이 중요

□ 21세기에 과학기술의 역할은 인간과 더불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데 기

여해야 함.

인간을 구속·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

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자원·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의 건설, 이른 바 지구적 차원

의 문제 해결에 기여

□ 미래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은 일상생활, 산업활동, 의료 및 복지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依存度는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패턴으로부터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특

징적인 양상을 예측하면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가속화

기술혁신의 성과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등 과학과 기

술의 상호관계가 더욱 증대됨.

134



② 기술의 융합화

기술의 활용도가 우세한 기술이 타 분야의 기술과 결합 또는 융합하

여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탄생

③ 기술의 복합화 시스템화

정보의 수집 공급기능과 정보의 처리 저장 검색기능이 향상되어 첨단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시스템화하는 기술에 대한 발전이 증대됨.

④ 기술의 지능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는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오감(五感)과

지능에 도전하는 기술이 발달함.

Ⅱ . 國家 革新能力의 點檢

1 . 분석 틀 : 국가혁신시스템

□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창출되기 위한 조건과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국가혁신시스템

(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라는 분석의 틀을 사용

<국가혁신시스템을 주요 분석 틀로 사용하는 이유(OECD, 1997)>

①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간의 연결고리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병목(bottleneck)요인

을 찾아내어 지식흐름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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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태적인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③ 기술개발 과정에 관여하는 조직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조직

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을 파악

□ 국가혁신시스템이란 기술혁신 주체인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의 활동

과 이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기술혁신 친화적인 환

경을 조성하여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들로 구성

되어 있음.

[그림 1]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 및 구조

136



□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구 성 요 소 주 요 내 용

① 연구주체들의 혁신능력과 상호작용

○ 연구주체들의 혁신능력

○ 기업간 상호작용 및 협력

○ 기업과 대학/출연(연)과의 상호작용
○ 기업으로의 기술과 지식의 확산

② 정부의 R&D 투자 및 정책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

○ 정부의 R&D 투자

③ 과학기술 하부구조

○ 과학기술단지 및 연구개발 시설

○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

○ 중개·연계조직

④ 제도적 여건 및 경쟁환경

○ 교육 및 기술인력의 공급

○ 기술개발 금융지원제도

○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 및 관련 법규

○ 독과점 정책, 외국인투자 등 경쟁환경

□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은 다양한 지식을 생산, 배분, 활용하는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 집합체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기술혁신능력은 연구주체들의 기술혁신능력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의 상

호 연계정도에 크게 의존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기술혁신 주체들간의 연계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

서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개선하고 국가 혁신능력을 극대화하기 위

한 열쇠를 제공

□ 따라서 국가혁신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과

각 주체들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 및 정책, 과

학기술하부구조의 구축, 그리고 제도적 여건과 경쟁환경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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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國家 革新能力과 與件의 分析

가 . 총체적 여건분석

□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활동은 양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지만 질적

측면 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어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 연구성

과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함.

R&D 투자는 81년 5.3억불(GNP 대비 0.81%)에서 97년에 128억불

(GNP 대비 2.89%)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총 연구원수도 81년 20,700

명 수준에서 97년에 102,700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연구개발 활동의 대표적 산출물로 간주되는 특허부문을 선진국과 비

교할 때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원 1인당 특허등록건수 ( 95년): 한 국; 0.09건, 일 본; 0.35건,

독 일; 0.42건, 프랑스; 0.34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과정 (예 : 기업간 기술협력 , 산학연 협동

연구 등)과 제도적 여건(예: 기술개발 자금의 충분성, 지적재산권보호

정도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IMF위기에 따른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인하여 공공

R&D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규모의 획기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R&D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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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IMD의 평가

양적 평가항목 질적 평가항목

총연구개발 투자

총연구개발투자/ GNP

총 연구개발인력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해외 특허등록건수

6위

3위

10위

6위

14위

숙련 엔지니어의 공급

기업간 기술협력

산·학 협동연구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지적재산권보호정도

43위

44위

37위

31위

41위

주 : 순위는 비교대상 46개국에서 차지하는 순위
자료 : IMD, T he W orld Com petitiv en ess Yearbook , 1999

나 . 국가혁신시스템 구성요소별 평가

1) 연구주체들의 혁신능력과 상호작용

□ 연구주체들의 기술개발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

기업부설연구소는 81년 46개에서 98년말 약 3,600개로 증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은 규모와 영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음.

출연(연)의 R&D 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정부 R&D 투자의 64%( 97년)를 사용

□ 기업들간의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지식에 대한 교류는 상호신뢰, 경쟁의

식, 문화적 요인 등으로 매우 부진함.

97년 기업체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는 총 238억원으로 기업

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전체연구비의 4.5%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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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대학/출연(연)과의 협동연구는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반적

으로 기업의 연구와 대학/출연(연)과의 연계고리는 매우 취약함.

정부연구개발사업가운데 산·학·연 공동과제는 50∼60% 수준임.

* 대학에서 수행된 과제가운데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된 과제는 약 30%에 불과

대학/출연(연)에서 창출된 성과는 대개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 지식으

로 이를 기업에서 기술혁신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하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화연구비의 지원규모는 미흡한 실정임.

대학/출연(연)에서 창출된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확산시키기 위한 제

도적 장치도 취약함.

<표 2> 연구주체별 사용연구비 및 연구인력 비교 ( 97년)

사용 연구비 연구원 수 박사인력

기업체 88,453억원 (72.6%) 74,665명 (53.9%) 4,082명 (10.8%)

대 학 12,716억원 (10.4%) 48,588명 (35.1%) 28,529명 (75.4%)

공공연구기관 20,689억원 (17.0%) 15,185명 (11.0%) 5,248명 (13.8%)

전 체 121,858억원 138,438명 37,859명

자료 : 과학기술부·ST EP I,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1998.

2) 정부의 R&D 투자 및 전략

□ 과학기술정책도 지나치게 단기적 시각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되어 왔

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하부구조가 취약하며, 부처간 연구개발사업의 중복

과 비협조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

창의적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부문에 상대적

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해온 결과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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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장수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통한 연구결과의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내 총연구개발투자는 90년 이후 평균 20% 정도의 신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98년에는 전년 대비 10.5%를 감소한 10조

9,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 과학기술 하부구조

□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지원하는 데 우선 순

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하부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

연구집적단지, 공동연구시설, 연계·지원기관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4) 제도적 여건 및 경쟁환경

□ 생산현장과 괴리된 대학 교육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공급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제도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함.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흐름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외국 기술에 대

한 획득 및 국산화에 초점을 둔 현재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민간부문의

혁신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는 물리적 자원 중심의 지원제도로 무형 자산 혹은 Soft 측면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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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革新能力 提高를 위한 政策課題

1 . 推進方向

□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 틀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의 창

출·유통·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效果的으로 管理하여 국가 전체를 국

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으로 改善해 나가는 것임.

기술혁신 주체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설정하고 각 주체

들의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기술혁신 주체들간의 연계고리를 강화하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개선

시켜 나감.

그리고 정부의 R&D 투자와 정책, 과학기술 하부구조, 제도적 여건 및

경쟁환경 등은 각 주체들의 혁신능력과 주체들간의 연계고리 및 상호

작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감.

□ 연구주체의 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식을 消化·吸收하

여 축적된 지식을 토대(base)로 관련 지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거나 재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기술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즉 핵심설계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요소기술간에 변

화를 주는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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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각 연구주체간의 연계고리 및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

호 필요성에 의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

으로는 산업계와 대학/출연(연)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해야 함.

즉 산업계에는 단기적인 연구보다 중장기적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 및 출연 (연 )에게는 스스로의 문턱을 낮추어 산업계의 수요에

많이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 發展戰略 및 政策課題

□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선 이라는 틀 속에서 국가혁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예산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연구개발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

② 모방개발 에서 창의적 R&D 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인 연구개발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정착

③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과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④ 산·학·연간 지식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동체제를 강화

⑤ 민간의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지식친화적 환경과 제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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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학기술혁신능력 극대화를 위한 정책과제

핵 심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추진 및 사전

조정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사전 조정기능 강화

T echnology Foresight사업의 범부처적 추진과 전략

기술분야에의 R&D자원 집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업체 참여 확대

미래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 연구개발의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정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폭

확대

연구개발 평가의 실효성 제고

실패에 대한 인정(Free to Fail)제도의 실시

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

민간으로의 기술이전과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이전사업의 확대 추진

기술거래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확대

산·학·연간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산·학·연 협동을 위한 거점조성사업의 내실화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

지원제도의 개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신기술 제품의 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제도

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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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主要 推進課題

1 .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戰略的 推進 및 事前 調整機能 강화

【과제 1】『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조정기능 강화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시책 및 사업을 사전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의 일

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감.

매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각 부처 연구개

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자원배분에 대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나가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감.

【과제 2】국가전략기술 도출을 위한 T echnolog y F ore s ig ht 추진 및 도

출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R&D 자원을 집중 투입

□ 미래의 성장과 변화의 핵심이 되는 전략기술을 T echnology Foresight 프

로그램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원을 배분함

T echnology Foresight 사업의 추진은 1회성 연구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英國에서와 같이 전문 Panel 및 자문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서, foresight 결과의 실질적 활용 확산을 제도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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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

다도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민간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

수적임.

- 또한 T echnology Foresight 사업의 결과는 현행의 중장기 기술예측과

같이 기술분야의 도출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되어야 함.

본 사업은 각 부처의 협조 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추진

【과제 3】정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업체의 참여 확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지식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

해 전략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의 연구기관 및 다국적기업

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감.

일본 통산성의 대형연구개발사업중 44%에 달하는 연구과제에 외국계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

* 일본 통산성의 New Sunshine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총 4개

과제에 미국, 영국, 캐나다의 민간기업 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지적

소유권 등 연구성과는 사업관리기관인 NEDO와 참여기업이 공동소유

【과제 4】미래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 우리의 강점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 환경, 생명·유전공학 등 미

래 유망 핵심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 개발

산·학·연·관 관련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T echnology Foresight사

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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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7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

* 99년에는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차세대 자동차, 초소형 정밀기계,

환경공학,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 등 15개 사업에

1,835억원을 투입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목적으로 과기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음.

- 중·장기 기술예측사업의 결과와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15개의 유망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금년도에 2

개의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2 . 공공 연구개발의 평가제도 개선

【과제 1】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정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폭 확대

□ 산·학·연간의 협력체제를 강화시키고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 및 선정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과제는 산업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경제·산업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함.

연구사업의 사전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부터 결과평가 단계까지 산업

계 전문가가 반드시 50% 이상 참여토록 함.

* 현재 박사급 인력의 90.4%가 대학(77.1%), 공공연구소(13.3%)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과제선정관련 위원회도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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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연구개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연구과제의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통해 정밀하

게 검토하여 연구과제의 중단 혹은 축소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감.

온정주의적 평가관행으로 인하여 절대평가를 통해서는 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 최근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평가가 엄격하지 않다 (52%), 평

가시 관용이 작용한다 (60%) 라고 응답

* 최근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속과제의 10∼15%를 자동으로 중단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확대시켜나가고 세미나 발표, Cyber상의 토

론 등을 활성화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동시에 평가문화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

【과제 3】실패에 대한 인정 (free to f ail )제도의 실시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노력이 인정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당한 사유나 부산물이 획득되는 경우 면책하는 시스템(free to

fail)을 마련

불확실성이 높은 선도분야의 연구과제는 연구제안서 작성시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의 한계점과 실패의 가능성을 명기하고 평가

시 반영되도록 평가제도를 운영

다만 연구개발 失敗時 면책하는 기준을 명확화·투명화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병행

* 연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개발노트, 연구부산물 등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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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

□ 벤쳐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담보 부

족으로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번쳐기업의 기술담보 대출을

지원

높은 전문성과 신인도를 갖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기술평가

능력을 제고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력 있는 개인·중

소기업에의 금융지원체제를 구축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보급

기술평가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

- 기술평가사 제도의 운용을 통해 보유기술 및 구매기술에 대한 정확

한 정보와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기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기술평가사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평

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선

행되어야 함.

3 . 민간으로의 기술이전과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과제 1】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식을 민간으로의 이

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출연(연)

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강화시키며,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칭) 기술이전촉진법 을 제정 ( 99년 정기국회

에 관련법률 제정 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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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tevenson- Wydler Act (1980), 일본의 대학 등의 기술이전

촉진법( 98. 8) 등과 같이 주요 선진국들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전개

대학 및 출연(연)에 기술이전 및 보유기술의 실용화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기술마케팅 기능을 강화

* 미국의 Brookheaven 국립연구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등에도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연구성과의 이전 및 기술마케팅 기능을 강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경우 해당 연구기관 및 개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에의 기술이전 활동에 동기를 부여

【과제 2】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이전사업의 확대 추진

각 부처에서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관련 재원을 확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기획은 중소기업청이

간사가 되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질적 추진은 각 부처별

로 추진

* 미국의 경우 소기업기술혁신연구사업(SBIR) 및 기술이전지원사업(ST T R)

에 대한 총괄기획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상무

성(DOC), 교육성(DOE ), 농림성, NASA, NSF , EPA 등 약 15개의 정부부

처 및 산하기관에서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

【과제 3】기술거래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 국가 차원에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예: KINIT I, KORDIC 등)에 수

요자와 공급자간 기술거래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시

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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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에 대한 검색, 이전 희망기술에 대한 등록 및 상담이 네트워

크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쌍방향의 기술직거래시스템을 개발

법률자문, 자금지원, 기술평가, 시장조사, 사업타탕성 검토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크로 연결

국내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 상에서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

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기술이전기관의 기술정보 DB에 대한 이용을 확대

* 미국의 기술이전센터(NT T C), 영국의 기술이전기구(BT G), 일본의 테크노

마트재단(JT M ) 등과 기술이전 DB 이용에 대한 협약 체결 및 국내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4 .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과제 1】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확대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R&D 자금 지원시 출연(연), 대학, 기업의 단독연

구보다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과제에 우선적으로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산·학·연간 공동연구과제의 비

중을 높여 나감.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가점을 부여

연구기획단계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골고루 참여하여 공동의 관심

사를 가지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로 추진

* 산·학·연 모두 공동의 관심사가 도출·합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

을 조정

151



【과제 2】산·학·연간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산업체의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

임제도를 허용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개선

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에서 파견이나 겸직 등의 인적교류를 허용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휴직처리에서 오는 승진문제, 각종

수당문제, 파견근무시의 각종 불이익 등이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저해

협동연구촉진법에 규정한 연구원 겸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

구소 차원에서 겸직연구원과 연구소간의 성과배분, 책임과 보상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시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연구교류촉진법(1986)을 제정하여 공무원 겸업금지 완화, 휴

직시 재직수당의 불이익 개선, 특허권 취급개선, 국유시설의 염가활용, 외

국인 연구공무원 채용 등을 규정

과기부의 이공계교수 산업현장 프로그램 과 같이 산·학간의 직접적

인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을 강화

【과제 3】산·학·연 협동을 위한 거점조성사업의 내실화

□ 산·학·연 협동을 위한 거점조성사업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연구거점이나 컨소시움사업에

대한 운영을 차별화 하면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

연구거점의 차별화 과정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산·학·연 컨

소시움사업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산·학·연 협력사업을 우대

* RRC와 산학연 컨소시움사업의 경우 99년에 각각 37개소에 165억원, 100

개소에 1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지역의 대학, 지자체,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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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 현재 우리의 R&D관련 조세지원 수준은 높으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

로 관측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없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 지원제도의 인지도·활용도·효과도가 상당

히 낮은 것으로 관측(특히 중소기업)

그 동안의 조세지원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급변하

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지원이 중요

□ 무차별적이고 중복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단순화

* 각종 기술개발에 관한 조세감면 대상과 기준을 단순하게 통일.

기술개발 비용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술개발투자 이외의 조

세감면은 연차적으로 축소

* 기술개발준비금제도 는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낮고 기술개발투자액이

적립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투자유인효과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

【과제 2】신기술 제품의 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제도의 개선

□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에 수요자 기업의 사전참여 및 사전 구매예약 제

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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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 예약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예

약 물량에 대해 조세감면 혹은 저리의 금융을 지원

수요기업이 직접 생산설비를 개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테스트를

거친 다음 협력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할 경우 기술개발 및 시제

품 제작비에 대해 수요개발자 금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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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 과학 기술의 발달, 시장·경쟁 환경의 역동적 변화, 지식 사회로의 진입

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지금까지 산업 사회에서의 자원이 토지, 에너지, 기계, 설비 등이었다

면,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중심적인 원천으로 작용

(Drucker , 1993)

기술 혁신 패턴도 과거에는 현상타파적인(Breakthrough) 기술 혁신이

위주가 되었던 반면, 앞으로는 기술 융합(T echnology Fusion )의 형태

로 전개(Kodama, 1995)

근로자의 상당수가 지식 근로자로 변모. 미국의 경우 지식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 16.1%에서 2000년 59%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Stew art ,

1997)

생산 기술 투자에 비해 정보 기술 투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 미국의

경우 1991년 정보 기술 투자는 1120억 달러로서 생산 기술 투자 1070

억 달러를 상회(Stew art , 1997)

□ 실제로 기업의 성과 및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이 보유한 지식 기반 핵심

역량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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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는 유형 자산으로 평가되

는 순 장부 가치(Net Book Value)의 몇 배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차이는 그 기업의 무형 자산(Int angible

Assets )인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 al)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처럼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의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 )은 유행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형성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핵

심 역량을 축적 확보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지식

경영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은 제도적 여건 및 과학 기술 기반과 관련된 제반 정부 정책 수요ㆍ

수혜자로서, 차별적인 핵심 역량의 축적ㆍ확보를 통해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임. 이에 따라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 및 확산도 국가 차원의 『지식 기반 경제의 발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착수

2 . 연구 목적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업 차원에서의 지식 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진 기

업의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식 경영의 주요 과제와 그 실행

방안을 정리·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지식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

고 추진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둘째, 정부가 기업의 지식 경영 활동에 관한 이해를 심화·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정책수요자인 기업의 지식 경영 활동을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 및 활

성화에 필요한 제반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제안하여 국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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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지식 경영 확산 및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3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지식 경영 관련 이론 및 해외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조

사·분석, 현재 지식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경영 추진 현장의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그리고 국내의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Field Survey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병행

현재 지식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5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지식 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 애로 사항 및 문제점에 대

한 사례 연구를 실시

대기업, 중소 기업 등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 지식 경영을 추진

하고 있거나 관심도가 높은 국내 103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Field

Survey를 실시하여 지식 경영 추진 실태를 파악

Ⅱ . 지식 경영의 정의

1 . 이론적 배경

□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 과

정을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경영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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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이었음(Andrew s, 1980 ; Schendel & Hofer , 1979).

□ 그러나 Porter (1980,1985)의 연구를 기점으로 변화된 전략 연구의 흐름은

시장 지배력에 초점을 두고 전략 집단(Str ategic Group) 소속 기업들이

누리는 독점적 렌트1)를 규명

□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Porter류의 산업조직론적 관점은 중대한 비판

에 직면

지나치게 정태적이고 균형 중심의 이론이라는 점(Hamel & Pr ahalad,

1989)

개별 기업의 특성이나 내부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다는 점

분석 단위가 산업이고 사후적 분석에 의존하며, 주요 성공 요인에 대

한고려가 부족하다는 점(Vasconcellos & Hambrick, 1989)

그 결과, 기업의 수익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지, 기업들이 왜 독점

적 지위를 누리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 등(Hamel &

Pr ahalad, 1993)

□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별 기업들이 보유한 독특한 자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누리는 리카르도 렌트, 경쟁 우위의 원천을 알아보려는 노력

이 전개(Wernerfelt , 1984; Conner , 1991; Amit & Schoemaker , 1993;

Reed & DeFillippi, 1990; Peteraf, 1993; Rumelt , 1991; Barney , 1991;

Grant , 1991 등)

소위 자원기반 관점(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이라 불리는

이러한 연구에서는 기업이 자원과 능력의 결합체로 인식되며(Barney ,

1991; Diericks and Cool, 1989),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지속시

1) 렌트 (r ent s )란 손익 분기를 초과하는 수익을 말함. 일반적으로 렌트는 리카르도 렌트,

파레토 렌트, 독점적 렌트 등 세 가지 의미로 분류 가능(Am it and S choem aker , 1993)

한데, 독점적 렌트는 주로 담합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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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원천을 기업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속성에서 찾고 있음.

자원이란 포괄적으로 기업의 강점 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

든 것 (Wernerfelt , 1984)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하우, 재무 또는 물리적 자산, 인적 자원과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통제 가능한 요소들의 결합 (Amit and Schoemaker , 1993)이나, 기업

이 보유한 모든 자산, 조직 과정 및 속성, 정보, 지식 등과 같이 경쟁

의 기초가 되는 자산과 능력의 결합체 (Barney, 1991; Hall, 1993 등)라

할 수 있음2).

자원의 개념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한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남. 즉, 핵심 역량(Core Competence)(Pr ahalad &

Hamel, 1990), 무형 자산(Invisible Assets ), 독특한 역량(Distinctive

Competence)(Selznick, 1957; Reed & DeFillippi, 1990; Fiol, 1991), 기

업 특수적 역량(Firm - specific Competence)(Pavitt , 1991), 조직 자본

(Ranson, 1987), 전략적 능력(Lenz, 1980),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 al)(Stew art , 1997; Edvinsson & Malone, 1997; Brooking , 1996)

등이 이에 해당됨.

□ 특히, 핵심 역량은 그 기업의 물리적 자원(정보 시스템, 설비 등), 경영

시스템(경영 체제, 업무 수행 및 가치 창출 방식 등), 구성원 개개인의 스

킬과 지식, 가치 체계(조직 가치·문화, 행동 기준 등) 등 다양한 자원의

결합체임(Leonard- Barton, 1995).

□ 과거에는 물리적 자원이 핵심 역량 또는 경쟁 우위로서 크게 작용하였으

나, 현재 그리고 향후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기 힘

들 것임. 이는 바로 모방과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임.

2) 자원과 능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견해도 있음. 이러한 견해를 정리하면, 자원은 능력

의 원천으로, 능력은 경쟁 우위와 직접 관련되는 원천이라는 것임(Grant , 1991;

Dierick s and Cool, 1989). 이러한 능력에는 조직 문화(F iol, 1991; Barn ey , 1986), 조직

루틴 (Org anizat ional routine)(Nelson and W int er , 1982), 기업가 정신(Rum elt , 1987) 그

리고 학습 (F iol an d Lyles , 1985; T eece et al., 1990)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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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모방과 대체가 곤란한 무형의 자원, 즉 경영 시스템·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스킬과 지식·가치 체계 등이 차별적인 핵심 역량의 결정적인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2 . 지식 경영의 개념 및 목적

□ 그렇다면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 경영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관리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인가? 지식 경영의 의미를 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지식은 알아 나가는 과정(a Process of Knowing)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

출되는 행위 능력(a Capacity to Act )으로 정의 가능(Sveiby , 1997). 이러

한 지식은 맥락 의존적(Context - specific), 동태적(Dynamic), 인간의 가치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등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지님

[그림 1] 지식 경영 프로세스

162



□ 지식 경영이란 조직 내외의 지식을 획득·창조, 축적·공유, 활용함으로

써 핵심 역량을 확보·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서비스의 제공 등 가

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지식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 자산의 효과적인 창출, 축적, 공유, 활

용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 경영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지식 경영은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라는 전략 프로세스를 지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사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지식 경영이란 창의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컨셉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창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임.

전략 실행에 있어서의 지식 경영이란 정해진 사업 전략의 틀 안에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러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출·확보, 축적, 공

유·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임.

[그림 2] 지식 경영의 세 가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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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식 경영은 조직의 총체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기대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과정이 전략적 방향과 정합성 있게 조직 차

원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조직의 구조, 시

스템, 문화, 리더십 등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종합하면, 기업의 지식 경영은 전략적 포지셔닝, 핵심 역량 확보, 조직 변

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그림 2 참조).

□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 모델을 설정하면 다음 [그림 3]과 같

음. 즉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비

즈니스 이슈 및 필요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필요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 경영 및 조직 변화를 추구

[그림 3] 지식 경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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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식 경영의 주요 과제

□ 지식 경영 모델에 따라 지식 경영은 핵심 역량의 확인, 정합성 있는 인프

라 구축,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의 프로세스를 거쳐 추진할 수 있음3).

첫째, 핵심 역량의 확인 으로 기업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여

사업 전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전략 수행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확인

둘째,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 으로 지식 경영 추진 조직, 지식 공

동체 운영(Communities of Practice), 정보 기술(IT ), 지식 내용

(Contents ) 관리 체계,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 체계 등을 구축함.

셋째, 조직 변화 로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식의 창

조·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평가·보상 등 성과주의

에 입각한 인력 관리 및 인재 육성, 신뢰에 바탕을 둔 개방형 조직 문

화 구축 도모

1 . 핵심 역량의 확인

□ 첫째, 핵심 역량의 확인으로 기업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여

사업 전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전략 수행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확인

지식 경영을 통해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전략의 내용(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3) 위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 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나 조직 변화가 선행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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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함으로써, 핵심

역량 확보에 기여해야 함. 따라서 수립된 사업 전략에 따라 지식 경영

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

<표 1> 지식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전략적 초점 예

자료 : O 'Dell & Gray son (1999)

□ 지식 경영의 방향은 사업 전략의 내용에 따라 크게 고객 밀착 전략, 운영

효율성 전략, 제품 개발 리더십 전략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4)

(O 'Dell & Gr ayson, 1999 ; T reacy & Wiersema, 1993).

첫째, 고객 밀착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를 설

정하여 그러한 틈새 시장의 수요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반의 가치

제공 사항들을 설계하는 것임. 고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축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분석하여 지식화하고 기업의 각 부문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개개인에 대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하거나 고객의 문제 해결을 지원

4)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Ⅳ. 국내외 기업의 지식 경영 사례 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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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운영 효율성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객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

는 것으로, 이는 각 부분별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균등하게 하여 전

사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중요한 지식

은 운영과 관련된 내부의 지식 및 노하우이고, 각 부문에 산재해 있는

Best Practice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

는 것이 일반적임.

셋째, 제품 개발 리더십 전략은 고객의 사용도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선도형 제품(Leading - edge Product )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자

의 제품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제품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임. 제품 개발 리더십

확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 개발의 신속성임. 따라서,

지식 경영의 과제는 우선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객 접점에서의 정보가 개발 부문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과거의 개발 경험과 다른 부문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활용함으로써 개발시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더 빠르고 나은 개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지식 경영을 추진하여 사업 성과의 제고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기업들

은 지식 경영 추진 활동에 있어서도 전략적 초점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전략적 초점과 정합성 있는 강력하고도 결집된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음

(표 1 참조).

2 .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

□ 둘째,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 기술, 지식 공동체, 지식 내용

관리 체계,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 체계, 지식 경영 추진 조직 등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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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적인 지식 경영의 추진이 어렵고

사업 성과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그러나 IT만으로는 지식 경영의 성

공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 지식의 특성 등에 따라 전략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즉, 직접적인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한 형식지

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암묵지에 대해서

는 지식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지도 등을 마련하여 활용

지식 공동체(Communities of Pr actice)는 기업 내외부의 관심이 유사

한 사람들끼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주로 암묵지의 공유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임. 기업은 가치 있는 지식을 획득ㆍ축적ㆍ창출

할 수 있도록 지식 공동체에 대해 재정, 장소, 시간 측면에서 적극 지

원할 필요가 있음.

유용한 지식이 창출ㆍ공유ㆍ활용되도록 기업내 각 관련 주체들(지식

관리자, 추진 전담 조직, 구성원)간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식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

지식 경영의 주체가 개인, 부서, 전체 조직 등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게 평가 시스템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기업 전체 조직, 부서, 개인의 평가 시스템이 정합성 있게

구축ㆍ운영되어야 함. 평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정교하게 구축하여 정

확한 측정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지식 자산을 포함한 성과

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면 충분함.

지식 경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지식 관리자(CKO) 및

지식 경영 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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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직 변화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식의 창조ㆍ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평가ㆍ보상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력 관리 및 인재 육

성, 신뢰에 바탕을 둔 개방형 조직 문화 구축 도모 등 조직 변화를 추구

할 필요가 있음.

최고 경영자를 필두로, 중간 관리자,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 특히, 최고 경영자는 지식

비전 창출자 및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ㆍ활성화 지원자, 솔선 수범

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존의 연공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체제로 바뀌어야 함. 즉, 채용, 성과 평가, 보상, 육성 방식이 모두 새

롭게 정의되고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함.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원칙

정립, 임파워먼트를 통한 현장 중심 경영, 여유 기능 확보(Nonaka,

1994), 경영 기본 활동의 충실한 실행이 요구됨.

지식 경영 문화는 위에서 언급한 성과주의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여

유 자원 확보, 조직내 지식 공유 및 거래를 위한 메카니즘 정립, 공정

한 평가ㆍ보상,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등이 조화롭게 병행될 때 비로

소 조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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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국내외 기업의 지식 경영 사례

1 . 해외 기업 사례

가 . 지식 경영 성공 사례의 유형

□ 국내 기업들의 지식 경영 추진시 준거 틀로 활용하고자 지식 경영 선진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음의 2가지 관점에서 분석

지식 경영의 전략 방향에 따라 고객 밀착 전략, 운영 효율성 전략, 제

품 개발 리더십 전략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성공 사례를 검토

기업의 전략 및 필요성에 따라 지식 경영 실행의 주요 방법을 적절히

선택ㆍ활용하여 성공한 사례

나 . 지식 경영 성공 사례

1) 지식 경영 전략 방향에 따른 사례

가) 고객 밀착 전략 : 버크만 랩(Buckman Laboratories)

□ 버크만 랩은 1945년에 설립된 미국의 특수 화학 업체로 창사 이래 70년

대 말까지 제품 지향의 전략을 추구해 옴. 그러나 제품 지상주의에 따라

경영을 수행한 결과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을 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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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객 지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동사는 고객

지향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영이 필요하다는 결

론을 내리게 됨.

□ 버크만이 고객 지향 전략을 지식 경영의 입장에서 전개하게 된 것은 우

리의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됨.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던 중 기업 생존의 관건인 현금 흐

름 창출과 지식 창출이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됨.

따라서 고객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접촉하는 현장

에서 즉각적으로 지식 공유가 일어나야 하고, 현장에서 얻어진 지식을

신속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

□ 지식 공유 시스템 구축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전사적으로 지식 공

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 지식이 조직 계층을 수직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달되고 정

리되도록 하는 대신에, 수평적으로 필요한 사람끼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이의 주된 이유는 지식이 여러 계층 단계를 거침에 따라 왜곡 현

상이 나타나며, 고객과 접촉하는 현장에서 멀어짐에 따라 현실감이 떨

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예를 들어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지식 공유 시스템에 게시되고, 대개

의 경우 게시된 후 몇시간 이내에 해당 문제에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의 동료들에 의해 답변이 이루어짐.

만약 몇시간 내에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지식 공유 시

스템 관리자가 제시된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사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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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고 그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거나, 산업별 전문가가 자발적

으로 등록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그림 4] 버크만 랩의 전략 변화

□ 이러한 지식 공유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게시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축적된 정보는 산업별 전문가에 의해 지식으

로 가공됨. 가공된 지식은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한 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되며, 전 세계의 동료들에게 유

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파됨.

□ 버크만은 이러한 고객 밀착형의 지식 공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

여 96년 아더 앤더슨상, 97년 스미소니언상과 컴퓨터월드상, 98년 델파

이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지식 경영 학술지의 지식 경영 지원 부문상

을 수상하게 됨(Skyrme & Amidon, 1997 ; Pan & Scarbrough, 1998).

나) 운영 효율성 전략 : 이토요카도

□ 수퍼마켓, 편의점 등을 소유한 일본 최대의 유통 전문 그룹인 이토요카도

는 82년 일본 경제의 불황과 함께 창업 이래 최초의 경상이익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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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이토요카도는 전사적인 업무 혁신을 단행

업무 혁신은 어떤 경제 환경 하에서도 생존 가능하도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운동의 차원

특히 업무를 지식 변환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혁신을 주도함.

□ 초기의 업무 혁신은 재고일수 감축, 손실 감소 등을 목표로 이루어짐. 이

를 위해 매장의 규격화, 상품의 완전 매입, 발주·납품의 총괄 시스템화,

점포 관리에 POS 도입 등과 같은 표준화, 전산화를 축으로 진행

결과적으로 POS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 판매 관련 정

보를 축적, 회사 내 각 부서가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효율화·합리화는 지나치게 효율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따라서 이토요카도는 업

무 혁신의 방향을 효율화가 아닌 부가가치 창출로 변경. 특히 개개의 업

무를 지식 변환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만 가치 창조형 프로세

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

판매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팔리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업무 프로세

스를 개선. 예를 들면 유연한 매장 변경, 각 사업부간 공동 구매 등을

지식 경영 차원에서 시도

나아가, 이토요카도는 자사의 개발 기술, 소비자 정보와 협력 업체들

의 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팀 머천다이징이라는 공동 개발 사업을 전

개. 이는 과거의 생산=협력 제조 업체 , 판매=이토요카도라는 식의

사고를 벗어나, 자사 프로젝트팀 주도 하에 각 상품 관련 업무 프로세

스 별로 제조업체를 참여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

진하게끔 업무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즉 이토요카도의 업무 혁신을 위한 지식 경영은 단순한 비용 절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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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차원을 넘어 협력업체와의 지식 공유를 통해 신상품 개발에서

성과를 거둠.

다) 제품 개발 리더십 전략 : 글락소 웰컴(Glaxo Wellcome)

□ 글락소 웰컴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로서, 신속하고 성공적인 신약 개발 역

량을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파악함. 따라서 지식 경영을 연구개발

부문에 제일 먼저 도입

□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은 화학적 배합물에 관한 지식임.

연구자들이 하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수많은 시행착오

를 통해 화학적 배합물에 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얻게 됨.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개발시 직접적으로 활용

된 지식 이외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연구자들간에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전과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글락소 웰컴은 연구자들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화학물의 특성 및 효과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자들간

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도전

즉 개발시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화학물의 종류, 각종 화학물 결

합시 반응, 각종 부가 효과 등 신약 개발시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

는 지식들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로써 글락소 웰컴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배합물

의 수를 백만개에서 십만개로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개발 기간도 대

폭적으로 단축(Skyrme & Amid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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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방법별 지식 경영 성공 사례

□ 지식 경영 실천 방법과 내용, 그것을 주로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음(표 2 참조)과 같음(Allee, 1997;Davenport & Prusak, 1998;매일경제신

문사, 998;Davenport , 1997 ; Stew art , 1997 ; 김영실, 임덕순, 장승권,

1998).

<표 2> 실천 방법별 지식경영 성공 사례 요약

방 법 개 념 활용 기업

베스트

프랙티스

- 조직 내외부에서 최고의 성과를 산출한 제품, 서비
스, 경영 전략, 경영 하부 구조 및 업무 수행 방식을
대상으로 비교·학습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

쉐브론

지식 창고

- 구성원이나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특히, 형식
지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누구든지 문제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검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확산

을 유도하는 시스템

브리티쉬

페트로리옴,
몬산토

지적 자본

평가

- 기업 가치 및 사업 성과 제고에 요구되는 주요 활동
및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강화하기 위해 지적

자본을 정의ㆍ측정하여, 경영 활동에 활용
스칸디아

지식 공동체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유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으로, 집단적인 지속적
통해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

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조

직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

IBM

지식 지도

-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열해 놓은 것으로서 여기에는 지식의 종류, 지식
생성 시기, 지식 보유자 또는 보유 부서, 지식의 존
재 형태, 지식의 수준 등을 포함

호프만라로쉬

개인 역량

모델 개발

-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역량 수
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구성원의 보유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족한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마이크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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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식 경영의 실패 요인

□ 지식 경영 성공 사례와 더불어 문헌 리뷰를 통해 확인한 해외 기업들의

지식 경영 실패 요인은 다음의 6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Davenport , 1999;

Prusak, 1998 ; Lucier & T orsilieri, 1997 ; T obin , 1998 ; Skyrme &

Amidon, 1997).

첫째, 지식 경영의 의미,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

둘째, 조직 운영 방식의 적극적인 변화보다는 IT 등 인프라의 구축ㆍ

운영에 중점을 둠

셋째, 핵심 역량 확보에 기여하는 필요 지식의 관리에 소홀함.

넷째, 지식 관리 기능이 부재하거나 역할이 불명확함.

다섯째,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여섯째 , 최고 경영층 및 중간 관리자들의 추진 리더십 및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함.

2 . 국내 기업 사례

□ 국내 기업 사례는 지식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기

업들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 및 대상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 관련 담당자

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정리.

□ 국내기업 사례 중 대림 산업의 사례를 소개함.

□ 대림산업은 종합 건설 업체로서 공사 현장이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

음. 그러나 건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각 공사 현장에서 축적된 지식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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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나름대로 도서관의

운영을 통한 자료의 정리를 실시해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이유는

직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자료의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축적

된 자료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대림산업은 각 공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지식을 한 곳

으로 통합해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97년 말 지금까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 경영을 추진

97년 9월에 사내 정보 공유 수단인 코러스(CHORUS)를 구축함. 여기

에는 직원 누구든지 자신의 노하우를 게재할 수 있음. 현재 4,000여건

의 지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엄선된 1700여건의 지식은 일

목요연한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

현재 전 직원의 30% 이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식을 게재한 상태

지식 경영의 확산을 위해 현재 등급 포상, 연말 포상, 마일리지 포상,

사내 인증 포상 등과 같은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

□ 대림산업에서의 지식 경영은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

되어 실시되었다는 점과 전사적인 확산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방

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 대림산업은 지식 경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과거의 구전, 관행, 독점의

문화를 기록, 배움, 나눔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일도 병행하고 있음.

□ 그러나 대림산업의 지식 경영은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전략

적 목표와는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인적 자원

관리 차원과의 연결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림산업은 지식경영의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임.

직원들의 제안에 대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코멘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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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직원들의 지식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 제도 뿐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인사 고과와 연봉제에 반영

Ⅴ . 국내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1 . 국내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 현황 분석

□ 지식 경영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추진할 가능성과 의지가 높다고 판단

되는 103개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기업의 업종은 식음료, 섬유ㆍ의복, 화학, 기계ㆍ

금속, 전기ㆍ전자, 자동차, 금융, 건설, 통신, 유통, 운송 등 전 업종에 걸

쳐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음.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경우, 과장ㆍ차장 이

상 직위의 관리자가 87.4%로서 해당 기업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음. 규모 기준에 의한 표본 기업의 분포 역시 고르게 나타났음.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중소 기업으로부터 35000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아

울러 매출액에 있어서도 3억으로부터 13.1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식 경영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와 필요성 인식은 상당히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음. 즉, 지식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7%, 지식 경영을 조직 내외부의 지식 활용을 통한 핵심 역량 확보 및

가치 창출 활동으로 응답한 기업이 87.1%, 기업 성과 제고를 위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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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98%로 나타남.

<표 3> 지식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N=102)

구분 응답 분포(%)

(1) 매우 잘 알고 있다 20.6

(2) 잘 알고 있다 47.1

(3) 보통이다 28.4

(4) 잘 모른다 3.9

(5) 전혀 모른다 0

<표 4> 지식 경영에 대한 인식(N=93)

구분 응답 분포(%)

(1)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원활
한 지식 공유

8.6

(2) 조직 내외부의 지식 활용을 통한 핵심 역량
확보 및 가치 창출 활동

87.1

(3) 지식 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식 가치
극대화 활동

2.2

(4) 기타 2.1

이는 지식 경영의 추구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 의지가 있으

며 실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음.

<표 5> 지식 경영의 필요성(N=103)

구분 응답 분포(%)

(1) 반드시 필요하다 56.3

(2) 필요하다 41.7

(3) 보통이다 2.0

(4) 필요하지 않다 0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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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경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42.4%가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여 예상

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미 지식 경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

나 추진 단계는 파일롯(Pilot ) 구현 단계 이전으로 응답한 기업이 59.6%,

추진 성과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추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응답한 기업이

68.8%로서, 아직은 지식 경영이 국내에 소개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ㆍ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초기 단계라

고 할 수 있음.

□ 사업 전략과의 연계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 지식을 명확히

정의ㆍ분류한 기업은 14.3%, 기업 특성에 맞는 지식 경영 추진 방식을 수

립ㆍ실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은 10.8%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의ㆍ

분류할 예정이거나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인 기업이 57.1%, 지식 경영 추진

방식을 수립 중이거나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기업이 67.7%

로 나타남.

<표 6> 필요 지식의 명확한 정의ㆍ분류 정도(N=98)

구분 응답 분포(%)

(1)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히 정의ㆍ분류하였다 14.3

(2) 정의ㆍ분류는 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22.4

(3) 앞으로 정의ㆍ분류할 예정이다 44.9
57.1

(4) 필요성은 느끼나 방법을 잘 몰라 고민중이다 12.2

(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1

(6) 기타 2.1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지식 경영 추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핵심 역량 및 필요 지식의 정의나 추진 방식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또한 왜 지식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지 , 어떠한 비즈니

스 이슈를 해결하고, 지식 경영을 통해 자사의 사업 전략을 어떻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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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어떠한 사업 성과를 제고하려하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고민이 매우 미흡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지식경

영에 대한 개념적 이해 수준은 높지만 아직 자사에 적합한 구체추진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표 7> 기업 특성에 맞는 지식 경영 추진 방식 수립ㆍ실천 정도(N=102)

구분 응답 분포(%)

(1) 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수립ㆍ실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10.8

(2) 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수립ㆍ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이다

18.6

(3) 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수립 중이다 38.2

(4) 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다 29.4

(5) 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한다

2.0

(6) 기타 1.0

□ 조직내 지식의 전파ㆍ공유 정도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

업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사

내 지식의 소재 파악과 활용을 위한 지식 공유 수단 미흡(18.9%) 등 지

식 관리 시스템 미비 차원보다는, 부서 이기주의(15.1%), 공정한 보상 미

흡(13.2%), 공유 필요성 미흡(14.2%), 권위주의(12.3%) 등 경영층 및 중간

관리자의 역할 및 조직 운영 방식 관련 사항이 높은 분포로 나타남.

최고 경영층 및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 수행 수준에 대한 실제 분석결

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 최고 경영층 및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

별 중요성은 90%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수행수준은

최고경영층의 경우는 30- 40%대, 중간관리자들은 10- 20%대로 나타나

중요성에 비해 역할 수행 수준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지식 기여자에 대한 외재적 보상을 조사 대상 기업의 4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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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은 지식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현금 포상 등 일회적인 것(20.2%)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식 경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을 포함한 구성원의 마인드 전환 및 보상 제도 등 조직 운영방

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8> 원활한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N=106, 복수 응답)

구분 응답 분포(%)

(1) 부서/부문별 목표 추구 및 경쟁으로 인한 부서/부문
간 이기주의가 심해서

15.1

(2) 권위주의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거나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어서

12.3

(3) 사내 지식의 소재 파악과 활용을 위한 지식 공유
수단(예:IT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18.9

(4) 지식 공유에 대해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

14.2

(5) 지식을 공개하면 자신의 개인 경쟁력이 상실될 것
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서

6.6

(6) 지식을 공개해도 인정을 받는다거나 인사 평가에
반영되는 등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13.2

(7) 현재 수행 업무량이 많아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
이 없어서

17.9

(8) 기타 1.8

<표 9> 최고 경영층의 주요 역할별 중요성 및 실제 수행 수준(N=99)

구분
긍정 응답 분포(%)

중요성 실제 수행수준

(1) 지식 비전 창출자 97 48

(2)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ㆍ활성화 지원자 90.8 36.1

(3) 솔선 수범자 91.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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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 8> 중간 관리자의 주요 역할별 중요성 및 실제 수행 수준(N=99)

구분
긍정 응답 분포(%)

중요성 실제 수행수준

(1) 지식 비전의 전파ㆍ통합자 92.9 25.8

(2) 조직 구성원을 지식 근로자로 육성 93.9 20.4

(3) 지식 관리자 87.8 15.5

□ 지식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식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비율은 74.3%로 높게 나타났으나 업무 수행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

고 있다는 기업이 약 80%의 분포를 보였음. 활용도가 낮은 주요 이유로

는 지식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41.0%로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활용도 높은 지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상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명확히

정의ㆍ분류하여 축적ㆍ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0> 지식 관리 시스템 활용 미흡 원인(N=61)

구분 응답 분포(%)

(1) 장소, 시간, 직위의 제약으로 인해 정보 시스템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16.4

(2) 지식 관리 시스템 사용법이 복잡하다 1.6

(3) 지식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

41.0

(4) 조직원들이 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해 무관심하다 32.8

(6) 기타 8.2

□ 지식 경영 추진의 주요 목적은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 분야는 마케팅 분야가 27.0%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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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지식 경영을 추진하면서 현재 역점을 두고 전개

하는 활동은 지식 공유 문화 조성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식 경영 문화 조성 면에서 지식 경영 추진 기업이

지식 경영 미 추진 기업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은 지식경영 문

화 조성의 절대 수준은 낮은 상태(5점 만점에 2.73- 3.59 수준, 7개 문

항 평균 3.29)이므로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지식 경영 추진시 주요 애로 사항 및 장애 요인으로는 구성원의 참여 및

인식 부족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지식 경영 문화 조성 정도와 상관 관계

가 있는 것으로서 지식 경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식 경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신뢰 문화조

성 및 조직 운영 방식 변화 시책 등이 병행ㆍ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1> 지식 경영 추진시 전반적 애로 사항 또는 장애 요인(N=39)

구분 응답 분포(%)

(1) 구성원의 참여 및 인식 부족 45.3

(2)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7.5

(3) 지식 경영 활동 결과의 측정 곤란 13.2

(4) 필요 지식의 정의 곤란 7.5

(5) 지식 경영 추진을 위한 예산의 부족 5.7

(6) 전담 부서 및 인력의 미비 15.1

(7) 기타 5.7

□ 기업내 지식 근로자 육성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은 아직 개선

의 여지가 많으나,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먼저 채용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채용 형태는 정규직 중심이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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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채용 시기는 정기 채용이 52.8%, 채용 의사결

정 부서는 인사 부서가 5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그러나 향후에는 정규직에서 계약직(40.7%) 중심, 정기 채용에서

필요 인력 수시 채용(84.1%) 중심, 인사 부서에서 현업 부서(74.7%)

중심으로 채용 방식이 전환되어 나갈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2> 인재 확보 방식의 변화 추세(전체, N=95)

분류

시기

형태(%) 시기(%) 의사 결정 부서(%)

정규직 계약직
필요 인력

수시 채용

정기채용

(공채 등)
인사

부서

현업

부서

지금까지 94.7 5.3 47.2 52.8 53.3 45.7

향후에는 59.3 40.7 84.1 15.9 25.3 74.7

평가ㆍ보상면에서는 지식 창출ㆍ공유를 통해 성과 향상에 기여한 사

람에 대해 인사 고과 등 정규적인 인적 자원 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승진ㆍ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는 기업은 24.5%에 그치고 있음. 반면

기업내 지식 창출ㆍ공유자에 대한 보상이 현재 실시되지 않거나

(34.0%), 외재적 보상 없이 내재적 보상(13.8%)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기업들이 지식 마일리지제 등의 인센티브

를 실시(20.2%)하고 있음.

<표 13> 지식 창출ㆍ공유자에 대한 보상 방식(N=94)

구분 응답 분포(%)

(1) 인사 고과에 반영하여 급여 및 승진에 연계 24.5

(2) 인사 고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승진(진급)시 가점 부여 5.3

(3) 지식 마일리지제 등 지식 기여도에 따른 현금보너스
등의 포상

20.2

(4) 외재적 보상보다는 칭찬이나 인정 등 내재적 보상 13.8

(5) 지식 창출ㆍ공유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보상은 없다 34.0

(6) 기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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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로 실시하는 육성 방식은 직속 상사 중심의 OJT (38.7%)와 사

내외 교육 기관 등 현업을 떠난 집체 교육(35.3%)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향후에는 육성 방식이 학습자의 니즈에 기초하여 쌍방향 교육

방법으로 실시되는 사이버 교육(37.8%), 자기 개발(31.1%)을 더욱 활

성화시키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평생 직장 개념에서 평생 직업 개념으로 바뀌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 개발, 개인의 시장 가치에 따

른 다양한 계약 관계 발생, 육성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입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4> 교육 훈련(육성) 방식의 변화 추세(N=150, 164, 복수 응답)

구분
응답 분포(%)

지금까지 향후에는

(1) 직속 상사 중심의 OJT 38.7 13.8

(2) 사내외 교육 기관 등 현업을 떠난 집체
교육(Off- JT )

35.3 17.3

(3) 자기 개발 22.7 31.1

(4) 학습자의 니즈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3.3 37.8

□ 기업들은 지식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 근로자 육성 관련 사항의 지

원 (35%)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기술 기반 구축

관련 사항(28.5%), 지적 자본 관련 사항(16.5%)의 순으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지식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식

근로자 육성이며 이를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식 근로자

육성 관련 사항에 큰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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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N=600, 복수 응답)

구분 응답 분포(%)

(1)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정비 7.2

(2) 지적 자본 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
라인 제공

8.3

(3) 기업내 성과주의 문화 정착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개선(연공 중심의 임
금체계 등)

14.0

(4) 초고속 정보 통신망 등 정보 기술 기반 확충 18.3

(5) 산학연간의 밀도 있는 협력 관계 구축 지원 4.7

(6) 현 교육 제도의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12.3

(7) 기업/시민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식 정부 구현

8.3

(8) 기업들의 자율적인 교육 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
도록 정부의 직업 훈련 제도의 개선

8.7

(9) 수요자 중심으로 특허 제도를 개선 1.0

(10) 기업내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등
의 인센티브 확대

7.0

(11) 기업내 IT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 확대

10.2

2 . 국내 기업 지식 경영 추진의 문제점 종합

□ 국내 기업 사례 분석 및 현황 조사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식 경영을 추진

ㆍ적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핵심 역량의 확인,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 등 3가지 관점에서 각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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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역량의 확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합성을 갖는 핵심 역량을 확보ㆍ축적하기 위한

지식경영 활동보다는 기존 지식의 축적 및 공유 수준에 머무르고 있

어 사업 성과 제고로 연결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즉, 자사의 산업 및 사업의 특성, 조직 특성, 구성원의 역량에 적합한

지식 경영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하고, 타사가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식의 유행 추종적인 양태를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음.

□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

지식 경영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T

등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

식 경영을 위한 지식 경영을 시도하려는 경향도 노정하고 있음. 또한

지식 창출과 공유의 범주를 주로 사내에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외부

지식 흡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식 경영 추진 조직과 영업, 관리, 생산 등의 현업 부서간의 유기적

인 역할 분담이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CKO의 경우

에도 역할 정립 미흡, 역할 수행 혼선 등으로 기업 전체 차원의 통합

적인 지식 프로세스 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

최고 경영층의 지식 경영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는 매우 높으나 구

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고 있음. 이의 주된 이유는 최

고 경영층이 지식 비전 창출ㆍ전파자보다는 조직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조직 문화 측면에서 아직도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경향이 많이 남아있

어 지식의 창출·이전·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용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외부에 공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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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는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전

제되었을 때 활발히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층은

지식의 창출·이전·공유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기업 가치 또는 기업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 자본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부 기업에

서 핵심 성과 지표의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적 자본에 대해 관심

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성

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식 창출자 또는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가 아

직 미흡한 상태로, 구성원들이 창출·제공한 지식에 대한 적절한 평

가·보상이 정규적인 인력 관리 제도와 연계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식 창출·제공에 대한 헌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3 . 국내 기업 지식 경영 추진의 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

□ 앞에서 분석한 해외 선진 기업의 성공사례 및 실패 요인, 한국 기업의 지식

경영 현황과 문제점으로부터 지식 경영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본 전략

방향 및 주요 과제를 3가지 차원에서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표 16 참조).

가 . 핵심 역량의 확인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

□ 지식 경영은 사업 전략의 명확화에서 출발하거나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

성이 있음. 전략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지식 경영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자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 영위

하는 사업의 특성,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전략의 수립 및 핵심 역

량의 파악이 이루어진 후 이를 실행·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지식 경영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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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밀착 차원 : 고객 정보 수집의 다양한 채널 구축, 고객 정보 내

용(행태, 접점, 상권, 마케팅 반응 등) 및 대상(계열사나 제휴 회사의

정보 공유, 고객과의 관계에서 획득된 정보ㆍ지식의 판매 등)별 지식

화, 획득된 고객 정보의 마케팅 전략 및 제품 개발에의 반영, 고객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 협력업체와의 지식 공유 등

운영 효율성 차원 :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ㆍ공유ㆍ활용, 지식 및 전문

가 지도 구축·활용, 지식 공동체 운영

제품 개발 리더십 차원 : 마케팅·R&D·생산 등 조직내 관련 부문간

의 지식 통합, 제품 개발 경험 공유, 기술 분야별 지식 공동체 활성화

나 .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

□ IT는 지식 경영 수행을 위한 수단이지 지식 경영 성공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IT를 필요 지식 공유ㆍ활용 원활화에 전략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IT 마스터 플랜 재검토(현행 시스템 분석ㆍ평가, 보완ㆍ신규 투자

분야 도출, 자사 지식 경영 추진에 적합한 시스템의 재설계, H/ W ,

S/ W의 표준화, 구체 개발 등)

지식 원천과 지식 필요 구성원의 연결

조직내 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원천(전문가, 지식 창고 등)과 연계되

는 개방형 시스템 구축

사용하기 편하고 업데이트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저장 가능하며 원활한 지식 공유에 기여하는

지식 창고 구축

□ 지식 경영 추진 조직 및 CKO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 현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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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전체 차원의 지식 프로세스를 통합적

으로 관리해야 함.

□ 지적 자본의 평가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의 정확한 역량을 공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경험, 스킬, 지식 등을 평가하여 필

요 지식 수준과의 격차(Gap)를 확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수 있음.

협력 업체들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협력 업체의 기술, 역량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음. 이는 협력업

체의 지식 수준 역시 자사의 제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사 보유 지식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

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즉 자사 보유 지식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지 또는 뒤따라가고 있는지 등을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

□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식 경영이 사

업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지식 경영 활동 과정상 어

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자사의 사업 전략과는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지식 경영의 효과를 재무적 성과 등 직접적인 변수로 측정하기 곤란

한 경우 간접 변수를 활용하여 평가. 즉, 사업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거나 목표와 관련된 대체 또는 세부 변수로 평가

예를 들어 매출 증대가 목표라고 했을 때 매출은 지식 경영만으로 달

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세부 변수인 고객 정보 이

용 정도를 평가.

혹은 고객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또는 고객 요구

대응 시간 등이 얼마나 증가 또는 단축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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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생산 현장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 전파/공유를 통해 불량률이 어

느 정도 감소했는지 평가

시퀀트 컴퓨터 시스템즈(Sequent Computer Systems)는 지식 경영의

목표를 수익 창출, 위험 감소, 원가 절감으로 정한 후 목표 달성 여부

를 측정. 이를 위해 고객과의 접촉 빈도, 매출 상담 성공률, 사이클 타

임 단축 정도, 지식 관리 시스템에의 지식 공급 정도, 지식 관리 시스

템 사용 정도 등을 구체 항목으로 선정하여 측정

이러한 지식경영 활동의 성과 평가 외에 지식 경영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 즉, 지식의 창출, 전파, 활용 프로세스 중 어느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보완하여 원활한 지식 공유를 촉진함.

다 .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위한 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

□ 최고 경영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비전의 창출ㆍ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중점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최고 경영자가 사업에 관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 혁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 뒷받침되어야 함.

우선 경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수립된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

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전략과 연계

하여 설정된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를 활용할 수

있음. 핵심 성과 지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균형 잡힌 성과지표

(Balanced Scorecard : BSC) 개념을 활용하여 고객 측면, 혁신

및 구성원 측면, 내부 프로세스 측면, 재무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수립된 전략에 맞추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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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지표상의 달성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략 자체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보아야 함.

사업에 관한 통찰 지식의 창출 방안에 있어서 경영 마인드 측면에서

는 첫째,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 및 위협에 대해 항상 주의

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주는 함의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즉각적

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先應的인 마인드(Proactive Mind)

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둘째, 비판적인 사고(Critical Mind)를 가지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기본 가정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을 모색해야 함. 셋째, 사업에 대한 열망(Aspiration )을 가져

야 함. 끝으로 현장 중시의 마인드가 필요함. 이를 통해 공급자와 고

객, 내부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 관찰 등의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통찰 지식을 얻을 수 있음.

아울러 경영자가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자 육

성 및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최고 경영자의 역할외에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필요

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조직에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계층 상하간의 신뢰, 동료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신뢰에 기초한 지식 경영은 그 어떤 지식 경영 방법론 보다 큰 힘

을 발휘할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연공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

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즉, 채용의 경우에는 현업 부서가 중심이 되어 필요 인력을 선발하는 방

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육성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업무 수

행상 요구되는 지식을 자발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OJT 등 직속

상사 중심, 피교육자 중심, T wo way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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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 기업의 지식 경영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요 요소ㆍ영역 문제점 개선 방향

핵심역량

의 확인

전략과의

정합성

기업·사업 특성과의

괴리 (부정합)
비즈니스 모델, 핵심 역량
확인후 지식 경영 추진 방향 설정

정합성

있는

인프라

구축

초 점 정보 기술(IT ) 중심
사람 및 조직 문화 중심의 지식

경영 추진

추진조직 역할 책임 불명확
역할 및 책임의 명확한 설정.
현업과의 유기적 역할 수행

평 가

시스템

지적자본의 개념 모호.
평가 활동 미흡

측정 틀·방법론 개발

객관적인 평가실시 (성과개선도)

조직 변화

리더십
구체적 추진 방법 부재

관리자 역할에 치중

통찰력ㆍ사업 전략에 기초한 방법

비전 창출자로서의 역할 강화

조직문화 폐쇄적, 관료적
신뢰에 근거한 개방적, 자율적
기업 문화 구축

평가ㆍ보상
공정한 평가ㆍ보상

미흡 (연공서열 중심)
능력ㆍ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와

연계 (조직기여도 반영)

□ 아울러 지식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 간접적인 보상 뿐 아니라 직접적인 보상도 이루어져야 각 구성원들이

지식 근로자가 되려는 열망과 지식 경영에 대한 신념을 지니게 됨. 구성

원들이 지식의 공유·활용을 통해 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

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입

각한 평가ㆍ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지식 창출ㆍ공유를 통한 조직 기여도를 정규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

급여ㆍ승진에 연계함.

보너스, 급여 인상 등 외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창출에 대

한 보람, 자부심 등 내재적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 내용 및 방식

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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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정부의 역할 및 지원 필요 사항

1 . 정부의 역할 5 )

□ 지식 경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일이므로 기업이 그 주체임. 구체적인 지

식 경영의 실행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ㆍ모색ㆍ해결해 나가야 함. 이

때 정부는 시장 경제(경쟁)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지식의 창출ㆍ공유ㆍ활

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원활한 지식 경영 추진을 지원하는 조

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선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정부는 기업의 지식 경영 촉진을 위해서 법ㆍ제도 개혁자와

인프라 구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법ㆍ제도 개혁자로서의 역할은 지식의 창조ㆍ확산ㆍ공유에 장애가 되는

제반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역할로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범위 확대 및 집행의 강화, 지적 자본 평가의 제

도화를 위한 기본 가이드 라인의 제공, 성과주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관

련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과주의 급여 제도 도입 등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을 정착시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근로자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식ㆍ정보 사회에 부합되도록 노동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평

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바뀌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 시장

의 유연성 확보 및 조직 구성원들의 시장 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방향

5) 앞에서 논의한 기업 지식 경영 활성화 이슈와 관련도가 높은 내용 중심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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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법의 기본 전제 및 가정, 구체 조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프라 구축자로서의 역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의 창조ㆍ확산을 촉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로서, 첫째 국가 지식 시스템의 구축, 둘째

산학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셋째 지식 근로자 우대 문

화 조성에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현 교육 제도의 재검토, 평생

교육 체제 구축,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기업이 소속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 훈련

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의 창출ㆍ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 교육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 체제 개선 필요

기업ㆍ개인 대상의 지식 올림픽(가칭, 민간에서 주도)을 개최하여 베

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ㆍ개인에 대해서

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 기업의 지원 요청 사항 6 )

□ 여기서는 기업체의 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문헌 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제안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 성과형 급여 제도 관련 사항

□ 성과형 급여 제도 도입 등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을 정착시켜

기업 구성원들의 지식 근로자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연공급제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의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 필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중

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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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수당 내용의 탄력적인 운영 문제

□ 기업내에서 지식 근로자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성과와 보

유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업무 수행 성과나 보유 능력, 업무 특성, 지위 등에 관계없이 법정 수당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급여 항목 단순화가 수반되는 성

과 능력형 급여제도 도입시 실무적인 애로가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직종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법정 수당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특수 전문직 및 고위 관리직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

해 순수 연봉제 등을 원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

기 때문에 법정 수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평균 임금 및 통상 임금 문제

□ 의미가 불명확하고 복잡한 임금체계 생성의 주원인이 되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개념을 표준(기준) 임금 개념으로 통일하거나,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의 개념을 폐지하고 성과형 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정급,

변동급 등 명확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평균 및 통상 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성과형 급여 제도 도입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3) 퇴직금 산정 문제

□ 성과형 급여 제도 도입으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달라

져 퇴직금이 줄 가능성도 생겨 기업 구성원의 반발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각적인 방향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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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훈련 관련 사항

□ 기업이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 훈련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의 창출ㆍ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교육 훈련 지

원 체제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재 육성과 지식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정부가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들이 원하는 교육 훈련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의 교

육 훈련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중소 기업들의 교육 훈련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

□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과다, 지원 적용

대상 엄격, 지원 절차 복잡 등의 문제로 기업-정부간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검토 필요

과정 승인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기본 양식(지정 신청서, 과정별

훈련 내용 및 실시 계획서)만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요망

어학 과정이나 20시간 미만 교육의 경우에도(예, 8시간 이상) 지원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 요망

환급 처리 절차 양식의 경우, 해당 교육 기관 사용 양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중장기적으로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내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은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고령자 수강 지원, 중소 기

업 훈련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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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 기관 선정 및 지원의 집중화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 훈련 교육 기관 선정 및 지원시 보다 내실 있

는 교육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선정 기관 및 교육비 지원의 집중화 방안

을 검토할 필요

현재는 지정 교육 기관이 너무 많고 교육 지원 금액도 교육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실 있는 교육 미흡

3) 대학 교육과 기업 교육의 연계 강화

□ 대학 교육과 기업 교육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복 교육

을 통한 시간 및 교육비 낭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

4) 사이버 교육 활성화

□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사

이버 통신 교육의 기업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원 대상 및 기준, 금액

등을 완화하여 적극 지원 검토 필요

어학 교육의 지원 대상 적용 및 4주 미만의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급 혜택을 차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다 .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사항

□ 지식 창출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ㆍ촉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복무 관리 등에 제약 규정이 많아 기업내

연구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내용의 검토가 필요

현재 동일 기업내 2개 이상의 전문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전문연구요원의 내부 전직이 금지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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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2항), 전직 승인 신청시 지정업

체 장의 의견란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전문연구요원

의 신상 이동(병역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 대해서는 세부

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채용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지정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관리ㆍ

육성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검토ㆍ정비 필요. 예를 들어 동일 기업내

에서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부 전직 및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검토 요망

라 . 특허 출원ㆍ등록 관련 사항

□ 지식 자산의 보호ㆍ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절차 간소화, 수수료 인하, 심사의 Quality 향상, 특허 변경

가능성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

특허를 신속ㆍ정확하게 출원ㆍ등록하는 것은 지식 경쟁력 확보에 매

우 중요. 그러나 현재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고 있

어 기업에서 특허권 행사 등에 애로가 있음. 전문 인력 확충 및 전산

화를 통해 소요 시간 단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특허 연차 등록료가 체증 체제로 되어 있어 특허 수입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록료를 많이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

음. 일정 기간내 기술 평가를 다시 하여 체감,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등 요율 체계의 탄력적 운영 방안의 검토 필요

특허심사통지서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출원 기

업이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음. 이로 인해 기간 연

장, 추가 비용 부담 등이 자주 발생. 미국 등 선진 국가처럼 승인 및

거절 사유 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심사의

Quality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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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변경을 위해 등록정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자구 수정 등 그

범위가 협소하여 새로운 내용 수정ㆍ보완이나 요지 변경 등은 거의

불가능함. 최초 출원 신청서에 변경 가능성 기재 등 특허 변경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표 17> 기업의 지원 필요 사항 요약

구분 지원 필요 사항

성과형 급여 제도

관련 사항

- 직종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법정 수당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개념을 표준 임금 개념으로

통일하거나 성과형 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정급,

변동급 등 명확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

- 성과형 급여 제도 도입으로 퇴직금 산정시 기업 구성원

반발의 소지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육 훈련

관련 사항

- 지원 서류 과다, 지원 절차 복잡, 지원 적용 대상 엄격 등

기업-정부간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 교육 기관 선정 및 지원의 집중화

- 대학 교육과 기업 교육의 연계 강화

- 사이버 통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사항

- 지정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관리ㆍ육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내용 개선

특허 출원ㆍ등록

관련 사항

- 전문 인력 보강 및 전산화를 통해 특허 처리기간 단축

- 특허 수수료 체계 개선

- 특허 심사의 Quality 제고

- 특허 변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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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결론 : 지식 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 지식 경영의 실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임. 따라서 지식 경영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기업의 몫임.

□ 국내 기업의 지식 경영은 이제 시작 단계로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 창출

은 미흡한 수준이며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음.

이는 자사에 대한 정확한 현상 진단이 미흡하고, 지식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 즉 자사 사업 전략이 불명확

하고, 이에 따라 지식 경영의 방향이나 초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 지식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영의 근본 철학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각 기업의 전략과 경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

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진정한 지식 기업으로 거

듭나기 위해 지식 창출ㆍ공유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상의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 지식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대한 객

관적인 현상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식 경영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한 후, 지식 경영의 방향 및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식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함.

□ 결국 지식 경영은 기존에 수행되던 모든 경영 기법의 대체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식 경영은 기업 경영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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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존한다거나, 지식 경영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지던 제

반 경영 기법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간주해 버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함. 중요한 점은 핵심 역량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경

영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며, 지식 경영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상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는 지식 경영의 조력자로서 기업들의 지식 경영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토양을 조성해 주는 역할

을 담당해야 함.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기업이 지식 경영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파악하고 해결

해 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교육 제도, 노동 관련 제도, 국가 정보 인프라,

연구 개발, 경제 구조 등에 관한 정책이 지식의 확충·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아울러 정부 자체도 차제에 지식 경영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 정

부 구현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의 파악, 구현하고자

하는 미션이나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함. 그리고 존재 이유나 미션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 또는 정책결정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특히 정부는 행정 서비스와 정책의 공급자로서 그 수요자의 니즈를

항상 확인하고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 또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정책 결정 과정이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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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정부의 역할정립

1 . 서론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함.

그 중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속성상 개인이나 기업에 비하여 변화를 추구

할 경제적 유인이 적으므로 의식적인 역할 재정립이 특히 중요함.

2 .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정부 역할 재정립의 중요성

가 . 지식기반경제와 경제주체들의 역할 변화

□ 개인의 역할은 수동적 생산요소에서 지식을 창출-습득하는 주체로 바뀜

□ 기업의 역할은 수동적 요소결합자에서 요소창출자, 혁신자로 바뀜.

□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자 및 공공재의 직접

생산자에서 지식 창출과 확산의 틀을 마련하는 조성자(助成者)로 바뀜.

나 . 정부의 역할 재정립의 중요성

□ 정부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구성적(構成的)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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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정부의 의식적 자기 역할 재

정의가 중요함.

□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은 다음의 이유에서 더욱 중요함.

정부의 사회통합적, 선도적 기능을 중시하는 문화적-역사적 전통

개발연대에 정부가 행한 주도적 역할,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점하

고 있는 높은 비중

제도자산 의 부족

3 .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그 수행환경

가 . 정부의 역할

□ 정보 및 지식 인프라의 구축

지식재산권과 지식자산 거래 등의 기반형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민간의 지식-혁신 활동의 활성화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주체들간의 협동 고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소득-고용에서의 양극화 경향 극복

지식기반경제에 내재하는 고용, 임금, 소득 등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

하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해야함.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중첩되면 고용문

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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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부역할 수행을 위해 고려해야할 지식기반경제의 특성

□ 일반적으로 지식기반경제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정부의 역할수행

방식에 변화를 요구함.

지식자산은 무형성 및 높은 이동성을 가지며 많은 경우 지식관련 활

동의 경제적 효과는 측정이 어려워 전통적 형식의 조세-재정 지원방

식 시행이 어려워짐.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 경향으로 인해 정부(national government )의

자율성과 통제력이 약화되며, 경제의 복잡화, 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수요파악 능력에 한계가 지워짐.

수익체증, 네트워크 의존성 등으로 인해 기업, 산업, 지역, 국가간 경

제력의 우열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변화가 항시화 됨.

기업은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 내에서 자신의 이

익을 추구하지만 다른 기업과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과 자산

의 풀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추구함.

다 . 정부 역할 수행의 장애요인 (우리나라의 특성)

□ 전반적으로 시장질서가 미비함

□ 정부의 효율성, 정책 신인도가 낮음

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통한 정부부문의 순위는 최하위권이며 특히

정부의 정책설계,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어진 재정제약

통합재정기준 수지적자가 1998년 약 19조원이며, 이는 GNP의 4.2 %

에 해당함.

219



실업대책,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한 막대한 재정수요.

4 . 정부역할 수행 방식의 원칙

□ 위에서 논의한 지식기반경제의 일반적 특성과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역할의 수행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함.

제도, 인센티브 설계 중심으로 하고 특정기업-산업의 선택적 지원은

가급적 지양.

민간경제주체들과 대학,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의 지식활동 관련 네트워

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개별 주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지양.

조세-재정상의 지원은 민간 지식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재적 자산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증대는 비우선 분야의 지출감축과 연계

하여 시행.

경제활동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기반을 확보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조세행정의 간편화를 추구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과 징세행정

비용을 절감.

정책과정의 개방성을 증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적, 체계적

으로 활용해야 함.

경제 각부분의 연계가 높아지고 급격한 변화가 상시화되는 환경에서

는 정부의 각 관장부분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부처간 경쟁구도를 지

양함으로써 정책조정의 구조를 새롭게 확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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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요 정책영역별 정부의 역할

가 . 지식기반경제의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립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경제적 과실의 귀속 보장에 따라 혁신유발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정도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가지므

로 지식재산권 설계시 혁신유발과 경쟁촉진의 두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식자산평가

지식자산이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이에 따라 금융자원 배분 등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표준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표준화는 상품의 호환성, 결합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유통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

능동적으로 국제적 표준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위

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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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민간의 지식-혁신 활동의 활성화

□ 정부부문 R&D의 효율적 추진

연구주제 선정과 재원배분을 범국가적 관점에서 조정해야함.

□ R&D 의 세계화 촉진

세제나 재정상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제휴 파트너가 가질 수 있는 불

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에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함.

□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주체의 협력 촉진

공동 연구-개발의 비용과 과실이 어떻게 참여주체들에게 분배될 것인

가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주체들의 참여를 유도

기업들의 연대가 경쟁전(前)단계에 국한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경쟁

제한, 시장지배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감시

□ 기술개발 관련 통합 데이터 베이스 운용

민간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민간 경제활동의 틀이 되는 법령,

제도에 대한 통합된 정보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개선

□ 중소기업들의 혁신 네트워크 참여 지원

견실한 혁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중핵으로 한 중소기업간 제휴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제휴를 지원

공공부문 연구결과의 제공, 기업간 연구분야의 분담중재, 연구의 과실

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전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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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교육과 훈련지원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충.

초·중등교육에서 원천적 교육(generic education ) 강화, 직업훈련과정

의 개발에 기업들의 수요 반영, 대학교육에서는 수월성(秀越性) 확보.

다 . 소득-고용에서의 양극화 경향 극복

□ 지식, 정보에의 접근보장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과 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업, 산업, 지역 경쟁력의 급격한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동시장 정보제공능력을 제고해야 함.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들에 대하여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함.

6 . 정부조직과 운영의 지식화

□ 정부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조직과 운영 자체를 지식화해야 함.

가 . 정부의 지식 인프라 강화

□ 공무원의 지식활동을 촉진하는 조직과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

임용, 보직, 승진제도가 공직자의 지식역량 축적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함.

223



부처내 지식관리관을 설치하여 지식의 체계적 축적 및 확산과 공유를

관리하도록 함.

□ 정부의 효율적 정보 인프라 구축

부처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호환성 증대와 네트워크와 행

정문서의 표준화를 통하여 정부내에서의 정보, 지식의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함.

나 . 정부의 지식활동 활성화

□ 정책 입안, 집행과정의 개방성을 제고

각종 정책수요의 발굴, 정책의 구상, 입안 과정에서부터 관련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작용을 강화함.

□ 기존 인수인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역사기술적 인

계가 가능하도록 인수인계를 위한 파일을 상시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중요한 정책문제해결 경험에 대한 총체적 기억을 가능케 해줄 기록 시스

템을 개발

□ 정부 조직내에 형성된 암묵지(tacit knowledge)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하

는 장치를 마련

암묵지를 범주화하여 각 암묵지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거나

yellow page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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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정부의역할 정책영역 법, 제도 재정 - 조세상의 지원

지식기반

경제의

제도적 및

물적

인프라의

구축

지식재산권정립

특허관련인력육성, 특허심

판제도정비,조정기구, 지식

재산권보호시행강화

지식자산평가
기술평가인력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지원에 기술자산 가치

평가 기준 반영

표준화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도록

유도

전자상거래활성화
이용자보호, 표준약관,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

세원칙의 확립(국제적

협조), 납세비용최소화

정보 통신 인프라 표준설정

통신망, 지식정보자원

구축, 활용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

민간의

지식활동

활성화

연구개발

공공 R&D 주제선정,

재원배분 범국가적 조정

세계화 촉진

주체간 협력 촉진

기초연구,

공동연구 지원,

업종, 규모별 차별폐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

에 재정지원

교육, 훈련

원천적 지식의 교육,

직업훈련과정 개발에 산업

체의 수요 반영

대학운영 자율화, 시장원리

의 도입

평생직업교육지원,

대학, 취약계층지원

소득-고용

의 양극화

경향 극복

노동, 사회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약계층의 지식

- 정보에의 접근 보장,

기초생활보장,

정부조직,

운영의

지식화

정부조직, 운영 정책조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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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재정의 역할

1 . 재정적 함의

□ 지식기반경제가 재정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의 세가지임.

경제성장과 고용이 주로 기술진보와 지식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지출도 지식기반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지식기반경제는 소득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므로 지식기반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함.

또한 정보화 및 정보통신의 발달을 지식기반의 구축과 부작용 완화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함.

2 . 재정 운용 현황과 여건

□ 정부의 지출이 물적자본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분야에 대

한 지출이 부족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물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

고 지적자본에 대한 지출이 부족함.

현재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반면

향후의 소득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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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세출

억제가 불가피함.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지출은 향후에도 재정적자의 요인으

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입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3 . 재정 운용 방향

□ 재원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식기반 투자 확대는 여타 분야

의 지출 감축과 연계하고 재량권 확대와 재정지출의 평가·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지식기반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부처는 해당 부처의 예산에

서 지식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실행조직(지출부서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 이양을 확대하는 대신 지출의 성과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이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서 지식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전까지 국가경쟁력 또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의 중심이

SOC 등 유형·물적자본이었음.

향후에는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도록 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

무형·지적자본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기존의 소득보전 또는 근로 중심에서

지식제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227



지식이 고용과 소득의 핵심적 요인이므로 향후의 복지정책은 지식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함.

예를 들어, 복지분야의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기존의 소득지원이

나 공공근로사업 등 소득 및 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재교육 등 지식제

공형 복지를 추구하여야 함.

□ 재정을 통한 민간지원도 기존의 금전적 지원에서 지식기반 제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도 금융지원, 보조금 방식을 지양하고 지식기반

제공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야 함.

□ 재정지출은 지식·정보의 생산, 전파 및 활용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식이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 전파, 활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재정지출은 지식의 생산과 전파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식 및 정보의 활용으로 저렴한 비용,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취

약계층의 지원이나 국민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4 . 지식관련 분야별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 지원은 기초연구 및 공동 연구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

며 기업규모나 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및 민간기업 지원은 공공성이 강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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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동연구센터 건립·확충, 합

작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지식기반경제의 주요한 분야가 금융, 유통,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이므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함.

□ 기반조성, 자본참여, 기초 및 응용단계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지원이 요구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혁신을 추

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창업보육시설, 벤처집적

단지, 벤처기업 및 비즈니스 엔젤 정보망, 고용·경영·판매정보 제공

등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술혁신기업 초기단계의 경영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공적자금을 통한 자본참

여가 필요함.

□ 사회·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정규교육의 확대가 산업사회의 규범에 부합한다면 평생·직업교육이

지식기반사회의 규범에 부합함.

현재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정규교육보다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근로자 숙련개발교육, 사이버 대학, 교육방송, 인터넷 교육 등

을 통하여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규교육의 경우 대학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재정지출의 중심이 전

체 국민에 대한 교육 확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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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 부합하는 규범화된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지식기반의 핵심이 되는 반면 시설 및 인력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대되어야 함.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여성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함.

□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

요하고, 접근성와 국민 편익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식·정보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지식·정보

인프라와 지식정보자원의 구축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함.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온라인 전자서류(인허가, 여권발급, 구

직, 주소이전 등)의 제공 및 접수, 전자납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함.

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식의 획득이 용이하도록 학교, 우체국, 동사무

소 등 일반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터미널, 컴퓨터 등 공공부문의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화의 활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지식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간·공간적인 제약을 축소하므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인터넷 직업교육 및 훈련, 전자도서관, 공공부문의 Web Pages, 고용

정보망, 비즈니스 엔젤 정보망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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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재정적 지출은 빈곤층의 생계보호와 취약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타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의 확충을 통해 달성하는 한편 복지의

주안점이 지식 제공이 되어야 함.

빈곤층의 생계보호와 실업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

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의료, 실업, 노후생활 관련된 지원은 보험방식

을 적용하고 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복지제도의 주안점이 기존의 소득보전, 근로 제공 형태에서 재교

육 등 지식제공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부문이 혁신적 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용(구매)하여 혁신적 기술의 초

기 시장을 형성해 주고 지식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공공기관이 전자상거래, 전자조달제도, 인터넷 훈련 및 교육, 인터넷

복지서비스 공급 등을 통하여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혁신

을 촉진하며, 지식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지식과 관련된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

지만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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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정 운용 방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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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조세의 역할

□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조세제도 및 정책과 관련

된 경제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됨.

전자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활성

화되고 거래의 대상이 유형상품에서 무형상품으로 전환될 것임.

현행 조세체계는 과거의 산업경제의 틀에 부합하도록 짜여져 있으므

로 새로운 경제질서 및 패러다임에 걸맞는 조세체계 및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세계화(Globalization )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과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세원에 대하여 차별화 된 세율이 적용될 것이

며 이로부터 야기되는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기반의 전환

이 가속화될 전망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과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반노동자에 대해

서는 높은 세율의 적용이 예상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이 저해됨에 따른

세부담 불공평의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중심에서 소비 및 재산 중심으

로 과세기반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거래 중개과정(유통과정)의 축소 및 세원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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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

수확보 및 세원발굴을 목표로 제시되어야 함.

1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거래가 어떤 한

국가에 소재한 서버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의 고정사

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직접세 분야에서의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

천지국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현행 원칙 적용시 원천지국의 전자

상거래 과세베이스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임.

또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저율과세국가로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

라 남용적 과세회피행위가 늘어나고 국가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지식·정보 등 무형상품의 거래 비중이 점점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세포착지점(taxing point s )의 설정 및 거래 사실의

증명 등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디지털화 되어 전송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세수가 대폭 축소되어 재정수입에 막

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수입의 손실을 보전하

기 위한 새로운 세원개발이 필요해질 것임.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의 하나로 전자화폐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9년 4/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전자화폐시스템은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기록시스템(ac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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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을 채택하여 세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의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과세내용이 과세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

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미국·유럽연합 등은 인터넷을 무관

세지대로 만들고 인터넷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현재 무관세화, 내국세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물 관련 규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익보호 입장 때문에 국제적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진외국들의 추세를 볼 때 향후 새로운 형태의 무역라운드로 부상될

가능성도 있음.

우리나라는 국제적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

며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보

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방향을 유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 신축적 재정지출을 위한 조세체계의 전환

□ 지식기반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및 패러다임에 걸맞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임.

□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

제는 정부지출의 신축성 제고라고 할 수 있음.

정부지출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총 국세의 21.3%(1999년)

를 차지하고 있는 목적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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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세정책이 징세편의 위주로 운영된 결과 목적세 비중이 계속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히 필요

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현재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감면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뿐만

아니라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인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교통세는 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효율화 역시 중요한 과제임.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여 일반재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신서

비스의 확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전화서비스

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전화통신서비스에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

면 EU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외국의 원거리통신사업

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가 불가능한 실정임.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전화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기간통신사

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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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하

여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함.

□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개선되

어야 함.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할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세무전문인

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적으로 제도가 단순해져야 함.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경우와 같이 다른 형태의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효과와 투자유인효과가 낮은 제도는 단순화 측면에서

도 폐지를 고려하여야 함.

벤처캐피탈(venture capit al) 또는 엔젤캐피탈(angel capital)의 형태로

많은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이월 등

의 방법 등을 도입하여 지원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운영하여야 함.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각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WT O 체제의 출범이후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되어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신설하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조세

지원이 상당부분 축소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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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세제는 벤처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되어야 함.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

이므로 소득세·법인세의 감면보다는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

세·취득세 또는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감면을 확대하는 방

향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산업에 유입되는 시중자금에 대한 지원

세제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벤처산업으로 유입되도

록 해야 함.

□ 정부의 교육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훈련·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

(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로서 지식기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기업에서 종업원의 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의 회임기

간이 타 부분의 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필

요가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과거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으며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 이후 그 지원 폭이 더욱 확

대되었음.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

는 촉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재 OECD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유해조세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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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ful t ax competition ) ' 내용 중의 내·외국인 차별(ring - fencing )

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4 . 조세행정의 선진화

□ 지식기반경제에서 예상되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과세포착지점(t axing

point s )의 상실 등 조세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행정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금부과 및 징세업무의 전

자화 등으로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면도 있을 것임.

□ 전산신고(electronic filing )의 도입은 세무당국의 입력작업에 따르는 비용

과 세무대리인의 신고서 작성 및 송부와 관련된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며 수작업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운영비용의 절감을 가

져올 것임.

전산신고의 경우 서면신고보다 조속하게 처리되므로 자발적 납세순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전산신고의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절차는 신고서의 세부항목을 계

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민간에

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인정해 주는 방법과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지

정하고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선진 외국에서 전산신고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은 전산신고

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라는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산신고 보급을 위해 제도적인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

함(예를 들면, 전산신고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입비(signing -

on fee)와 매년 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한다든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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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이나 세정보고 같은 국세청 정보 및 기타 전자우편 형태의 정보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

□ 조세(금융)자료의 전산체계구축으로 조세행정상의 자료수집 비용을 절감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부처 내에 산재해 있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데

이터베이스) 등을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여 세무행정업무 뿐만 아

니라 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재산관련 등기자료 전산화 작업

을 더욱 빨리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

금 관련 전산자료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 IS)으로 편입하여 자영업

자의 소득파악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꾀

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이러한 환경 하에

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조세법규는 더욱 세분화되어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정

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각종 신고서류 및 서식을

간소화하고 세무용어의 순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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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세정책방향 개념도

지식기반경제

세계화로 인해 응능과세원칙 저해

지식기반경제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조세체계의 재구성

물적자본 중심체제에서 지식자본 중심체제로 전환

정책목표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세수확보 및 세원발굴

정책과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과세원칙 확립,
세수확보 방안, 국제적 논의에 따른 대비책 마련
조세체계 간소화 → 정부지출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목적세 정비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 제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세행정 효율화 → 행정비용 절감

정책과제별 개선방안

전자상거래

우리 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상업용 홈페이지 개설시 사업자등록

의무화

거래기록 보존 및 신고의무 부여

납세순응비용 최소화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대비책 마련

조세체계

목적세 정비

·교육세·농어촌특별세→본세 통합

·교통세→소비세 통합

·전화세→부가가치세 전환

교육투자의 효율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지방교육양여금→교육교부금 통합

조세지원제도

연구개발투자지원: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지원: 창업단계의 지원 확
대, 투자조합을 통한 지원 형평성
제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기업
및 개인의 교육투자 확대 유인

외국인직접투자 지원: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및 유해조세경쟁을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조세행정

세금부과 및 징세업무의 전산화:
전산신고의 도입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증빙서류 인정:
자료의 전산처리과정, 전자기록의 보
존요령 및 보존기간 등 제시

전산신고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전산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처리,
세무대리인에게 전산신고에 필요한

편의 제공

조세(금융)자료의 전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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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정부조달의 효율화 방안

1 . 조달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편의 기본방향

□ 우리 나라 조달시장의 규모(1996년)

물품구매 약 15.5조원, 시설공사 및 용역 약 29.3조원, 총계 44.8조원에

달하여 1996년 GDP의 11.5%로 추정.

□ 우리 나라 정부조달제도의 문제점

지식인프라 개발 및 확충을 유도하는 장치의 미흡

입찰에 있어서 경쟁 제한적 요소, 자율성을 저해하는 입찰제도, 품질

우선 구매의 미흡

건설공사 조달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 미흡, 사행적 낙찰자 결정

구매전문가의 부족 및 공공구매의 적시성 확보 미흡, 부정 및 비리발

생 여지의 상존

조달EDI를 활성화하는 주변 여건의 미흡: 법적 기술적 보완장치 마련

이 시급

□ 정부조달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첫째, 지식기반 경제의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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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방지하는 제도 구축.

셋째, 품질 우선 및 자율을 존중하는 제도 확립.

넷째, 구매전문가의 육성 및 구매절차의 혁신을 통한 적시성 확보.

다섯째, 부정 및 비리 발생 소지의 제거를 위한 제도의 투명성 확립.

2 . 지식기반 경제의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위한 정부조달제도 개편방향

정보화 지식사회 구축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제도 개선 : 전자

조달의 의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

한 바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정보화 유도 : 방대한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에 대한 EDI 관련 기술보급으로 정보화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지식기

반 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일조.

조달청 조직내에 기능간의 벽을 없애고 직원들간에 네트워킹을 활성

화하는 다양한 제도 시행 : 조달정보를 창출·전파하여 이를 공유·활

용하도록 하는 유인제도 구축

□ 정보기술상품은 호환과 상호운용이 중요하므로 조직간 협력을 전제로 정

보기술상품의 조달이 중요함.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기술상품의 조달을 위해 부처간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조달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임.

정보기술상품의 공동 조달은 정보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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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목표 혹은 부처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보기술 상품의 조달이 합리적으로 되는가를 확인하고, 사후 유

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보조가 필요함.

□ 정부조달시스템에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 이라는 파라다임을 도입

함으로서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의 구축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대

조달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화 유도 : 전자입찰제도의 구축

인터넷을 통한 조달정보의 교환으로 정보화 마인드(mind) 제고

정부조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at a base) 구축 및 정보의 공유

를 통한 지식기반 조달체제 구축

□ 정보기술과 조달기술의 연계 효과

조달행정처리시간의 단축, 문서작성비용의 절감, 정확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제고.

정부조달과 관련한 부문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통한 지식조달체계

의 구축.

3 . 조달 E D I의 활성화

□ 조달EDI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전자화된 자료의 교환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시간 및 비용절감

전자적 문서교환 및 내부업무처리 자동화를 통한 조달행정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조달행정업무 처리로 수요기관에 대한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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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의 조달청 방문회수 과다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낭비 요소 제거

시장의 전자화를 통해 정보교환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민간기

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촉진

조달EDI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 : 이용자가 방대한 조달행정 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거래 비용의 절감임.

이러한 거래 비용 절감에는 자료의 재입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절감, 거래의 정확성에 따른 오류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람의 왕

래에 의한 업무 처리 감소뿐 아니라 교통 혼잡 유발 요인 감소로 인

한 사회적인 비용 절감도 포함됨.

이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가 낮은 부분에 소

요되는 자원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이전되며

국가 전체적인 국부의 실질적인 증대가 가능함.

□ 국내 조달 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수준 등 미국과의 환경 여

건을 감안해도 조달 금액의 3∼4%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

며 비용 절감이라는 일반적인 EDI 도입 효과 이외에도 조달 EDI의 특수

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모든 관련 국가 행정기관이 조달 수요 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공

공 부문에 EDI 도입과 더불어 내부 업무 전산화 등의 정보화가 촉진

됨. 또한 조달 EDI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부EDI/ EC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과의 가상적인 통신망 구축으로 정부 기관내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음.

둘째, 정부EDI/ EC지원센터에 의한 민간과 정부 기관간의 게이트웨이

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효율적인 통신 및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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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수의 VAN 업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는 국내 VAN 업체의

자유 경쟁에 의한 기술력 향상과 EDI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 효과

를 수반할 수 있음. 정보통신 업계의 수요 창출은 EDI와 관련된

VAN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기관 및 업체의 EDI 시

스템 도입에 따른 SI 부문의 수요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4 . 경쟁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방지하는 제도 구축

□ 단체수의계약의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입

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완전경쟁 하에서 공공구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설용역업 경쟁촉진

건축분야의 설계 및 감리시장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감리전문업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자

격요건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업체 우대제도의 폐지

지역우대제도는 시장개방이 촉진되고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시장관행을

개혁하고 혁파해야 하는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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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품질우선 및 자율을 존중하는 제도 확립

물품에 대한 종합낙찰제 확대

종합낙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품목을 인정품목(positive list )으로

고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불인정품목(negative list )을 고시하는 방향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감사제도의 개선)함.

적격심사낙찰제의 개선

적격심사 본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방식으로 전

환하고 정책지향적인 심사항목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대폭적으로 간

소화하여 입찰가격 위주의 심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입

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저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심

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6 . 구매절차의 혁신을 통한 적시성 확보 구매전문가의 육성

□ 공공구매절차의 혁신

축적된 구매기술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연결하여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성의 확보를 전제로 과감한 구매절차생략을

허용하는 등 구매담당자 재량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음.

□ 구매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의 의견 존중

공공구매 전문가를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국가공무원 임용령)

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행정 전반 및 서명권한을 실질적인 공공

구매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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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분산조달체제의 확대

□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과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하는 분산

조달 범위의 구분이 금액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조달물품 및 공사의 특성상 집중조달이 유리한 것과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반영하여 중앙조달 및 자체분산조달의 범

위가 설정되어야할 것임.

Ⅴ .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1 .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재산권

□ 경제활동이 물질과 자원과 같은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資源基盤經濟

(resource- based economy)에서 지식,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인 知識

基盤經濟(knowledge- based economy)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의 소프트

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이러한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지식재산의 생산과 교환이 경제활동

의 중심이 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속도는 빨라지고 유통

량이 커지고 있음.

이때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최단기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호와

유통은 경제활동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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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분쟁해결 기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임.

2 . 현황 및 문제점

가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취약함 .

□ 우리 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위반에 대한 제재

(enforcement )의 취약으로 불법복제와 도용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임.

그 동안 지식과 정보가치의 자산가치 인정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장

치가 부족하였으며,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역시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

처하는 수준으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함.

□ 업계가 추정하는 산업별 불법복제 현황은 출판물이 총 저작물의 15%, 음

반·비디오물이 총 저작물의 30%,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총 저작물의

80%,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총 저작물의 67%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으

며, 국내출판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실을 연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나 .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효과적인 행정체제 미확립

□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의 충실한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의 미비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행정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산업재산권 출원의 지속적 증가와 출원기술의 다양화에 대처할 수 있

는 특허심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심사 지연 및 심사 부실을 초

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개발 의욕 약화와 불필요한 분쟁이 야

기되어 기술이전 및 교류를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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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따로 분리되어 지

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

고 있음.

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에 소극적인 자세

□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변화 움직임에 대해 주도적인 위치에

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EU등 선진국들은 자국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계속적으

로 요청하고, 동남아·중남미 등 개도국 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

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대응이 미비한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능동적이지 못해 WIPO의 경우

는 총 21개의 지식재산관련 협약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의 경우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부다페스트조약, IPC 조약, NICE 조

약, 베른협약 및 제네바음반협약에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3 . 기본정책 방향

□ 기본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R&D투자의 증대와 노력의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연계시키는

마인드의 진작을 통해 지식기반경제하의 국가 경쟁력인 활발한 지식의

생성과 유통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함.

둘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세계수준으로 개선하고 제재(enforcement )

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해야 함.

셋째, 출원-권리화-활용-감시-분쟁해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도적 개

선을 위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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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합되는 멀티미디

어 디지털저작물과 같은 신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4 . 핵심정책 과제

가 . 불법복제 단속강화 법제화와 정품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

□ 불법복제 단속의 강화를 위해 검찰뿐만 아니라 특허청 및 정보통신관련

공무원도 불법복제의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불법복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업체의 필요에

따라 자문하고 합동단속에도 참여하는 상설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침해빈도가 높은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벌수준을 산업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제재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정품 S/ W사용 확대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지원 및 S/W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복제품 사용

을 방지하여야 함.

나 .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ㆍ심판의 질 향상

□ 현재 513명의 심사ㆍ심판인력(심사관 477명, 심판관 36명)이 꾸준히 노력

한 결과 심사의 경우 99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24개월을 달성할 예정

이고, 심판은 이미 실시간인 6개월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ㆍ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조절, 심사처리절차개선

등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9개 대학(학부2, 대학원 7)에 지식재산권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으나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관련 학과의 증설과 모집

251



인원의 확대를 유도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야 함.

□ 현재, 769명인 변리사의 증원과 변호사 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 및 개방을 추진(2,000년까지 1,000명으로 증원)하여야 함.

이를 위해 변리사 업무의 영역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한정시키지 말고 저작권 관련 사항도 업무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나아가 鑑定人 자격의 부여와 기술심리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변리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허법원 법관의 기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의 법관을

중심으로 임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법관 양

성 및 충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기술심리관에 대해서는 판결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 관계인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법복

착용, 배석판사의 위치에 착석,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는 등 그 전문성

을 존중하는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임.

다 . 효과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종합적 조정기구 신설 및 관할 집중

□ 효과적인 행정지원체제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구

의 신설도 필요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분산된 기능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 직속의 별도 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제도개선 및 통상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특허법원의 관할에 생명공학, microelectronics 등 최첨단기술 사건이나

융합된 기술의 문제 등 기술의 속성 파악과 해당 기술의 예측능력이 중

요한 경우 사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특허관련 사건 모두를 관할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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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신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 참여

□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가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국제규범을

참고하여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법제가 모호하거나 없는 분야는 최근

논의되는 WT O/ New Round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등으로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제화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

어져야 함.

Ⅵ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 전략

□ 표준화는 인류가 먼 옛날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착되

어 왔고,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의 증가로 표준화는 더욱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하나의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의 국가 안

에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경제활동의 규칙이나

관행의 표준화가 필요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화 영역도 과거의 제품이나 기술 중심의 기술표준규격

에서 국제회계기준, 은행의 BIS기준 등의 관리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어 표준은 민간기업의 생산활동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통

신·금융·수송·교육 등 서비스산업, 국가의 업무에 속하는 금융정

책· 재정분야에 까지 침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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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짐에 따라 이들을 중

심으로 한 자격기준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표준규격은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되어야 가치가

높아짐.

1 . 표준 형성의 새로운 흐름과 표준 개발의 주체

□ 새로운 기술에 의한 업계의 표준은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독자

적인 헌장 제정과 포럼을 형성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의 활용을

세계에 요구하고 있음.

포럼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포럼 분야는 정부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등장하여 생겨나게

되었음. 즉, 기술들간의 융합에 의해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통합되고,

전기통신과 방송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DAVIC(Digital Audio Video Council)는 디지털 화상과 디지

털 음성을 이용한 각종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체로 2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반년∼1년 단위로 규격을 제정함.

이와 같은 포럼은 동종의 기술분야에 복수의 포럼이 형성되어 경쟁하

므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 높은 위험성이 존재함.

<표 2> 전기통신기술위원회(TTC) 보고서에 게재된 포럼 수의 추이

조사년도 1995 1996 1997

전년도 게재 수 56 63

신규 게재 수 56 11 22

삭제 수 4 14

당해 년도 수 56 6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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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게 됨.

우리 나라의 산업표준 현황을 보면 1962년 300개에 불과하였으나 65

년에 1,000개, 80년에 7,000개, 90년 8,552개, 97년말 현재 9,851개를 보

유하고 있음.

국가규격은 97년 말 현재 21,033개이고 국방부 규격이 19,391개로 가

장 많음.

미국의 표준 개발은 <표 3>과 같이 정부 55%, 민간 45%이고, 정부의

표준개발자 가운데 국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고,

전문가 그룹이나 협회, 표준개발조직이 각각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

음. 국방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표준 개발은 협회가 중심이 되고 있음.

<표 3> 미국에서의 표준개발자와 추정된 표준의 수 (1991년)

개 발 자 표준 수 비율(%)

정 부

국방

연방(조달청)

기타

소계

민 간

과학 및 전문가그룹

무역협회

표준개발조직

소계

38,000

6,000

8,500

52,000

13,000

14,500

14,000

41,500

40

6

9

55

14

16

15

45

계 94,000 100

자료: Robert T oth , ed ., Directory of Stan dards A ct iv it ies of Organizat ion in the

Unit ed St at es , 199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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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문기술자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

□ 1994년 미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국외에서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장은 100억 달러 규모였음.

전문기술자, 회계사, 변호사 등에 의한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은 글로벌화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국제적인 사업활동 임을 알

수 있고, 선진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임. 이 중에서도 특히 전

문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각국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국가 내에서 자사의 운영을 위해

유자격 기술자의 채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어, 공학교육의 표준화가

이들 기업에 의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은

공학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증협정(Washington Accord)을 맺었음.

APEC에서도 전문기술자 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논의가 1994년부터 이

루어지고 있음.

3 . 우리의 표준화 정도와 의식

□ WT O/ T BT 협정 등에 의거 국내기준이 국제기준과 부합되어야 하나 각

종 기술규격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인증기관, 시험기

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

라 기업은 해외에서 별도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경비와 시

간을 투입하고 있음.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서는 ISO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운

영중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국으로의 진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나라가 간사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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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12위의 경쟁력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국

내에서 제안되어 국제규격으로 채택된 규격은 단 2개에 불과하고 채

택된 규격도 한글문자표기 관련으로 우리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임.

특히, 표준화 분야 및 표준관련 문서의 방대한 분량에 비추어 숙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함.

□ 표준화에 대한 수요기관인 산업체의 인식부족과 표준화 과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향되는 경향에 따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

동향, 신기술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국내표준화 대상분야의 선정 및 국내

의 표준화 대상 기술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 표준화정책

가 . 국가간 상호인증의 확대 및 국제규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내 인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은 별도의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해 시간과 자금이 소요됨.

따라서 주요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간 상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절차

등의 홍보 및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은 각국의 다른 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

하는 신조약을 2000년 5월에 체결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신조약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등의 특허청에 한국어

로 원서를 제출하고, 어느 일정기간 내에 번역문을 보내면 출원일 등

의 권리가 보호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출원양의 증가와 출원양식 등

의 국가간 표준화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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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에는 1999년 6월 현재 185개의 기술위원회(T echnical Committee)가

있고, 공석 중인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82개 위원회의 간사국을 27개국이

맡고 있음.

간사국의 대부분을 서유럽이 맡고 있어, 서유럽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

주고 있음.

경제선진국이고 기술이 발전한 일본도 간사국을 5개만 맡고 있어 국

제무대에서 협상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국제규격 제정에 기여도가 낮음.

나 . 전문 기술자격제도의 상호인증 추진 및 공학교육의 인증제도 마련

□ 유럽공학협회연합이나 NAFT A 등에서는 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이 이루어지고 있음.

APEC에서도 1995년 오사카에서 열린 APEC 장관회의에서 APEC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기술이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

술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음.

<표 4>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헌도가 높은 상위 11개국(1997년 6월 현재)

국 가 ISO IEC JT C1 IT U 계

미 국

독 일

영 국

프 랑 스

일 본

스 웨 덴

카 나 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 위 스

러 시 아

27
22
14
13
7
10
7
6
1
3
4

13
10
12
14
5
4
4
6
5
1
2

6
2
2
2
4
1
1
0
0
1
0

4
3
2
0
3
0
1
0
2
2
1

50
37
30
29
19
15
13
12
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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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기술사회와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

를 추진하여 왔고, APEC이 추진중인 기술자 자격상호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1월에 과학기술청이 사무국을 맡는 부처간 추진협의체를 설

치하였고, 실무를 담당할 모니터링위원회가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음.

□ APEC의 움직임과 각국의 전문기술자 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위

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회와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

여 운영하여야함.

대학 공학교육의 질에 대한 인증은 미국의 ABET (Accredit 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 echnology)와 캐나다의 CEAB(Canadian

Engineering Accreditation Board) 등이 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각국의 인정시스템을 상호인증하는 협

정을 체결하고 있음.

□ 일본도 기술자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자교육에 대

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일본공학교육협회 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엔지니어교육검토위원회

가 설치되었고, 금년 8월경에는 일본 대학의 기술자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기구 설립을 위한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

(JABEE ) 준비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임.

□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내용이 산업계와 사회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공학교육과정을 인정하는 시스템의 도

입이 필요함.

따라서 대학의 공학교육의 커리큘럼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수

요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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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환경회계 기준제정

□ 향후에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선진국들의 이에 대한 기

준강화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치를 높이

기 위한 기업의 환경회계 기준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임.

유럽과 미국에서는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움

직임이 커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후지쯔가 금년 6월에 환경회계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

서 소니 등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환경회계 기

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라 .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육성

□ 규격제정과 같은 표준화는 각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이 가능하므로 부처간의 정책 융합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이 필요함.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전문연구기관은 각종 협회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협회가 규격제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격제정 시에는 국내 기업의 기

술적 여건과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생산이나 공정관련 규격를 정

비하는 위원회는 기업의 기술담당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제품관련 기술규격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그 규격이 바로 국내규격이

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동향을 국가규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전

문인력들이 국가규격 제정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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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심테마

선정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수립도 필요함.

Ⅶ . 지식자산평가 정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1 . 지식자산평가의 중요성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유형의 생산요소보다 무형의 지식자

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지식자산의 거래가 또한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식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식자산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됨.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경영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무형자산을

정확히 측정할 때 그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축적이 가능하고, 무형자

산의 가치가 포함된 기업회계정보는 지식경영의 궁극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업의 회계정보를 총합하여 경제총량변수로 지표화 할 때 지

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

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

할 수가 있음.

□ 지식자산가치의 올바른 평가는 국가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중요

한 전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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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도 지식 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도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

음. 코스닥시장과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정

책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전제 요건이 바로 지식자산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결국 지식자산가치의 평가능력은 기술시장과 상품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특정분야 기술의 동향과 전문가에 대한 정보망의 구축은 물론 제

품시장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앞으로 전개될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자산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자산 가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시장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식자산시장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

요함.

2 . 지식자산의 개념

□ 지식자산의 개념은 처음에는 개인의 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었으

나, 기업경영에 사용하면서 조직과 관련된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유형의 자산에 대응하는 무형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식자산에 대한 용어도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는데, Edivinson &

Malone(1997)은 지적자본, 지식자본, 비물질적 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 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식자산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저작, 마

스크 워크 등을 포함하여 무형의 지적소유자산을 비롯하여 고객규모

와 유통망 등의 시장자산,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산,

그리고 조직문화와 재무ㆍ관리 등의 인프라자산으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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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산이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도 자산의 종류에 따른 특성

이 다양하기 때문임.

3 . 지식자산의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

□ 지식자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및 컨설팅업체에서 시험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Scandia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기업과 정부

의 관련부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자산의 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

해서 Working Group을 형성하여 논의 중임.

□ 지식자산에 대한 평가요소와 방법은 기업의 합병이나 경영관리, 벤처캐피

탈의 벤처기업 투자, 은행의 기업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시와 같이 그

고유의 속성과 필요에 따라서 매우 다름.

지적자산에 대한 평가는 은행이 가장 보수적으로 하며, 벤처캐피탈이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평가기법으로는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의 세 가지가 있으나,

공정한 시장가치에 대한 지표를 적절히 제공하는 접근법은 수익접근법이

라고 할 수 있음.

시장접근법은 유사자산의 거래가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가치를 나

타내는 방법으로 주로 부동산, 일반적인 기계류, 차량, 범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 주류 라이센스, 프란차이즈의 평가에 적합한 방법임.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주로 조직화된 인적자원, 경영정보, 유

통망, 특별 목적의 부동산, 기업의 관행과 매뉴얼의 평가에 적합하며,

더욱이 소프트웨어의 평가는 소비용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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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접근법은 동일한 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누구나 동일한 정도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장래 실시

에 의하여 얻어질 이익, 투자에 따른 위험, 사업성장 전망에 대한 고

려가 없다는데 중대한 결점이 있음.

수익접근법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 부동산임대, 주식, 라이센스, 로

열티계약,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적합한데,

자산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

가하자는 접근방법임. 이 방법은 비교적 투자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임.

4 . 평가방법의 적용 우선 순위

□ 평가 대상별로 평가기법의 적용 우선 순위를 Gordon & Russell(1994)의

분석에 따라 살펴보면, 특허 및 기술, 상표권, 저작권, 제품소프트웨어, 유

통망 등에 대한 평가는 소득접근법의 적용이 최선책이고, 집단노동력, 경

영정보소프트웨어, 유통망 등은 비용접근법이 최선책으로, 시장접근법은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의 특성상 시장거래 사례비교의 불충분으로 최선

책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음.

한편 비용접근법은 미래수익의 창출효과가 큰 상기 평가대상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취약방

법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

지식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특정한 기법이나 공식의 적용만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님.

특히 지식자산을 어떤 용도로 평가하느냐가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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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적자산가치 평가제도의 운용현황

□ 기술평가를 근거로 한 정부의 지원제도에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자시 동 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하여 출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음.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및 산업자원부령에 의거한 국립기술

품질원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유형자산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

여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

금, 한국종합기술금융,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은행

등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여신지원제도가 있음.

6 . 기술가치평가 지원제도의 문제점

□ 현행 기술가치평가는 자금의 대출을 위한 용도가 위주여서 기업이 보유

한 지식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평가보다 점수제에 의한 상대적인 기

업의 종합신용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벤처기업이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평가는 최근 제도화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공인된 평가기관의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며 평가기법 및 평

가경험도 일천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현실임.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제도도 우선 지원가능 정

책자금의 규모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미비와

평가인력의 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임.

특히 기술가치평가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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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전체 보증대출금 중에 기술신용보증 대출은 80%에 불과하여 전체 기

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약하며, 실제 자금지급이 선정 및 결정된 건수는 약 절반에 못 미

치고 있음.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금융자금, 벤처캐피탈 자금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자금의 규모는 4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정확한 기술가

치평가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의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평가센터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1인이 연간 평균 233건( 98년 기

준)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과중으로 평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7 . 지식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

□ 우선 OECD가 선도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정책의 가이드가 되고 경제

현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지표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함.

현재 이론화되고 있는 활동정보회계(Activity Information Costing )개

념의 회계처리기법과 Scandia 접근방법 등 지식자산의 평가를 위한

범세계적인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각종 기술개발 유인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등에서 대상기업 및 기술

투자비용의 범위, 벤처기업의 대상기준을 통일시키는 등 조세 및 금융지

원제도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의 재정립을 통해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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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 정부의 금융지원 방식도 융자에서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SBIC의 자금지원 유형을 보면 1970

연대 중반까지는 융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1980 년대

부터 지분참여 등 직접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2년의 경

우 83%까지 증대하였음.

직접지원의 경우 지원기업의 지식자산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봄.

□ 기술가치평가업무의 기능 및 전문성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평가전문가 육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즉, 기술가치평가가 기술의 평가에 더하여 기술의 사업성 내지 시장성

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기술분야 전공자의 경영자질 강화나 변리사,

변호사, 경영전공자 등을 활용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술평가사 자격제도의 시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술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고 제품의 수명사이클도 매우 짧아지

고 있어 어느 특정 전문가가 기술이나 지식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평가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평가능

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가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전문인력의 풀과 네

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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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세계는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로급속히발전

4세계무역에서첨단기술제품비중증대: 11%(’76) à 22%(’96)

4OECD의부가가치창출에서지식기반산업의비중이 50% 이상

4OECD 국가는 GDP의 8%를지식부문에투자
ü이는물리적설비에대한투자규모와유사

4경제성장율격차의원인은물적자본에서 30% 이하, 지식등
비물적자원에서 70% 이상기인(World Bank)

정보인프라 동향 및 현황 분석정보인프라 동향 및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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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식기반경제는지식혁명과정보혁명의결합

4지식과정보가부가가치창출의핵심원천

4정보기술의활용하여빛의속도로경제활동전개

전통산업경제

지식기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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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식기반경제구현을위해선진국들은정보인프라
고도화를적극추진

4OECD 국가들은정보통신부문에 GDP의평균 7% 투자

4인터넷이용자는현재 1.5억명에서 2005년 7.2억명으로폭증

4현재인터넷트래픽은 100일마다 2배씩증가

4미국, 캐나다등선진국들은 2002년경에지금보다 100배에서
1,000배빠른차세대인터넷실현

ü미국의 NGI 및 Internet II
ü캐나다의 CA*Net 3
ü유럽의 TE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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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리도적극적인정보화투자로높은정보화성장율
(연평균 43%)을보이고있으나, 1997년현재세계 23위
에머뭄

주요국  정보화지수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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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리정보인프라의문제점

4인터넷등고속·고품질의데이터통신서비스미흡
ü유선통신과이동통신은세계정상급수준

4정보시스템이조직간·부문간단절되어시너지효과실현못함

ü은행권과제2금융권의시스템연계지연

4계층간·지역간정보인프라접근성격차

4법·제도적기반조성미흡(지적재산권, 안전신뢰성등)

4국민의정보활용능력취약

ü국민의 60% 정도가컴맹

4국가사회전반의표준화기반미약

ü개방형표준보다사설표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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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장기추진목표

42002년까지인터넷활용의세계적선두국가가되기위한여건
정비완료

ü저렴한수준의고속데이터통신서비스제공

ü주요정보망간연계로단절없는지식정보교류촉진

4지식정보자원축적및법·제도기반조기정비

ü기본적인공공정보의디지털화및상호연계완료

ü안전하고신뢰성있는정보이용환경조성

정보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전략정보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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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진전략

4수요창출과경쟁확대를통한민간투자촉진

üCYBER KOREA 21의총투자액중 70% 정도민간투자

4모범적지식조직으로서정부역할정립

ü정부내추진체계강화및지식경영정착

4전략부문에대한정부의선도투자확대

ü기술개발등에대한선도추자

4세계기준에부합하는정보인프라구축

ü기술과제도를세계적표준에부합하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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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의고속화·고도화

2. 인터넷기반의시스템연계

3. 국가지식관리시스템구축

4. 전국민정보화교육

5. 지식기반사회에맞는법·제도정비

6. 안전한정보이용체계, 건전한정보문화구현

7. 전자상거래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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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의고속화·고도화1. 정보통신망의고속화·고도화

q누구나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초고속정보통신기반
조기구축

4기간망은 2002년까지전국 144개통화권을광케이블로연결
4가입자망은다양한기술과자원을활용하여고속화

ü광케이블, ADSL, CATV, 무선, 위성등

q초고속기반구축을위한제도개선

4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

4구내통신망환경에대한제도적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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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기반의시스템연계2. 인터넷기반의시스템연계

q인터넷시대에적합한개방형표준개발·보급

4정보기술아키텍쳐표준화추진

4국제표준에적합한최적의인터넷기반네트워크및정보시스
템구축모델정립

q세계수준에부합하는인터넷이용환경조성

4초고속통신망을인터넷친화적인ATM망으로구축
4요금체제개선으로소비자권익증진

q차세대인터넷연구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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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지식관리시스템구축3. 국가지식관리시스템구축

q 2002년까지각종공공지식정보자원을 DB로구축하고
상호연계

4학술자료, 과학기술, 한국학, 문화예술, 해외홍보등 5개핵심
분야중심으로추진

4통합검색시스템개발활용

q세계적정보공유를위한컨텐츠글로벌화추진

4주요지식정보DB의영문화를위한국가체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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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민정보화교육4. 전국민정보화교육

q 2002년까지약 2,500만국민에게정보화교육기회를제
공하고, 정보화주력계층에대한집중교육

41,000만학생, 90만공무원, 60만군장병
4소외계층에대한교육기회확대

ü공공정보화교육시설확대설치

q 1인 1PC 이용환경조성

4저가 PC개발을통해 2002년까지 PC보급대수를 1,500만대로
늘려 100명당 32대수준유지

4인터넷 PC방을누구에게나열려있는인터넷플라자로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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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기반사회에맞는법·제도정비5. 지식기반사회에맞는법·제도정비

q지식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한제도보완

4저작권법을보다강화하여지적재산권에대한보호강화

4원격근무등새로운사회활동에대한법·제도적기반조성

4정보화역기능에대한법적대응체제강화

q공공행정절차와방식의혁신

4정보공개법등을개정하여정부내지식정보자원관리개선

4대형공공투자사업에대한정보화계획수립의무화

4정보화예산사전협의제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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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한정보이용체계, 건전한정보문화구현6. 안전한정보이용체계, 건전한정보문화구현

q정보보호체계의고도화

4정보통신망침해방지를위한국내외협력체제강화

üCONCERT, FIRST 등

4정보보호산업육성및전문인력양성

4전자서명인증제도조기정착

q정보통신윤리확립및불건전정보유통억제

4정보통신윤리위원회기능강화및시민단체의적극참여유도

4인터넷내용등급제도입방안강구

4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도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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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상거래기반강화7. 전자상거래기반강화

q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법·제도정비

4전자자금이체법등제정으로전자결제촉진

4소비자의무조권적청약철회권등소비자보호강화

q전자상거래관련기술개발및표준화

4EC, CALS, ERP, 동시공학, 정보보호등 5개핵심기술개발

4전자상거래표준화협의체구성활용

q전자상거래국제동향에적극대응

4OECD, APEC 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이광훈

정보통신산업연구실

KISDI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정책연구에대한 공청회
99. 09. 16



u지식기반경제와소프트웨어산업

u시스템통합서비스산업

u패키지소프트웨어산업

u SW 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발표순서발표순서



I. 지식기반경제와 소프트웨어 산업I. 지식기반경제와 소프트웨어 산업

u소프트웨어산업의구분

u소프트웨어산업과지식기반경제

u소프트웨어산업의동향



1.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분1.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분

패키지 소프트웨어산업 컴퓨팅관련서비스산업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HW에 내재된 SW
기업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오락용SW

교육용SW

생활문화용SW

시스템통합서비스

MC 및 DB 제작서비스

소
프
트
웨
어

산
업



2. 소프트웨어 산업과 지식기반경제2. 소프트웨어 산업과 지식기반경제

u 지식집약적인산업으로서의소프트웨어산업

ü SW산업의연구개발집약도 -전체산업평균의 4배

u 지식기반경제의기간산업으로서의소프트웨어산업

디자인
설계

디자인
설계

생산
조달

생산
조달

판매 �유통
고객서비스

판매 �유통
고객서비스

CAD, CAMCAD, CAM AutomationAutomation

EmbeddedEmbedded
E-CommerceE-Commerce

InternetInternet
OA, GroupwareOA, Groupware

AccountingAccounting

ERP, DBMS, DWERP, DBMS, DW

CALSCALS

인사�회계
재무�조직

인사�회계
재무�조직

부품공급업자부품공급업자 유통업자유통업자



3.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3.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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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1
 36

 41

 35

 26

 5

 99

 15.2 14.2 13.6 13.3 13.4 12.6 12.8
 8.8

2.3 2.01.7 1.3 1.1 0.9 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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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SW산업성장률

세계SW산업성장률

국내SW산업비중

u 세계 SW 산업의’99 - ’03까지의연평균성장률 :  14.1%

u 국내 SW산업의‘99 - ‘03까지의연평균성장률 :  34%

ü 세계 SW시장에서의비중 : 0.9(’98) ⇒ 2.3(’03)



II. 시스템 통합 서비스 산업II. 시스템 통합 서비스 산업

u국내시스템통합산업의구조

u발전방향및정책이슈



1. 국내 시스템 통합 산업의 구조 -발주자1. 국내 시스템 통합 산업의 구조 -발주자

공공부문
34%

계열사
46%

민간SI

20%

1998년

시장규모
4조  5천억

공공부문
34%

계열사
46%

민간SI

20%

1998년

시장규모
4조  5천억

통신
32%

제조
29%

금융
25%

학교
2%

기타
12%

1998년
민간시장
2조 9천억

통신
32%

제조
29%

금융
25%

학교
2%

기타
12%

1998년
민간시장
2조 9천억

u 계열사발주물량은사실상폐쇄된시장

ü 공공부문의실질적인비중 : 63%

u IMF 이후민간부문위축

ü ’97년 : 공공부문 21%, 민간SI 32%

시스템통합 서비스에 대한 발주자 분포시스템통합 서비스에 대한 발주자 분포 민간부문 발주자의 산업별 분포민간부문 발주자의 산업별 분포



2. 국내 시스템 통합 산업의 구조 -수주자2. 국내 시스템 통합 산업의 구조 -수주자

외국계 SW벤더

SAP, ORACLE
MS 등

외국계 SW벤더

SAP, ORACLE
MS 등

종합 SI 사업자
삼성SDS, LG-EDS
쌍용정보통신
SK C&C
현대정보기술

종합 SI 사업자
삼성SDS, LG-EDS
쌍용정보통신
SK C&C
현대정보기술

전문 SI 사업자
KCC, 인성정보

전문 SI 사업자
KCC, 인성정보

하청업체하청업체

외국계 HW벤더

IBM, HP
UNISYS 등

외국계 컨설팅

Anderson
KPMG
딜로이트 등

국내 SI 산업의 경쟁 구조국내 SI 산업의 경쟁 구조

u 대기업계열사중심
ü 상위 20개 업체 : 87% 점유
u 시장 집중 심화
ü 상위 5개 업체 : 54%(‘97) ⇒ 56%(‘98)



u 시장확대

ü 공공부문정보화투자와아웃소싱활성화

ü 민간부문의정보화투자및아웃소싱활성화

u 공공부문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의제도및 관행의 개선

ü 입찰 및 계약 제도

ü 사업 관리

ü 감리

ü 사업대가

u 구조조정

ü 전문화

ü 고부가가치화

u 기술 및인력

ü 고급인력양성

ü 컴포넌트 기술 개발

3. 발전 방향 및 정책이슈3. 발전 방향 및 정책이슈



III. 국내 패키지 SW 산업III. 국내 패키지 SW 산업

u국내패키지 SW 산업의구조
u발전방향및정책이슈



1. 국내 패키지 SW산업의 구조1. 국내 패키지 SW산업의 구조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네트워크 외부성

R&D 경쟁R&D 경쟁

시스템 경쟁시스템 경쟁

급속한 기술혁신급속한 기술혁신

신속한 규모확장신속한 규모확장

소비전환비용소비전환비용

시
장
지
배
의

지
속
성

역
동
성

운영체제 SW운영체제 SW

ERPERP

통신 SW통신 SW

미들웨어미들웨어

개발툴개발툴

DBMSDBMS

O/AO/A

산업용 SW산업용 SW

그룹웨어그룹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멀티미디어 컨텐츠

지속적인 소수 지배지속적인 소수 지배

다수의 치열한 경쟁다수의 치열한 경쟁

소
비

특
성

생
산

특
성



u 시장확대

ü 내수시장

ü 해외 진출

u 전략적분야의설정

ü 언어및문화적장벽

ü 신규시장및틈새시장

ü 서비스가결합되는분야

u 벤처 환경의 조성

ü 창업

ü 벤처 투자

u 기술 및인력

ü 고급인력양성

ü 기반기술개발

2. 발전 방향 및 정책이슈2. 발전 방향 및 정책이슈



VI. 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VI. 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u주요국의 SW산업육성정책
u SW 산업육성을위한구체적정책과제



1. 주요 경쟁국의 SW 산업 육성 정책1. 주요 경쟁국의 SW 산업 육성 정책

SW산업육성정책SW산업육성정책

SW 산업기반조성SW 산업기반조성

연관산업연관산업

전략및경쟁구도전략및경쟁구도

시장확대시장확대

ü 미국
-인프라, 국방R&D, 유연한교육체제

ü 인도
- STP

ü 이스라엘
- BIRD, TEIC, YOZMA, MATAM
-국방 R&D, 인력정책

ü 아일랜드
- RADIUS, Forbairt,  법인세정책

ü 일본
- 게임기산업⇒게임

ü 대만
-주변기기⇒관련 SW

ü EU
-문화 , 컨텐츠⇒ MC

ü 미국
- 공정한경쟁환경및규칙의
조성

ü 미국
-비차별적인국제 거래환경조성
-지적재산권

ü 캐나다
- PEMD



2. SW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2. SW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u 내수시장 확대 u 해외진출 활성화

u SW산업 기반 확충

ü불법복제방지

ü공공부문으로부터의수요창출

ü유통정보흐름의 활성화

ü전략적분야지원

ü SW 수출지원시스템

ü국제협력프로그램

ü 집적단지 구축

§소프트웨어타운 조성

ü 법·제도적 정비

§입찰·계약·대가·관리·감리

ü 벤처 활성화

§인큐베이터

§벤처 등록 활성화

ü 기술

§컴포넌트, 기반기술

ü 인력

§인력양성, 인력의 국제화

ü자금

§자본시장확충, 공제사업확대

ü소프트웨어수출주도국가진입

ü 2003년소프트웨어 27억불수출

ü 2003년세계소프트웨어시장 2% 차지

u 소프트웨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u SW불법복제단속강화및 SW정품사용환경조성
ü 2000년도 예산편성 시 SW구매예산 책정에 부처별 수요 최대 반영

ü ‘SW개발촉진법’개정 시 국가기관 등의 정품 SW 이용 의무규정 삽입

ü 2003년까지 불법 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낮춤

u 국가보유지식정보의디지털화및공개의촉진

ü 2000년도예산편성시각부처의지식정보디지털화및 DB화작업에
대한부처별요구를최대한반영

ü ‘SW개발촉진법’개정시국가기관및민간에축적되어있는지식정보
디지털화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

ü 민간에공개할수있는지식정보자료에대한 DB구축

ü 2003년까지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

u SW 유통 활성화

ü ‘SW개발촉진법’개정시 SW 품질인증근거마련

ü ‘SW 유통에관한포탈사이트’구축

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CD-ROM 형태로 판매되는 SW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가. 내수시장 확대가. 내수시장 확대



나. 수출촉진나. 수출촉진

u 수출유망분야집중지원

ü 국내소프트웨어산업의국제적경쟁력에대한평가작업

ü 수출및해외진출 유망분야를선정하여기술지원등정책자금의

집행시고려하도록함

ü 이와같은작업을매년실시하도록체계화

u SW수출지원체계강화
ü 한국SW 진흥원의 해외사업 본부 내 해외사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ü 해외 SW지원센터의 마케팅 지원 역량을 강화

ü 해외시장 및 기술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SW포탈 사이트 구축

ü 유럽 등지에 제 2의 해외 SW 지원센터 설립

u SW 선진국과의국제협력프로그램추진
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협력대상국들과의협력방안요구

ü SW국제협력기금또는 IT 국제협력기금을조성하여국가별협력

프로그램에출연



다. 창업다. 창업

u SW창업보육센터의운영혁신
ü 경영, 법률, 기술등과관련된컨설팅과각종정보제공역할강화

ü 벤처네트워크의중심역할을하도록운영혁신요구

ü 민간벤처전문가등으로이루어진위원회를통한프로젝트심사

ü 입주기업에대한프로젝트파이낸스형식의자금지원활성화

ü 보육센터의운영자를민간전문가에게전담하게하고성과급을적용

u SW 기업에대한벤처기업등록활성화
ü SW지원센터에 SW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등록 지원 기능을 강화

ü 기존의 기관 등을 활용하여 SW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벤처 특별
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벤처 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라.  인력라.  인력

u 고급인력양성지원강화

ü 초 중등교육에서의 SW교육활성화를위한관련교원및예산확보

ü 민간 교육기관과 대학간의 교육프로그램 교류

ü SW관련 새로운 분야의 학과를 탄력적으로 신설

ü SW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u SW 전문인력의국제화
ü SW전문인력의 어학 교육비

ü 소프트웨어 인력 해외 파견 장학기금을 설치

ü 해외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 중계

ü 국비유학 등 해외 유학 지원 사업 시, 국내 귀환 조건 등 완화



마.  기술마.  기술

u 컴포넌트기술개발

ü 정형화된 컴포넌트 개발절차 및 기법 개발

ü 컴포넌트 기반의 SW개발을 위한 개발도구의 개발

ü 컴포넌트를 제작하고 조립하여 SW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

ü 컴포넌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개발

u 주요기반기술개발

ü 음성인식, 문자판독, 정보검색 및 자동번역 등 언어 관련 기술개발

ü 3차원 영상기술, 컨텐츠 저작권 식별 기술 등 MC관련 기술

ü 가상현실 기반기술개발, 가상현실 효과 표현기술, 가상현실 기술의
산업응용 활성화

ü 세계적 수준의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바.  자금바.  자금

u 자본시장확충을통한 SW업체에대한투자활성화
ü 100억에서 200억 규모의 정보통신전문 투자 조합 4-5개 결성

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ü ’98년 결성된 정보통신전문 투자 조합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지속 확대 여부 결정

ü ‘중소기업 창업 육성법’개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규정을
최소 자본금으로 바꾸고, 자본금에 의한 투자의무규정과 업력규정을
삭제

u 공제사업확대
ü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개정 시 SW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

ü 기술성 평가에 의한 신용대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u SW업체의성장기반구축을위한‘소프트타운’조성
ü 자연발생적으로 SW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지식정보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소프트타운으로 조성

ü 이들간의 전국적 네트워크화를 추진

ü SW사업자의 창업, R&D, 전시,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지원시설인 ‘소프트타워’를설치

� ‘소프트타워’는 기존의 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활용하되,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

� 일방적인 지원 보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소프트타워를 운영할 필요

사.  집적기반사.  집적기반



아.  법·제도 개선 (1)아.  법·제도 개선 (1)

u 입찰및계약제도

3 ‘SW개발촉진법’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SW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 가격 종합 평가 기준을 마련

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개정을 통해 ‘SW개발촉
진법’에서 규정하는 SW 사업의 외부위탁에 대해서는 동 법의 규정에
근거하도록 함

u 감리제도

ü ‘SW개발촉진법’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위탁한 SW 사업에 대한 감
리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 감리 또는 사전감리를 전제로 하는 사후감
리를 시행하도록 규정

u SW사업대가기준
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대한 정비

ü 업무프로세스 모듈에 따른 단가 설정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단가
산정 모델 개발



아.  법·제도 개선 (2)아.  법·제도 개선 (2)

u SW사업관리방식
ü ‘SW개발촉진법’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을 외부 위탁하는 경
우, 선정된 사업자와의 계약서 상의 공정계획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
른 단계별 산출물의 적기 및 적정성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을 관리하
고 감독하도록 함



문화산업 활성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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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1세기 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일반 제조업과 달리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문화산업의 생산품은 대부분 단선적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하

드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윈도우기능이 접목되어 下流로 갈수록 무한한 수요

가 창출되는 특징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유달리

네트워크효과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요 문화산업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문

화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상산업

을 비롯 콘텐츠산업에서의 독점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시키

고 있다. 유럽이 이러한 미국의 독점을 저지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세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도 문화산

업의 미래를 내다본 조치이다. 일본 또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서의 입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기타 부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산업은 1997년 현재 연간 570억 파운드의 수익과 140만명의

고용을 창출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문화산업을 산업으로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최근 문

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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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 같은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문화산업은

미래의 풍요와 가치관이 경제와 문화가 접목하여 형성된 기반 위에서 이루

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라는 인식이 이제 분명해졌다.

특히 문화산업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과 지식구조의 창출이라는 중요한 틀

을 구축한다. 문화산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문화산업에서 창출된 콘텐츠들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 기존산업에

서의 지식 형성 및 파급구조를 자극하여 상승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지식창조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문화산업은 지식창조 과정에

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창조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발

전과정에서 그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여타의 다른 지식기반산업보

다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창작산업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에 기초하

면서 지적재산의 창출과 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잠재가능

성을 가진 활동 을 문화산업을 규정함. 이러한 창작산업의 범위로는 문

화적 요소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화, 음반, 출판, 방송, 광고, 오락

소프트웨어 등 기존 문화산업범위 이외에 예술과 고미술품, 건축, 공예,

디자인, 패션, 공연예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문화산업은 또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인의 배양에 큰 역

할을 한다. 즉, 문화산업 발전과정 중 많은 지식인을 배양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구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인들을 탄생시키는 등의 역할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큰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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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우리나라 문화산업 중 주요 7대 부문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98년 말 현재

149.96억 달러이다. 그런데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동일부문의 세계 시장

규모 12,092억 달러의 1.24% 수준에 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1> 우리나라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국제비교

(단위: 억불, % )

구 분
출판·

인쇄

영 상

음반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캐릭터

등
계

영 화 비디오
애니메

이션
게임

국내시장
36.08

(4.50)

2.15

(0.34)

2.50

(0.69)

2.67

(0.36)

5.21

(0.48)

2.94

(0.76)

27.50

(3.63)

21.04

(1.37)

29.04

(0.97)

20.83

(0.74)

149.96

(1.24)

세계시장 801 630 358 736 1,086 387 756 1,535 3,003 2,800 12,092

주: 98년말 현재 추정치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추정치이며, 1$은 1,200원으로 환산.

( ) 안은 세계시장내 점유율

자료: 문화부

우리 문화산업 시장은 외국상품 점유율이 매우 높아서 게임의 경우 약

90%, 비디오의 경우 80%, 영화의 경우 75%를 외국상품이 점유하고 있는 상

황이다. 또 하나 우리 문화산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문화산업정책 관

련 예산부문인데,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 관련 일반회계예산은 480억원에 불

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1999년도 정부예산총액의 0.056%에 불과한 매우 미미

한 수준으로서 아직 정책적으로 크게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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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지니는 취약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

선 첫째, 콘텐츠의 취약이라는 점이다. 국내 애니메이션은 자체 제작능력을

보유(약 200여명)한 업체가 10여개사 정도에 불과하며, 애니메이션 제작수출

은 대부분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하청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물

량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게임기기는 외국 기업체 제품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며 프로그램 역시

90%이상이 외국제품이라는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기술개발의 취약이라는 점이다. 전문 개발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투

자부담으로 개발여건이 취약하고, 개발투자비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개발 리

스크가 커지는 등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유통구조의 과비용을

지적할 수 있다. 제작보다는 수입과 흥행자본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지역상권의 분할적 독과점 체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디오 시

장 전체 매출액의 약 17.4%를 물류비가 차지하는데 이는 일본 물류비의 3배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반의 경우도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용의 증대가 제품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쟁력약화의 요인이 된다.

넷째는 환경 및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의 경

우 국내 지상파 방송으로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창구효과를 누릴 수 없다.

게임의 경우는 게임내용(문화관광부), 게임기기(산업자원부), 게임소프트(정보

통신부)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아직 개

발단계의 문화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다. 다섯째는 전문인력 부족을 들

수 있는데, 흥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어서 장기적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있다.

우리 문화산업은 현재는 비록 걸음마단계이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문화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부문은 경쟁력을 살릴 수가 있다. 예컨대 애니

메이션은 세계 3위권의 제조물량 확보국이며, 기초작업 소요인력을 다수 확

보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하우를 소홀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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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자본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가능

성을 살릴 경우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인 동시에 자원절

약적인 저배출 산업에 해당되어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국제경제의 상호의존과 다극화 현상 및 문화산업 관련

시장규모의 비약적 확대에 편승할 경우 수출전략상품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문화산업은 21세기 기간산업으로서 충분히 가

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산업적 연륜이나 기술수준이 미흡하며, 재정적 한계

가 극명한 우리의 현 상황에서 전면적인 수준을 일거에 올리기 위한 지원은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우

선 지원하여 일정 단계에 올려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산업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문화산업 정책 방향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산업 정책이 대상으로 삼는 정책객체의 측면에서는 문

화산업의 개별업종 단위가 아닌 연관 업종간의 협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

책의 시야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좁은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화산업 관련 정책집행주체는 산업별 개별부처가 아닌 문

화부중심의 유관부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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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표 2> 문화산업 단계별 발전 방안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문화산업 기반 구축단계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단계

문화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진입단계

주요

내용

- 각종 법령 정비

- 재원조달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 첨단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 전략수출 상품집중개발

- 수출의 획기적 증대

- 국가간 공동투자·제작

활성화

- 문화산업단지 조성

- 각종 추진사업의

가시적 성과 제고

지 향 목 표

문화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

개인창의력 제고,

전문인력양성

추 진 기 반 의 조 성

기 본 인 식

문 화 산 업

= 고부가가치 산업

문제점 잠재력, 발전가능성

문화산업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전략업종의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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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문화산업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1 . 콘텐츠 개발능력 강화

문화산업은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가치 또는 지식을 창출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창작, 개발 및 편성 부문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문화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특히 정보고속도로가 보편화됨에 따라 문화자원의 전

자적 전달 문제는 이제 국가정책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1세기 문화산업발전의 핵심 요소는 콘텐츠인데,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다양성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산업적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 도서 출판의 활성화

출판산업은 지식의 투입과 활용 및 지식의 창출을 자극하며, 모든 지식관

련 문화산업의 소재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전달은 물론 창조

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해준다. 그런데 국내 출판업계는 최근 매출 감소

와 유동성 자금의 부족으로 대형 도매상들이 연쇄도산이나 폐업이 속출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현실을 감안한다면 출판계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우

선 출판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제도를 완비하며,

출판진흥법 제정 및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출판산업을 세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 출판산업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민족 출판

321



문화권을 형성토록 추진하며, 우수 출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 번역사업의 체계화 및 활성화

문화산업 관련 각종 정보 등의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 못지 않게

그 콘텐츠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각종 콘

텐츠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의 문화상품은 시장권(언어권)이 협소하고 수입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

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오역이나 수준 낮은 번역이 미치는 국제 교류에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을 생각할 때 번역 전문인력 양성은 더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번역사업은 정부차원의 번역정책이 거의 없으며, 문학분

야 번역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실용 번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번역을 담

당할 전문 인력이 풍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하기 위

한 방안으로 번역원 설립을 통한 번역의 체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번

역사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번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번역을 내실 있게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부터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번역 정책을 계획

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작가 ４천여명의 작품 １만４천５백여권을 외국어

로 번역함. 일본은 국가 홍보가 아니라 자국 문화의 올바른 전파와 상업

적 이득이라는 확고한 목표아래 번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다 . 콘텐츠 수출 지원 강화

영상물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제작되면 재생산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산업이다. 따라서 될수록 시장 규모를 키워야 수익이 높아지며 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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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대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의 경우 해외시장무역을 담당하는

KOT RA에 문화상품 수출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크

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계의 조합과 함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알선하며,

영상, 음반, 게임, 출판 창작의 해외지원을 위한 기획, 마케팅, 이벤트 인력의

조정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 국가의 환율 문제, 검열

문제, 수입상사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수립과 갱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재외공관이나 각국 상공회의소 및 문화산업 관련 단체에 팜

플렛 발송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라 . 산학연 협력 강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의 학습 및 전승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도 가능하다.

산학연협력을 위해 미국의 경우는 SBI(Small Business Institute) 프로그

램, 독일의 학생실습의무제(OSI: Obligatory Student Internship), 영국의

기업학습제(T CS: T eaching Company Scheme) 등이 활용되고 있음.

마 .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장려

아마추어나 비영리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문화예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산업의 저변 확충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마츄어 문화활동이 폭넓게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직장, 지역 등에서의 동아리, 동호인 활동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토록 한다. 특히 영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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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 아마추어 집단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영상 실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적극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표기회를 확충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후속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공모전은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산업부문과 연계시키지 못한 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

우가 많아 낭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모전의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pilot film의 완성 지원, 관련 업계

와의 연결, 해외 출품 지원, 상품화 등 공모전 수상작품에 대한 후속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2 .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지식정보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소비자들을 위해 세대와 지

역, 관심분야를 초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정보의 보편성을 높이며,

정보의 포괄성과 엄밀성을 높이고, 문화정보 네트워크와 문화산업의 연계를

강화토록 해야한다. 또한 문화정보 네트워크의 교육적 활용으로의 발전, 문

화정보의 기반을 확립토록 하는 것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

이다.

가 . 한국문화정보 전자대문사업

먼저 문화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정

보망에 대한 접근도의 향상을 위해 검색시스템은 단순하게 구성하고, 메뉴는

가급적 포괄적이고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에 부수적으로 광범위한 문화

콘텐츠의 DB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문화

정보의 분류상의 내용과 기법상의 새로운 수요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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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디(indi)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인디문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중

요한 정책과제이다. 인디문화는 매스미디어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공동체성

및 하위문화적 특성을 가진 자발적인 문화공동체로서 인터넷과 친화력을 갖

는 문화콘텐츠이다. 인디문화 프로그램 네트워킹은 인디문화적 활동을 지원,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면서 문화산업과의 적극적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인디문화는 기존의 문화적 맥락의 혼합과 이탈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를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연히 인디

문화는 통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 . 문화산업체 정보 네트워킹

문화산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호 연관성이 깊은 만

큼 문화산업에 대한 정보네트워킹과 정보 서비스로 문화와 산업 사이의 시

너지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문화산업으로서 음반관련 단체, 출판관련 단체, 영화관련 단체, 애니메이션,

게임업체, 만화업체, 전통문화상품제조업체, 문화기획사(프로덕션과 이벤트를

포함), 문화서비스업체(문화생활정보지, 인터넷사업자 등)를 포함하는 9대 부

문의 문화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 가공하여 적절히 배포하는 활동

이 중요하다.

문화산업체에 대하여 창업 및 행정 지원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며 문

화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직거래 문화장터 및 문화산업 아이

디어 뱅크를 운영하는 것도 정보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

이다.

325



라 . 문화교육 네트워킹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화관련 교육을 충실

히 하며 문화교육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실현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충실히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거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세대와 지

역의 한계를 극복하여 평생문화교육의 이념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산업에 관련된 정보 서비스 외에 문화교육 네트워킹 자체를 문화

산업 관련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재택교육의 가능성(효과)을 검토, 이에 대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정보 전자대문을 문화교육을

위한 정보저장고로 활용하고, 사이버 문화강좌 및 사이버 문화백과사전을 운

영하여 정보화시대의 문화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 경우 장애요인

으로는 시설·교육정보망 인프라의 미흡과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문화시설

인프라의 미흡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 디지털화에 따른 유통구조 발전 방안

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성장해온 출판·음반·게임시장은 최근 통신판매형

태(MP3)의 등장으로 새로운 유통방식의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도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종래의 유통체계는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될 것이며, 유통담당조직의 전산화 미비, 중소도매상의 난립,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거래상의 문제, 물류비용의 과다 등의 문제를 노정시킬 것이다.

최근 IMF관리체제 이후 중소업체의 부도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 기존 도·

소매상이 어려움에 처하여 기존 유통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국 출판·음반·게임산업의 유통은 95%이상이 제작사 → 도매상(→ 중

간도매) → 소매상의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유통구조 현대

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문화상품 자체가 경험재 이며 상품순환이 상당히

짧고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유통구조가 다단계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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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도매상의 난립으로 공동물류 및 유통구축이 곤란하며, 소매상의 무자

료거래의 관행화로 물류·유통의 업무전산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출판·음반·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뢰 회복 및 단계별 추진을 통한 실

현가능성 증진, 업계의 자발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정부 지원을 연계, 물류전

문회사와 출판·음반·게임산업 유관단체간의 협력, POS시스템 등 유통·물

류 정보화 기술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음반이나 게임의 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물류센터

를 통해 도매상간의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과 물류전문회사의 문화상품에 대

한 인지와 노하우의 제고, 관행화되어 온 무자료 거래 등의 문제점 해결 및

재고상품의 공동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물류·유통정보화의 준비 및 완료를

달성할 수 있다.

유통문제의 일환이지만 재고도서상품의 공동관리화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방식으로는 제작 및 도·소매업체, 그리고 대기업 물류

전문회사 및 정부지원이라는 제3섹터형을 취해야 한다. 또한 재고공동관리

물류창고를 설립, EDI 수·발주 시스템을 통한 중앙처리의 수행 및 재고관

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조직인 도매상연합회 내

부와 관련 단체간의 신뢰확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장(場)을 마련하고 공동

자금 출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복제 유통이 심한 상황에서는 창조적 산업의 발전이나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문화산업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불법복제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출판·음반·게임디지털화에 따른 유통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전자적 유통은 기존 상품과는 달리 물류비용과 홍보비용 측면의 과

잉지출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상품을 근절시키는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DB 구축 및 DB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의 유통질서에 새로운 유통경로가 등장함으로써 야기될 유통경로의 다변화

와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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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적 유통의 활성화 및 문제

점 해결을 위해 실무측과의 기술개발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다.

유통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는 소매점간의 체인화와 업무의 전산화를 구

축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정부지원은 소매점간 체인화의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 정부에서 소매점의 전산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식을 통해 유

도해야 한다. 체인화된 소매점과 대규모 소매상간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확

대하도록 한다.

4 . 교육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가 . 창의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문화산업 발전의 요체는 인간의 창조력을 최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장

치의 마련과 더불어 개발된 창조력을 산업화로 이어주는 기획 또는 경영능

력의 보유에 달려 있다. 각종 교육기관은 창의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기

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며, 개개인의 능력이 올바로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비단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 지역 사회와

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이를 위한 적정

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나 . 예술과 인문학의 지원

문화예술 창조의 기반이 되는 예술과 인문학은 인간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계발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학생들은 예술을 통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계발하고 그 능력을 다른 과목으로 전이시키므로 학

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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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초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영국의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 )

지원 정책 등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문학의 새로운 창조물은 지적 재산권의 축적에 기여

하므로 이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유의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을 장려하는 행

정 및 정책과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기금지원 강화, 예

술 공교육 정상화, 예술교육 전담교사제도 확대, 학교와 문화단체와의 협력

관계 조성 등이 있다.

다 . 조기 영상교육의 도입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영상 매체를

통해 사물을 이해하고 의사 교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은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주로 사회단체들이 미디

어 교육 혹은 모니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1∼2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

나 이는 주요 초점이 매체 감시 혹은 매체 개혁에 있었다. 영상 교육 전반에

대한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능동적인 영상 교육이 실

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영상 문화 교육 활성화, 영상 제작 교육 활

성화, 특수학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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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의 문화산업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매

력적인 대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아직 미약하기 그지 없

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역량을 감안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집중적

으로 육성함으로서 문화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

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전략적 지원대상의 선정은 가시적인 성과와 잠재력이 있고 성장가능

성이 보이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애니메이

션, 게임, 전통문화산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이들을 대상으

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게임산업의 육성

게임산업은 기획, 설계,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활용토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는 게

임산업 관련 정보의 교환 및 기술개발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

기적으로는 게임관련 첨단기지 및 게임산업 중심타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공동제작실, 전문인력교육 센터, 관련 자료지원센터, 공동제

작실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게임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게임학과를

중설하여 게임 관련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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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전시회

(예컨대 유럽의 ECT S, 미국의 E3, 일본의 도쿄 게임쑈, AM쇼)참가를 지원

하고 게임종합지원센터의 해외지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여 선진국의 게임업

계의 동향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토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영상산업은 연속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애니메이션 아카

데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선발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둬 현장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COSIP는 1986년부터 픽션, 애니메이션, 창작다큐멘터리, 공연

물을 바탕으로 한 텔레비전 방영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사, 배급업자에

게 지원함. 또한 SOFICA (Societies de Financement de L 'Industri

Cinematogr aphique et Audiovisuelle)라는 영화 시청각 분야의 제작비

지원회사를 두고 지원함

제작기술의 향상이 영상산업 발전의 주요 관건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

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열악한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해외의 우수 기

술과의 합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우수 기술진과 합작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영화의 문화적·산업적 목표 추진을 위해 단일영화기구로

'British Film '을 2000년 4월까지 설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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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제작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영세한 벤쳐기업가

들이 이를 활용하여 염가에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

상벤처지원센터 를 조성하여 지방에 조성하고 이를 영상산업 발전의 거점으

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며 전국 주요

도시(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에 설치하여 업체들이 공동사용이 가능하도

록 공동작업실과 공동실기교육시설 및 영상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해야한다.

3 .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 상품은 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창의

성과 상품성을 개발하면서 기획 및 마케팅력을 보완하여 중점지원 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기대된다.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화를 응용한 각종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토록 해야한다. 이러한 문화상품의 해외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국제전시

회·박람회개최 및 참가, 수출마케팅 촉진을 위한 공동 부스설치, 홍보 및

전문인력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전통문화산업을 국제화시켜야 한다. 보다 적

극적으로 국제박람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개최하고 세계 유명판매망과의 제

휴를 통해 전통 문화상품 판매 공간을 확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수전통 공예품 지정·표시제도 도입 등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발굴·개발

하고 상품의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한국을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거나 패션디자인 상품을 개발토록

한다. 전통문화의 상품화와 내수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구매해야한다. 예컨대 우수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된 상품을 정부조

달품목으로 지정토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서 판로를 개척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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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문화예술활동 여건조성 및 추진 기반의 조성

1 . 활동여건 조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문화인프라 즉,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기본적인 수요를 충

족시켜주어 국민 문화향수기회를 폭넓게 해주며,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문

화의 세기를 맞이하여야 한다.

<표 3> 각국의 도서관, 박물관 수

(단위: 개)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도서관수

박물관수

381

240

15,346

4,609

2,363

2,991

2,740

1,300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방송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전문화교육을 위해 디지털방송영상랩 설립으로 창의성

있는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인력양성과 방송영상분야의 산학연결을 꾀해야 한다.

방송영상분야의 전문학교로서는 영국 국립영화텔레비전학교, 호주 영화

텔레비전라디오학교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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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4년제 출판인쇄학과 , 디자인 패션모델전문학교 및 모델학과 ,

대중음악 전문교육기관 설치를 유도하고,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며, 영상

전문인력 조기양성(해외전문인력유치, 투자마케팅 전문인력, 벤처영상트레이

닝센터)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 향수층을 확대해야 한다. 특

히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에서의 다양한 문화산업을 알릴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의 활성화가 이루

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Cultur al Initiative Progr am에

입각하여 전략적 발전 지원, 자금지원, 축제 및 예술 이벤트 중 축제

및 예술 이벤트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분야에

서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한 국가기구를 지원하고, Art Organizations

Stabilization Projects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지방 문화산업지원을 위해 민간이 기본자본을 출자하여 여러 가지 문화

예술활동을 조성하는 조성형 재단이 증가됨.

종래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았으나,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문화 및 산업적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순수예술과 대등

한 입장에서의 지원대상으로 검토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인식방법과 창의력 개발에 관련된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 법령 재정비 , 규제완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진흥의 기틀로서 문화상품 수출입이나 조세

금융관계, 문화산업 육성책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했다. 그런데 창업지원,

창작활동 지원, 기금모금, 관련 중소기업의 협업화와 계열화 유도, 외국업체

와 합작 및 공동 투자, 저작권 공동대응, 덤핑에 대한 대응, 수출입 정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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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국제 거래에 있어서 상대국 관행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규정화

하거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도록 새로운 저작권보호법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과 직접 상거래, 고도의 복사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책, 복제보상금제도도입 등에 대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광고진흥법(가칭)을 제정이 필요한데 부가가치와

수출입 전략을 고려해 독립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광고는 영상

이나 영화, 문자, 그림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단

일의 법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에는 광고교육진흥, 기금 등 재원 대

책, 수출입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가들이 종사 전문직에서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소득세를 감면하

는 조치를 취하거나 정부에서 일정한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마음놓고 예

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프랑스는 전문직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의 수입에서 10%를

기초공제받을 수 있고, 그 중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문화산업 법령상의 규제는 1999년 6월 현재 92건의 규제가 남아 있는데,

이를 재검토하여 아직도 개선이 덜 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법이라도 문화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적극 완화해야 한다. 예컨대 공연법 19조상의 외국인 국내공연

요건을 좀더 완화하여 공연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순수예술에 대해 면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대중공연을 포함한 모든 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면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크다. 또한 체육관 대관시 20∼25%라는 고율의 대관료를

부과하는데 체육진흥공단 소관 체육시설 대관료를 폐지하고 시도운영 체육

관 대관료를 폐지 또는 인하함으로서 공연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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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산업진흥위원회 활성화 및 정보자료체계의 구축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책총괄(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별 사업

내용을 총괄하고 조정), 통계정보(통계, 정보 제공 등 담당), 재정지원(재원마련,

기금 관리 및 지원 담당), 사업평가(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환류), 수출입

지원(문화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한 문화산업 정보자료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문화산업 종사단체들이 활용토

록 운영함으로써 문화산업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4 . 문화산업진흥재원 확충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수출입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앞으

로 상당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

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서는 정부의 직접출연금액을 높여야 한다. 즉, 매년 예산액 중 일부를 기금

으로 축적토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마사회와 경륜사업 이익금 중 일정 금

액을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해 목표액달성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꾸준

히 추진토록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국민복권기금, 문화유산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NEST 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 echnology and the Art s )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재능, 혁신과 창조성을 지원하고 증진시키는 데

활용함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떼어내 문화산

업진흥기금으로 흡수 통합토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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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재정경제부 추진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중 관광

산업의 지식산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관광산업이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하여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중

지식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고,

지식산업화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산

업의 발전을 견인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핵심과제별 실천력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문제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내용을 제시

핵심추진과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은 문헌조사, Internet 정보검색 및 업계 FAX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

각종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심의회, 업계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식경제발전연구 전체회의를 통

하여 균형과 조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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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식기반산업과 관광산업

□ 지식기반산업(knowledge- based industry )이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과

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말함.

□ 관광산업이 지식기반산업, 첨단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같은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도 어떤 소프트웨어(지식과 정보)를 덧붙이느냐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

□ 따라서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는 특히 소프트 경쟁력 확보가 최대의 관건임. 소프트 경쟁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거나 그것을 기획·가공하여 부가가치

를 높이는 능력으로 정의됨.

□ 관광 소프트 경쟁력을 상품, 운영, 정보 및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어떤 지역이 관광 소프트 경쟁력이 있다면, 위 4가지 관광요소가 전체

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소프트 상품에는 여행상품, 기념품, 쇼핑, 이벤트, 축제 등 관광상품이

포함됨

소프트 경영에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리더쉽, 서비스, 홍보, 마케팅

등 소프트한 상품을 창출하는 아이디어와 운영능력 등을 의미

소프트 정보는 관광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잠재 관광객에게 전달하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소프트 제도는 금융 및 세제지원, 교육과 훈련, 관련 법규 및 정책 등

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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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1 . 세계관광산업의 전망

□ 관광산업은 20세기말 현재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세계 주

요 3대 산업의 하나이며, 전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산업임.

관광산업은 전세계 GDP의 12%, 일자리의 8%, 자본투자의 11% 이상

에 기여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자 고용창출효과가 지대한 산업임.

<표 1> 세계 및 동북아 각국의 관광경제 전망

1999 추정치
G D P 고 용 자본투자

US＄
Mil.

비중
%

'99-
2010
일자리
(천개)
비중
%

'99-
2010

US＄
Mil.
비중

%
'99-
2010

세 계 3,549,900.0 11.7 4.3 192,300.0 8.2 1.0 733,200.0 11.3 3.9

동북아시아 536,860.0 10.0 2.8 57,210.0 7.1 3.0 133,970.0 9.0 4.2

중 국 86,740.0 8.7 7.9 48,810.0 6.9 3.3 33,540.0 8.5 9.8

홍 콩 18,130.0 11.2 1.7 220.0 10.0 2.7 7,690.0 12.9 6.3

일 본 388,780.0 10.9 2.4 6,430.0 9.9 0.2 78,900.0 9.1 2.3

한 국 25,780.0 6.5 4.4 1,150.0 5.7 3.1 8,120.0 8.0 7.5

마 카 오 6,520.0 54.2 3.0 150.0 43.0 -0.2 1,230.0 30.7 6.1

대 만 12,700.0 5.0 5.9 450.0 4.8 1.5 4,500.0 8.7 6.7

주: '99- 2010 Annualized Real Grow th A dju st ed for Inflat ion (% )

자료: WTT C, Travel & T ourism ' s Economic Impact , March 1999. (http:// www.wttc.org)

341



1999년 한국의 관광 GDP는 총 GDP의 6.5%, 관광일자리는 총고용의

5.7%, 관광투자는 총자본투자의 8.0%를 차지하여 GDP, 일자리, 투자

모두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1999- 2010년 GDP 평균성장률

은 세계평균 이상이며, 고용과 자본투자는 세계평균의 2∼3배를 능가

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학자 존 내이스비트는 관광산업은 통신산업, 정보기술산업과 함께 21

세기 서비스경제를 견인해갈 것이라고 예측하여 21세기 경제는 관광산업

이 주도해 갈 것임을 예고.

2 .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산업은 관광자원

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하며, 수용태세 또한 미흡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관광경쟁력은 관광객수 기준 세계 32

위, 관광수입 기준 세계 18위에 머물고 있음.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벤션 경쟁력 또한 세계 25위 아시아 5위 수준에

있음.

<표 2>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단위: 순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경제(무역)규모 12 12 12 12 11 11 11 - -

국가경쟁력 - - 28 35 26 27 30 35 38

관광

경쟁력

관광객 31( 90) 25 30 - 31 33 - 32 -

관광수입 18( 90) 23 24 24 19 22 - 18 -
관광수지

(백만달러) - 358 - 522 216 - 282 - 316 - 1,533 - 1,146 3,822 -

컨벤션경쟁력 40
(32건)

42
(31건)

32
(68건)

33
(65건)

26
(82건)

28
(84건)

25
(95건) - -

자료 : Int ern ation al In st itu te for M an agem ent Dev elopm ent (h ttp :/ / w w w .im d.ch/ w cy )

W orld T ourism Organization , 한국의 국제회의산업 현황, 한국관광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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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관광 수지는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 왔으며,

관광목적지로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

하기 어려움.

예컨대, 미국관광객의 아시아 여행루트(미국 → 일본 → 중국·홍콩

→ 타이·싱가폴)에도 한국은 제외되어 있음. 그 까닭은 한국이 관광

목적지로서의 독자적인 강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3 . 한국 관광산업의 도전과 기회

가 . 한국 관광산업의 강점과 기회

□ 한국은 4계절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김포공항의 여객처리실적과 향후 완

공될 인천공항이 동아시아 주요 경쟁공항과 비교하여 비교적 경쟁력이

있으며, IMF이후 쇼핑한국으로 부상하는 등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

본의 세계 4대 강대국들이 교차하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경학적

측면임.

중심지가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자본, 인재,

물자, 정보 그리고 핵심기능들이 몰려 들고 중심지내에서 교류하며 지

역이 역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중심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교류중심이라는 특성에 매력적인 조건을 부가하였기 때문

매력적인 조건은 천연자원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는 데에서 비롯함.

343



□ 한국은 해외관광 수요가 많은 경제대국 일본과 인구 대국 중국과의 지리

적 근접성 및 밀레니엄 이벤트(ASEM회의, 한국 방문의 해, 월드컵, 아시

안 게임 등) 등으로 관광산업 제 2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전망임.

밀레니엄 이벤트를 계기로 한·중·일을 잇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은 물론 구미 관광객 유치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 한국 관광산업의 약점과 위협

□ 그러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의 국제인지도가 낮고 브랜드화 노력 또한

부족.

□ 일본과는 바다, 중국과는 북한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같은

상태로 항공과 해상노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외래 관광객의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관통철도를 개설하여 대륙과

의 연결을 모색한다든가 크루즈 관광 같은 혁신적인 발상과 노력이

필요.

□ 이외에도 관광에 대한 낮은 인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및 서비

스 정신 결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변동, 높은 여행비용, 출입국관리,

다중언어구사능력 부족, 정보 부족 등 한국의 관광산업은 아직 많은 약점

을 안고 있음.

□ 또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신변안전상의 불안, 환율, 동아

시아 각국의 공항확장 경쟁 및 주변국의 관광객 유치경쟁은 한국 관광산

업의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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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 및 과제(SWOT 분석)

강 점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과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약 점

4계절 관광자원 다양 :
계절별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상품의 국제인지도 미흡 :
다양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홍보

관광대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
중·일 관광객유치 및 한중일
관광협력을 통한 공동상품개발과

구미시장 공동유치촉진

관광 접근성 부족 :
중국·일본과의 육로연결 모색
크루즈관광 등 항공보완수단 모색

김포공항의 위상 :
환승객을 관광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쇼핑 및 관광상품개발

관광산업 서비스 정신 미흡 :
관광산업 종사자의 서비스정신 제고

쇼핑 매력 :
관광쇼핑산업 육성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변동 :
4계절 방학제도 도입

관광산업의 성장성 :
단계별 목표시장 설정 및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고여행비용 (고물가 및 고세율 ) :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호텔의

부가세율 인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
단체관광객의 No- Visa화

다중언어능력 부족 :
다중언어능력 강화

목적지 정보 부족 :
관광지리정보시스템(TGIS) 구축

기회
요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과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
위협
요인

신시장 개척 및 신상품개발 :
한중일을 잇는 월드컵 및 크루즈관광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체제 모색

해외자본 및 외국인 투자 증대 :
대규모 종합위락시설 및 테마파크 개발

환율불안정 :
안정적·적정 환율정책

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 :
한·중·일 연결노선 확대,
북한과 인프라 협력 추진

동아시아 각국의 공항확장 경쟁 :
편리하고 저렴한 공항시스템 구축

교통·통신 발달과 여행기회 증대 :
인터넷 여행업 육성

각국의 관광객유치 경쟁 :
해외홍보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유치전략

2000년 전후 국제행사 계획 풍부 및
국가적으로 관광산업 진흥 분위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중일 관광협력 촉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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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전략

□ 추진목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수준의 국제화

를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개선방향: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 추구

고용창출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 추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중층적 협력체제 강화

□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핵심개념

○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하여 competence(경쟁능력), connection (네

트워크 구축) 그리고 coordination (조절장치)이라는 개념을 도입 설명

competence는 관광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개념. 관련산업에의 파급효

과가 크고,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높으며, 직접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인 강점을 확보하

고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함.

connection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이익 추

구(win - win 전략)를 통하여 관광을 위한 수단이 지식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함

coordination은 관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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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서비스 수준이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에 이르도록 함

□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핵심추진과제

정부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유인책으

로서는 R & D지원과 같은 기능적 개입과 세제상의 우대조치, 공동작

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제도개선·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관

광산업을 지식산업화 하는 것.

<표 2> 한국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핵심추진전략

핵심개념 핵심추진전략 핵심추진과제

competence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컨벤션산업 육성

산업의 브랜드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마 파크 조성

connection
첨단 정보기술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여행업·쇼핑관광몰 육성

역사·유적에서 명인·명품·명물 발굴 홍보

도시, 민관, 기업,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coordination 서비스 수준의 국제화

다중언어사용 능력 강화

관광지리정보시스템(TGIS) 구축

품질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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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한국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 방안

1 .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높으며, 지식활용도가

높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는데 적합한 관광의 목적에 해당되는 과제

특히, 독자적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컨벤션산업, 쇼핑산업 그리고 테마

파크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함

가 . 컨벤션산업

1) 컨벤션 산업의 주요 장애요인

□ 한국의 컨벤션 산업은 구미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서 태동기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표 3> 한국 컨벤션산업의 주요 장애요인

주요 장애요인 내용

개최수준·중심기능 미흡 및 유치

노력 부족
세계 25위, 아시아 5위(1997년)

수용능력부족 및 기능 미흡 대규모 컨벤션센터 부재(5,000명이상 수용)

전문인력부족 및 공신력확보 미흡 국제회의(전시회) 전문인력 부족

관련부처·관련기업간 공조체제 부족 컨벤션, 전시회 및 관광업계간 공조체제 부족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인식결여
정부, 연구기관, 학계에서 조차 국제회의 산업
에 대한 인식부족

법적 제도적 문제점 시행규정이 명확치 않으며 지원내용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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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벤션 산업의 주요 과제

□ 국제기구·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유치와 홍보

향후 신설되는 국제기구나 계획되는 국제회의 유치, 기업본사 및 전시

회 등을 조사·홍보·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범부처적 『상설 국제행사유치위원회』 운영.

학회나 협회 혹은 기타 기관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때 활동비,

홍보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 혹은 컨벤션 산업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에서 분리 확대하여 신설)에서 지원

또한 정부 및 관련기관 예산에서 국제회의 기획, 준비, 운영에 소용되

는 컨벤션 용역비 인정

□ 컨벤션 센터 건설은 타 산업에 비해 고정자본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 및 외국 자본유치가 어려움. 현재 계획

중인 10여개의 컨벤션 센터중 밀레니엄 이벤트와 관련된 서울 COEX, 부

산정보단지, 제주 중문 등 전문국제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 지원.

정부는 민간투자에 대한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one- stop service 추진

시설규모, 주차장, 공채발행, 목적세 징수 등의 규정을 지역여건을 감

안하여 지역의회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조치(※ 라스베가스 컨벤션센

터 건설사례 참조).

컨벤션 산업이 관광산업분류 체계내에 위치할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재정비

산업자원부가 전시장 건설에 지원하는 비중 만큼 컨벤션 건설에 실질

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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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사·컨벤션 기획사 양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제도 도

입, 국제회의 기획업의 벤쳐기업 지정을 통하여 국제회의 인력·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회의 진행의 질적 수준 제고

(※ 미국 CMP 라이센스 참조)

통·번역사·컨벤션 기획사 협회 등 조직신설, 제도도입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

<표 4> 국제회의산업의 세부과제

문제점 주요정책과제 세 부 과 제

개최수준·중심

기능미흡 및

유치노력 부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대, 컨벤션 분리 검토

·컨벤션 개최·참가보조·유치·홍보지원

·컨벤션마케팅전략(상설국제행사유치위원회)

수용능력부족 및

기능 미흡
컨벤션센터 건설

·컨벤션센터 건설의 행·재정적 지원

·컨벤션센터의 분류체계정비

·지역여건을 반영한 컨벤션센터 건설

·복합컨벤션 개념도입

전문인력 부족

및 공신력확보

미흡

전문인력양성

및 자격증·

인증제도도입

·통·번역사 양성 및 자격증제도 도입

·컨벤션기획사 제도 도입 및 벤쳐기업 지정

·전문가 풀 네트워크를 위한 컨벤션협회구성

·PCO업체 국제적 ISO인증 획득 지원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인식결여

컨벤션 용역비

산정

·정부 및 관련기관예산에서 컨벤션 용역비

인정

관련기관간

공조체제 부족

컨벤션, 전시회 및

관광업계간

공조체제 구축

·협력경영 추진 업체 선정 지원

·관광·컨벤션·전시회 관련기관 업무 조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

법적·제도적

문제점

법적·제도적

지원 명시

·지자체의 컨벤션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제도 기준 및 지원구체화

·대외무역법 개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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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국제회의(전시회) 협회 혹은 은행을 설립하여 국제회의 관련 통역사,

통역기자재, 음식, 숙박, 회의장 등 관련업계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동업종·이업종 기업간 협력을 통해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경영전략, win - win전략 체제 구축 지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부처간

컨벤션 및 전시회 관련 업무영역 중복기능 조정 분담

□ 법적·제도적 정비

국제회의도시 지정제도 기준 및 지원 구체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국제회의 지정도시의 기반마련을 위한 금융·

조세지원 및 컨벤션 산업지원 규모 확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부문을 제조업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에까지 확대 적용 필요

나 . 쇼핑관광 활성화와 브랜드화

1) 산업 브랜드화의 필요성

□ 한국의 쇼핑관광산업은 IMF를 계기로 활기를 띠고 있음.

관광객의 쇼핑상품은 기념품 및 토산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의류, 식

료품, 김치, 피혁류, 화장품 등 다양.

□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질적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 쇼

핑관광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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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쇼핑상품의 제조·판매·지원현황 및 제도상의 장애요인

□ 제품개발 수준의 아이디어만 있었지, 생산라인, 유통망, 판촉, 브랜드, 디

자인, 마케팅 능력 부재로 경쟁력이 낮음.

가내수공업 형태로 영세하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관리, 마케팅, 브랜

드, 유통, 홍보,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없음.

□ 관련지원 제도가 정부 부처별로 각기 소규모로 추진되어 비체계적이며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또한 미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움<부

표 1>참조.

유통망, 품질인증,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각

기관별 강점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1지역 1명품은 유통망, 품질인증제

도, 브랜드개발이 특징이고, 농림부는 1,000여개의 유통망이 강점임.

또한 문화관광부는 홍보 및 마케팅 부문이 우위이고, 중소기업청은 품

질인증제도 및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발굴제도가 특징임.

또, 산업디자인개발원은 디자인과 전국 및 지역별 대표품목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며, 체성회는 우편판매제도가 강점이라 볼수 있음.

□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일부 기념품의 경우도 질적인 수준이 낮아

쇼핑관광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3) 쇼핑관광 활성화와 산업 브랜드화의 주요과제

□ 기념품 및 토산품 등 쇼핑관광의 대상이 되는 상품 관련 영세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 디자인, 브랜드개발, 유통, 마케팅, 판로

개척 및 수출까지 종합적인 지원 추진

현재 여러 부처에 걸쳐 각기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생산, 기술, 디자인, 브랜드 개발, 판매망, 홍보, 품질인증제도 등으로

정비 각 기능·강점별 업무를 분담·조정·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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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디자인·캐릭터·로고산업, 관광 토산품 및 기념품

산업의 공동 협력과 공동 브랜드 네트워크 구축(가파치 등)을 위한 지

역 네트워크 체제 구축. 이를 위하여 관광 기념품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도모하고 집적이익을 추구.

기념품 단지내에서는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서 홍보책자 발행,

공동 예약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정보 및 인력,

시설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등이 가능

(※ 제3이태리 산업지구 네트워크, 가파치 공동브랜드 사례 참조)

□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정한 품질이나 디자인 수준을 충족시

킬수 있도록 우수 공예품 품질인증제도를 전 쇼핑상품, 관광기념품을 대

상으로 확대 실시(※ 일본의 관광토산품 인정마크 제도 참조).

□ 또한 정부 선물용 조달상품으로 구매(현재 추진 중, 미국 첨단 벤쳐기업

성장의 동인)하여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한국 관광홍보를 담당하는 관광

공사나 문화관광부, 해외문화진흥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 받은

쇼핑상품으로 홍보·소개

<표 5> 관광쇼핑상품 산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추진과제

주요정책 과제 세부과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브랜드, 캐릭터, 로고 디자인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역 네트워크 체제구축

·생산·기획·디자인·제품개발·유통·마케팅·판매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중인 모범사례 발굴 및 지원

품질인증 제도실시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제도 확대

유통망 지원, 정부조달
및 관련 사이트에 홍보

·홍보, 마케팅은 문화관광부, 판매망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체성회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공동
시스템 구축

·정부 선물용 조달상품으로 구매

·정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부처별 지원제도의 통합
·부처별 생산, 유통, 검증,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제도상의
강점을 통합하여 기능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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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마 파크 조성

1) 테마 파크의 필요성

□ 사회가 개성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광산업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함에 따라 관광자원 부족에서 기인되는 취약점을 타개하기 위해 인

공적 방법에 의한 다양한 고품질의 시설관광자원이 확충되고 있음.

□ 그중에서도 꿈, 모험, 미래, 역사, 영화, 우주, 과학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시설과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캐릭터가 일체가 된 테마 파크가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21세기형 첨단기술 및 서비스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테마 파크는 새로운 인구유입, 고용기회창출, 세수증대, 지역생활환

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에 효과가 높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차원

의 프로젝트로 유치·개발하는 추세.

2) 테마 파크의 개발·운영의 주요 장애요인

□ 테마 파크는 그 규모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진출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

며, 디자인, 건축, 조경, 첨단공학 등 각 분야의 기술이 동원되는 종합적

사업임.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초기에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걸림.

□ 그러나 장치산업인 만큼 설계, 토지구입, 시설기자재 도입, 주변 인프라개

발, 재원조달 등 건설 인허가 절차(관련부처, 관련법령 및 제도가 다기화)

가 복잡하고 제조업에 비해서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각종 조세 및 공과

금부과 등에 많은 불리한 요소가 남아있음.

□ 첨단기술과의 연계부족으로 시설·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

문에 시설의 주기적 교환 및 프로그램 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

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재방문 유도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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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 파크의 주요과제

□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 제도 및 주무 부처하에 종

합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one- stop service 추진.

각종 허가기간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데, 취득후 1∼2년내 착공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규제제도의 개선

※ 1992년 디즈니랜드가 유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여 투자할 당시 프

랑스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

1. 토지를 16년전 농지가격으로 환산하여 저가로 알선

2. 건설비에 대하여 약 50% 세금감면 혜택

3. 정부자금을 5년 거치 5- 20년 분할 상환

4. 감가상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5. 총사업비의 40% 상당 금액을 일반금리 보다 1.4% 낮은 우대금리로 알선

6. 파리 고속지하철 연장

7. 새로운 간선 T GV역 신설

8.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 등 정부예산만으로도 약27억프랑(4,300억원)지원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조세제도 개선

공장용지 보다 비싼 종합토지세율 인하 및 전력요금 산업용 적용 및

준조세적 부담금 감면

□ 일정수준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도록 값싼 토지활용 등 투자비 최소화 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장기저리융자나 상업차관 허용

파크내 기본 시설물은 기본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한 용도규제 완화

국내 테마 파크의 경우 디즈니 계열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3위, 6위

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인화하여 지방이나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진출도 모색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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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마 파크의 성공은 시설과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가

관건이므로 독자적인 연구개발능력과 생산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및

기업과 연계 (※ 프랑스 퓌트로스코프 사례)

메카드로닉스·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대학, 연구소 및 기업과 연계

죠이폴리스, 레고랜드 등 첨단기술개발 및 외자유치를 통한 테마 파크

조성

□ 한국적인 고유한 테마와 캐릭터를 살린 독창적인 한국적 테마 파크개발

<표 6>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 파크 조성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onestop service체제 구축을 위한 테마 파크 종합심의

기구 설치

·사업별 담당관제도 시행

각종 조세제도 개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조세제도 개선

·준조세적 부담금 감면

투자비 최소화 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장기 저리 융자

·상업차관허용

·놀이공원 구조조정을 통한 첨단 테마 파크화

·기존 유명 테마파크의 체인화

첨단기술개발과 연계
·대학, 연구소 및 테마 파크등 산학협동을 통한 공동기

술개발 지원

한국적 테마파크 개발 ·역사, 디자인, 캐릭터 및 고유 테마개발과의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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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첨단정보기술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첨단정보기술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의 이익추구

특히, 관광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는 연결체제로 인터넷여행업, 홍보·마케
팅 그리고 각 주체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그 대상으로 함

가 . 인터넷 여행업 및 쇼핑관광 몰 육성

1) 필요성

□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야·기업

은 21세기에 사라질 위기.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비용절감과

서비스의 고도화뿐 아니라 개별기업, 산업,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토대로 작용.

□ 전자상거래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은 기존 매체에 비해 자원과 시간

및 인력을 절약시켜 주고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음. 전

자상거래는 신규 산업, 신규 고용창출, 신시장 형성, 경쟁력 제고 등을 통

해 서비스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임.

2) 주요 장애요인

□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사용은 인구 1천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총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수, 국내총생산대비 전자상거래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100으

로 볼 때

한국은 각각 4.32, 24.1, 8.7수준으로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전자상거래 규모는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수준.

357



□ 1999년 현재 국내에 여행관련 사이트는 180여개에 이르나 거의 대부분

기존 여행사에서 補助的인 手段으로 온라인 서비스 실시.

정보축적 및 시스템개발 미구축

인터넷 사용기술 저조

□ 인터넷 여행업의 발전방향은 인터넷상 정보제공, 예약은 물론 실질적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은 많은 資金이 必

要하나 대부분의 여행사는 영세한 규모임.

일개 여행사가 세계를 상대로 자사의 사이트를 알리기는 어려움.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결제가 대부분인데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 즉시

여행상품을 이용할수 있으며, 여행사는 신용카드 결제분을 미리 거래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만큼 旅行社에서 資本力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주요 추진과제

□ 인터넷 여행업 및 사이버 관광 쇼핑몰을 구축하는 기업을 벤쳐기업으로

지정지원(추진중)은 물론 기존 여행사의 정보화·협력경영에 중점 지원

□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홍보

사이트에 우수 여행사 및 상품, 음식점, 쇼핑센타 및 상품 등 관광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결 운영 방법 모색.

이 경우 연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수 있는

장치(예: 관광마크제도 활용)를 만들고 사후 관리 필요.

□ 여행업이 정보화, 대형화,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여행업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업종 전문화,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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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신법규, 소비자 보호, 정보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불양식의 표준화, 소비자의 피해예방법, 양질의 공급업자에 대한 보

증장치 마련 등이 전자상거래의 관건

<표 7> 인터넷 여행업 및 쇼핑관광몰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벤쳐기업 지정지원
·사이버 마켓 기업을 벤쳐기업으로 지정지원

·기존 여행사의 정보화 중점지원

정부사이트에 연결 해외홍보
·정부 사이트에 연결하여 해외에 홍보

·정확성·신뢰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정보선정

표준화된 프로그램개발 및

전략적 제휴지원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략적 제휴, 업종변경 등 구조조정에 지원

국제적 전자상거래구축에 참여 ·국제적 전자상거래 체계 구축에 참여

나 . 역사유적에서 명인·명품·명물·명소 발굴 홍보

□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의 최고의 매력은 역사와 문화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관광상품은 물론 명인·명

품·명물·명소의 발굴과 이의 홍보에도 미흡하여 한국의 독자성이 부각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구미관광객들은 일본, 중국을 방문하고는 한국을 거치지 않

고 돌아가는 경향이 높음.

<표 8> 한·중·일 3국의 외래 관광객중 유럽인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한 국 6.0 6.2 6.5 7.2 7.1
일 본 14.2 14.4 14.5 15.3 11.8
중 국 14.3 17.8 16.4 14.0 15.4

자료 : PAT A , A nnual Stat ist ical Report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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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교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

립하고 한국을 거점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도록 매력요인을

창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가 깃들인 명인·명품·명물·명소의 한국적

인 특색을 가진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근

거로 관광쇼핑상품을 생산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

※ 예컨대 한국적 특색 및 전통을 살린 관광상품으로는 백제·안동·경주

등 역사재현단지 조성, 모세의 기적을 연출하는 진도 등 해양관광상품

적극 개발

명인·명품·명물·명소 등 한국적 특색을 가진 관광자원 개발 및 발

굴을 위한 연구 및 심사제도 구축.

추진중인 1지역 1명품 1명소 사업 뿐 아니라 명인, 명작 그리고 1지역

에 7 ∼ 10가지의 관광자원 및 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를 위하

여 관련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발굴·인식·자긍심을 가

질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여 선정

선정된 명품, 명인, 명작, 명소는 그중 으뜸이 되는 하나의 컨셉으로

캐릭터, 로고를 만들어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고(※전

남 장성군의 홍길동 캐릭터 개발 사례 참조),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

등 관광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웹사이트에 연결.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 및 홍보에 앞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고품질을

유지할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임.

□ 관광지 매력도를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일본 전국 관광지 魅力

度 評價 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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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명인·명품·명물·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추진과제

주요정책과제 세부내용

연구 및 심사제도 구축
· 명인,명작,명소,명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및

심사제도 구축

관광지 평가시스템 구축 · 관광지 매력도 평가 시스템 개발

다 . 민관간·기업간·지역간·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1)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관광관련산업은 업종 및 주체간 유기적 연관

을 갖지 못하여 규모의 경제를 꾀할수 없었고 1회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는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저해요인.

따라서 업종 및 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이익을 공유할 필요.

□ 국가간, 국가와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기업과 기업간, 민관간 협력을 통

하여 관광자원, 관리·홍보의 효율성 제고 및 공동의 이익 추구

2) 주요과제

□ 크루즈 관광 등 한·중·일 연계관광상품개발을 통한 관광협력 추진(※

태국과 필리핀,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폴과 주변

국가 협력 사례 참조)

국제 크루즈 관광 터미널 건설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

한·중·일 관광협력 및 남북한 관광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지 특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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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적 규모의 관

광지·관광시설 개발시 투자재원 및 역할분담에서 실천력 있는 개발 시

스템 확립(※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참조)

□ 여행사, 항공사 등 관광관련산업의 동종 업종간·이업종간 상품 공동 마

케팅·홍보 등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여행사, 항공사 등에서 진행중).

여행사 동종 업종간 상품 공동 마케팅, 보험사, 신문사, 방송사와 이업

종간 공동 마케팅·공동 홍보 체제 확산

국적항공사의 대규모 항공사 프로그램 제휴에 동참 모색

※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륙별 1개 항공사를

제휴항공사로 가입시켜 전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다양한 협력·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략적 제휴그룹으로는 스타 얼라이언스, 원 월드, 어틀랜틱

엑셀런스, 노스웨스트/케이엘엠 등이 있음)

□ 민·관간 협력방식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투자협약제도를 통하여 개

발한 관광자원을 주민이 관리·운영하는 체제 정착으로 지역에 대한 자

긍심 제고 및 서비스 개선 효과 도모.

<표 10> 민관간·기업간·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국가간 협력
·한·중·일 연계관광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

·항공협정

중앙과 지방간 협력

·국가적 규모의 관광지·관광시설 개발시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개발·관리 분담

·권한이양

기업간 협력
·관광관련업계간 협력을 통하여 저효율의 고효율화 등 협력

지원

민관간 협력
·정부가 지원·개발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체제 정착

(서비스의 당사자는 주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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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 서비스 수준의 국제화

공급자 중심체제의 관광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특히, 관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소통, 정보구득 그리고 서비스에 대

한 신뢰도를 제고시킬수 있는 제도 구축

가 . 다중언어 구사능력 강화

1) 다중언어 구사능력 강화의 필요성

□ 관광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이유이자, 관광지 선택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

나는 언어 소통문제.

특히 외래 관광객중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나

고교 교과과정에서 중국어 및 일본어 교과목 개설은 영어는 물론 독

일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더욱이 일본과 중국은 관광산업에서 한국의 1급 목표시장이며, 관광산

업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대국임.

※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네덜란드가 물류산업의 강국으로 등장하

게 된 것은 국민의 85% 가량이 외국어 구사능력 구비(세계 2위), 영

어 구사능력은 80%로 세계 제일인 점에서도 연유

2) 주요 과제

□ 제2 외국어로서 중국어 및 일본어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관광마크제

도와 연계하여 종사원의 언어능력을 검증한 마크를 관광관련 업소에 부

여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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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구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용(관련부처: 노동부)

□ 외국어 구사 능력자 데이터 은행(지역별·언어별 Pool제를 도입)을 설립

하여 원활한 구직·구인·알선체제 구축

□ 관광통역 안내원센터 설립 운영, 외국어 관광안내 전화 서비스, 관광택시

자격사 제도를 신설

<표 11> 다중언어 구사능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 진 내 용

외국어 교육 강화

·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 일본어 선택기회 증대

· 고교교과과정에서 중·일 언어 선택기회증대

· 대학입시에서 제2외국어 선택기회 증대

인력센터

· 외국어 구사 능력자 은행(지역별·언어별 Pool제)

· 관광통역 안내원센터 설립 운영, 외국어 관광안내

전화 서비스, 관광택시 자격사 제도를 신설

외국인 근로자 취업 · 외국인 근로자 취업 문제 협의 검토

나 . 관광지리정보시스템 (T G IS ) 구축

1) 관광지리정보시스템(TGIS) 구축 및 정보축적의 필요성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이나 통신을 활용한 관광정보에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있으나 아직 종합적인 수준의 관광지리정보시스템은 구축되

지 못한 형편.

시스템 구축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에 담길 공신력 있는 정보축적 및

활용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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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제

□ 관광지리정보시스템(T GIS)을 구축하여 관광지, 관광상품, 숙박, 교통, 음

식 등 관광정보에 대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와 연결 추진

□ 공신력 있는 관광정보 축적·제공체계 확립

<표 12> 관광지리정보시스템(TGIS)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주요정책과제 세부내용

관광지리정보시스템 (T GIS )

구축 및 전세계와의 연결

·one click으로 교통, 숙박, 음식, 관광요소 등을 접

근할 수 있는 관광지도체계 구축

·전세계와 연결 추진

·신뢰성 있는 정보축적·제공체계 확립

다 . 관광 품질인증제도 도입

1) 관광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관광객에게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한국 관광의 문제점 및 애로요인중의 하

나는 서비스 태도 및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점임.

□ 관광관련산업의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와 서비스의 표준화·기준화를

위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의 품질을 인증하는 관광마크제도 또는 ISO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2) 주요과제

□ 언어능력, 친절, 서비스의 품질, 가격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등급별 마크를 부여하여 낮은 서비스 체질 개선.

품질인증마크(가칭: 관광마크) 부여는 호텔업 협회, 음식업 중앙회, 여

행업 협회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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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수한 업체나 개인에게 관광품질대상을 제정·수여하고, 관광마

크 부여.

※ 관광대국, 쇼핑대국인 싱가폴과 홍콩은 각각 Singapore Gold

Circle(SGC 브랜드·로고), Junk Logo(로고) 등 우수 품질을 증명

하는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

장기적으로는 호텔업, 음식점업, 여행업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에서

ISO 인증을 받도록 인증비용을 지원(서비스업의 ISO인증 제도 도입)

하여 확산시켜 나감.

※ 힐튼 호텔(호텔업), 금호고속관광(여행업), 조선호텔(호텔식당 및 식

음료 부문)은 ISO 인증 획득

□ 관광종사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

하고, 우수 관광 종사자 시상제도 도입(지원)을 통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 서비스 태도 개선.

<표 13> 관광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 부 내 용

관광서비스 인증제도 실시

·분야별 접근성, 품질, 친절 등 항목평가를 통한
인증제도 도입과 관광마크 부여

·관광품질대상, ISO 인증제도 실시

관광종사자 교육 강화와

시상제도 도입

·관광종사자의 재교육 강화

·우수 관광종사자 시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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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비교우위적 사고에서 경쟁우위

적 사고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라는 패러다임 이동을 관광

산업에 적용하여 관광산업이 지식산업화 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

□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고유상품, 테마 관광 등 고

부가가치전략을 통하여 독자적 강점, 경쟁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망 구축,

민관·기업·국가·부문·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공동 이익

(win - win )을 추구하며, 서비스 수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함으

로써 제시된 핵심개념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을 지식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 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관련주체들의 결집된 노력과 주체들간의 협력이 관건.

그중에서도 정부는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현상을 담을 수 있는 새

로운 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예컨대, 컨벤션산업, 테마파크 개발 등 선도그룹에게는 첨단기술·기

법·경영 도입 및 신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공동 생산·브랜드·마케

팅·홍보, 전략적 제휴·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작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국제회의업체·여행사·기념품생산업체 같은 하위그룹에게

는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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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과제를 하드웨어 구축, 네트워크구축, 유치 및

홍보, 인력양성, 제도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재구성

하드웨어 구축에서는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탁월한 경쟁

력을 갖출수 있는 과제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win- win 전략에 해당하는 과제

유치·홍보·마케팅에서는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부가한 과제

인력양성에서는 전국민, 관광종사자 그리고 컨벤션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 전문가 풀 네트워크 구축 과제

제도 구축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품질인증제도(ISO, 관광마크, 심사

제도, 평가제도, 시상제도), 담당관제도, 종합심의기구 등 onestop 서비

스체제, 중앙과 지방간 투자협약제도, 정부부처간 기능·강점별 업무

분담에 해당하는 과제 등을 제기<부표 2> 참조.

□ 그러나 이 모든 제기된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

적으로 받아들여 유인·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 마인드와 의지이며, 이를

통해 지식기반경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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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표 1> 주관부처별 관광기념품 관련사업 현황

주무
기관
사업
명칭 대상지역 사업내용 지원내용 특징

행정자
치부

1지역
1명품 9개도 136개군

·명품 특판장 개설
·품질개선

-품질인증제확대
-포장디자인개선
-고유브랜드개발
·시설현대화
·종합지원체제확립
·유통망확충
·홍보판촉활동강화

(안내서제작, 전시회개최)

명품생산에 금융
지원, 유상의 융
자제도,지역별 유
통망 설치

·유통망
·품질인증제
도
·브랜드개발

농림부
농 촌
특 산
단지

10개소
(1996년)
2004년까지
14개소 추가
설치

·특산단지 제품의 전시·판
매 매장제공
·시장정보제공 및 해외수출
상담창구
·전시·판매행사개최
·단지간 공조활동

법적근거, 행정지
원, 판매장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유상의 융자제도

·농가공품을
판매하는
1000여개소
의 유통망
확보

문화광
광부

문 화
관 광
축 제
지원

이천도자기축
제, 금산인삼
제,부산자갈치
축제,광주김치
축제

·축제기획 지도·조정
·해외홍보물 제작배포

(한국관광공사)
·해외언론인 초청
·공동관광마케팅 실시

행정·재정지원 ·홍보, 마케
팅

관 광
기 념
품 공
모전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제품 지도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관광기념품 육
성자금 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

중소기
업청 및
중소기
업진흥
공단

민 속
공 예
품

·우수공예품 출품자에 대한
자금·경영·기술 및 디
자인 등 제반지원

·법적근거
·전국공예품경
진대회 및 전
시회
·품질인증과 금
융지원

·품질인증
·공예품경진
대회

산업디
자인개
발원

관 광
토 산
품

한국 대표품목
10개, 지역대표
품목 50개

·한국적 이미지를 살린 토
산품 개발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공감대 형성

·디자인
·전국 및 지
역대표품목
선정

체성회

농 수
산 및
향 토
특 산
품

·3,000여개 우체국 온라인
전산망을 연결한 우편주문
판매제도

·우편판매 통
신법

·우편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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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관광산업의 지식산업화 방안

추진

부문
정책과제

소요

예산

추진

일정

우선

순위

추진

주체

하드웨

어구축

·컨벤션센터 건설

·복합 컨벤션 도시

·기념품 단지 조성

·테마파크 유치·개발

대규모

대규모

중규모

대규모

단중기

장기

단기

단중기

1순위
3순위
1순위
1순위

중앙 +
지방 +
민간

네트워

크구축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PCO 업체 협회
·중앙과 지방간 네트워크 구축

·민관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 네트워크 구축(기념품)
·공동 판매망 구축(기존 시스템 공유활용)
·관광지리정보시스템(T GIS ) 구축

-
-
소규모

-
-
소규모

-
소규모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중기

단중기

단중기

단기

단기

1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민 간 ,
기 업 ,
지방,
중앙,
지역

유치·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

·인터넷 사이트에 관광기념품 홍보·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우수 여행사상품 홍보

중규모

-
-

단중기

단중기

단중기

1순위
1순위
1순위

문화관

광부·

한국관

광공사

등

인력

양성

·통·번역사, 컨벤션 기획가 양성
·한자문화권 제2외국어 교육 강화
·관광종사자 교육 강화

-
-
소규모

단기

단중기

단기

2순위
2순위
1순위

교육부

한국관

광공사

관련기

구·제

도·법

개 선

및제도

구축

·통·번역사, 컨벤션 기획가 인증제도도입
·부처별 지원제도의 통합

·기념품 품질인증제도 실시

·벤처기업 지정 지원

·명품·명인 등 연구개발·심사제도 구축

·관광지 평가시스템 구축

·서비스 인증제도 실시

·관광품질대상 개인·업체 시상제도도입

소규모

-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소규모

중규모

소규모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중기

단기

단기

단중기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3순위

문화관

광부·

중소기

업 청

등

행·재

정 적

지원

·공동 브랜드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세제감면, 융자지원, 각종 공과금률 인하
·허가절차 간소화, one- stop service
·정보화 지원

·여행사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지원
·유통망 공유

·정부 선물용 조달상품 구매

중규모

소규모

-
소규모

소규모

-
-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중기

1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중소기

업 청 ,
재정경

제 부 ,
관련부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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